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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사
1990년대의 주택대량공급,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부동산시장
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공급자 위주의 부동산시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화․개방화․정보화 등 나라 안팎의 여건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시장규제의 폐지를 통한 자율기능 강화가 부동산정책의 기조로 자리잡았
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정책당국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부동산정책의 틀을 정립하여 
나가고 있다. 단기적․대증적인 투기억제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
며, 시장대책도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 사후대책에서 사전관리, 단편적인 대응
에서 정책일관성을 유지, 행정편의에서 시장과 정책의 역할분담 등으로 전환되
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동시에 부동산시장 자체가 선진사회에 걸
맞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국민소득 1만불 시대
의 정체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유지하
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어야 한다. 선진사회에 어울리는 
부동산시장은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된 바람직
한 시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ⅱ이 연구는 한국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투명성과 효
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에 필수적
인 요건인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 조성을 위한 거래 및 소유관련제
도의 개선, 정보체계 구축, 세제 개편,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운용방향 등을 제시
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한국의 부동산시장을 선진화시키는데 일조하기
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준 손경환 연구위원, 지대식 연구위원, 
최  수 책임연구원, 김승종 연구원, 박천규 연구원, 그리고 외부 연구진에게 심심
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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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지난 몇년 사이에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각종 규제의 폐지, 시장개방, 관련제도
의 개정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정책은 근본적인 패
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부동산시장이 선
진사회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도 선진사회에 걸맞는 위상을 정립하
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한국
사회의 성장잠재력 향상을 뒷받침하도록 부동산정책 및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
다. 이는 부동산정책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오랫동안 유지하던 제도나 관행
을 탈피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시장불안 같은 부작용을 겪지 않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한 질서 하에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
는 부동산시장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방안을 제시하기보
다는 일부 부동산 또는 금융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ⅳ이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부동산정책 및 시장의 시각에서 관련정책과 제도에서
부터 정보체계구축, 세제 개편, 정책방향 모색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시장과 관련
이 있는 여러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여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 연구목적 및 
범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 등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부동산시장
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해 평가하였
다. 제3장에서는 부동산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제4
장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 외국의 부동산시장관련 정책 및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린다. 우선 외부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신 캠브리지대학의 John L. Glascock 
교수,  CB Richard Ellis Korea의 Hans Min 박사, 일본부동산연구소의 송현부 박사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과 연심위원
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각자 맡은 연구분야를 충실하게 수
행한 지대식 연구위원, 최  수 책임연구원, 김승종 연구원, 박천규 연구원에게 감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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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제1장 서 론
각종 규제가 폐지되고 시장개방, 관련제도의 개편과 함께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변화는 부동산정책에 대
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정책이 단순한 시장
관리에서 벗어나 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시장 선진화에 필수적 요건인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범위, 방법 및 연구의 흐름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부동산시장의 특
성 및 동향을 살펴보고, 부동산시장 선진화의 핵심요소인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
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책․소유․거래․정보․세제 측면에서 부
동산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유럽
(EU),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부동산시장관련정책 및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제5장에서는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정리하였으며, 제6장은 결론 및 정책건의를 
제시하고 있다.
ⅵ제2장 부동산시장의 현황 및 평가
제2장은 부동산시장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고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한국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평가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가격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크게 4차례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특히 70년대 말과 80년대 후반에는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많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도 정부의 강력한 10.29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이 발
표되기 이전 몇년 동안 부동산시장은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강남의 재건축아
파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바 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주기적인 불
안양상을 보인 것은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투명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인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선진화된 부동산시장이란 거래, 소유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시장의 효율성
이 유지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투명한 부동산시장은 관련정보의 
공유 하에서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합리적인 규칙을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 소
유, 과세 등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한편 효율적인 부동산시장이란 부동
산 거래, 소유, 과세 등의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 모든 시장참여자가 정보의 획득
에 따른 초과수익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은 전문가 설문조사와 Jones Lang Lasalle의 세계 부동산
시장 투명성지수(Global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를 토대로 한국 부동산시
장의 투명성을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투명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인 과세의 
형평성, 가격형성의 합리성 등을 가지고 시장 투명성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은 상당히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 장치의 미흡, 정보의 제약 등이 정책수립이나 과세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이 아닌 공적 평가가격에 의한 과세운용은 공평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가격형성이 불완전한 정보에 따른 기대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도 시장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사하여준다. 
ⅶ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한편, 분산비 검정 및 공분산비 검정분석을 통하여 전세값과 주택가격, 
주택가격과 지가, 주택가격․지가와 회사채수익률 등의 변동성 및 추세이탈성향 
등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역시 투명성과 마찬
가지로 대체로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주택시장과 토지시장 모두 랜덤워크 모형
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한국 부동산시장에서 효율적 시장가설이 성립한다고 보
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제3장 부동산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은 부동산정책과 제도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부동산 소유 및 거래와 관
련된 개별적인 제도를 분석하는 한편, 정책의 기반을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체계
와 부동산세제에 관한 현황과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부동산정책은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책목표 및 추진수
단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중에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으로는 소유권의 명확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효율적인 정보체
계의 구축, 합리적인 가격평가체계에 기초한 세제의 운용, 이용 및 거래규제 완
화, 정책추진의 일관성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부동산정책은 가격안정과 투기억제라는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
을 두어 왔다. 그렇지만 최근의 시장불안에서 보듯이 그동안 정부가 도입한 정책
들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는데
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경기상황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책
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의 변동에 사전적․선제적 대응하는 
시장대책도 미흡했다고 여겨진다. 
부동산 소유제도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물권적 합의에 관한 사항
을 검인계약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거래의 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를 의무
ⅷ화하여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미등기전매 및 중간생략등기
에 의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부동산에 대한 실명거래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검인계약서 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한 조세포탈 수
단으로 암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소유권 변동의 경우 등기를 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으나, 미등기 전매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
한 통계에 따르면 아직도 실명법 위반사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소유권의 명확성과 등기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등기의 이상을 
완전하게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래의 경우 세금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 정책수립이나 세제운용에 필요한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실거래가격을 대신하려는 목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기준시가, 공시지가 등
의 공적 평가가격은 평가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데다, 현실가격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실거래가격
의 파악이 가능하며,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2005년 
하반기 이후 중개업자의 거래가격 신고가 의무화되면 실제 거래된 가격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의 거래과정이 분리되어 있고 
구두 중심의 후진적인 중개계약관행이 지속되어,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정확하고 다양
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을 초래하여 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은 정책수
립이나 시장안정의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정보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정보망 구축이라
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여러 소관부처가 관장하
고 있는 정보간의 연계가 미비한데다, 정보 활용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는 여
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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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는 12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별 기간세목(main taxes)은 취득관련과세인 취득세․등록세, 보유관련과
세인 재산세․종합토지세, 양도관련과세인 양도소득세로 나누어진다. 현행 세제
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취득과세의 경우 부동산 보유에 비하여 취득에 따른 세금부담이 지나치
게 높아 세제간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실거래가격 기준의 거래과세 적용에 장애
가 되고 있다. 또한 거래주체(개인․법인) 및 과세물건 종류(토지․건축물)간 과
표차등으로 인하여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보유과세는 낮은 
과표현실화율과 비합리적인 세율구조, 토지․건물의 분리과세 등으로 인해 실효
부담이 낮은 실정이며, 이를 통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는 물론 주거소비의 형평
효과가 미흡하다. 셋째, 양도과세는 주로 투기억제 및 경기조절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과표 등 세원포착율이 낮고 과다한 비과세․감면조항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담이 낮아 투기억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동
결효과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ⅹ제4장 주요 국가의 부동산정책 및 운영사례
제4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부동산시장에 관련된 정책 및 운영사례에 대하여 고
찰하였다. 유럽(EU)국가 중 영국, 프랑스, 독일의 3개국 및 일본, 미국을 비롯해 
총 5개 국가의 사례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사례는 각국의 특성
을 고려하여 유럽은 전반적인 부동산관련정책 및 제도, 일본은 토지이용․정보, 
미국은 부동산거래관련제도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유럽은 부동산시장 현황, 거래실태, 세제, 중개제도, 등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영국은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자금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고 있다. 중개거래사고 방지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중개회사 또는 중개인의 명의
로 독립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고, 금융문제는 중개전문변호사(solicitor)인 소
송대리인이 맡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조사에 있어서 실
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부실등기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시행하는 특
색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로는 노테어(Notaire)
를 들 수 있다. 노테어는 권원조사, 계약의 공증, 거래 이행 등을 수행하며, 부동
산계약에서 독점적 권한 및 권원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의무와 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은 매매계약에 대한 공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부동산계약
은 공증인의 입회 하에서 이루어지고, 공증인은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고 재산
권의 제한사항을 심사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동향, 토지유동화 및 유효이용을 위한 정비과제, 부
동산정책방향 및 시장대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일본의 부동산거래시장은 투명
성이 낮아 거래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한 제반정보의 정비를 통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즉 정기차지․차가제도
의 이용, 부동산증권화의 보급, 토지정보의 정비․제공, 지적조사, 수익성을 중시
하는 부동산감정평가 등의 정비․대응과제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거래를 둘러싼 불투명성, 불확실성을 불식하고 투자가가 신
ⅺ뢰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관련정보의 공개를 적극 검토 중이다. 최
근 거래가격정보의 제공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성명․주소 등 정보공개의 내
용․범위를 둘러싸고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은 부동산 중개제도를 개관하고, 중개업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미
국에서 주택매입의 절차를 보면, 거주지역의 결정→물건의 선정→가격교섭․매
매계약서 작성→매매절차의 완료→날인증서의 교부 및 등록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부동산거래는 매매거래가 행해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록되고 공시되
며, 부동산에 대한 실제의 날인증서(deed)는 전액이 지불될 때까지 은행이나 저
당회사에서 보관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부동산의 거래사고 방지와 안전하고 정
확한 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에 계약금을 예치하거나, 제3자인 에스크로우 회사
(escrow company)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에스크
로우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동산회사 또
는 부동산 브로커와 매각대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므로, 거래당사자와 중개업
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확실하다. 또한 에스크로우회사, 변호사, 부동산브로
커, 권원보증회사(title company) 등의 제3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부동산거래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에스크로우 개설시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리하는 쌍방 변호사의 입회 하에 가격
을 명시한 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된 가격이 쌍방에 의해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거래과정이 매우 투명하다.
이들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과정, 거래내역 통보 같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둘째, 체계
적인 부동산정보망을 구축하고, 시장참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인 시장의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 안정적인 세제운용이나 시장규제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넷째 주택금융을 비
롯한 금융시장의 발전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ⅻ제5장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5장에서는 부동산시장 및 정책, 주요국가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선진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부동산
정책의 기본틀 확립, 소유권의 명확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부동산정보체계
의 구축 및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부동산시장 선진화의 기본방향
선진화된 부동산시장이란 거래나 소유 등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고, 시장의 
효율성이 유지되고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의 거래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소유권리관계가 명확하게 확립되는 한편, 시장의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부동산시장의 여건 변화와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정책의 기본틀을 확립
하고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고 소
유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거래가격, 거래
자금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부동산정책
이나 관련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부동산정
보체계의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공평한 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세제의 개편이 따라야 할 것이다. 
□ 부동산정책의 기본틀 확립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분
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같은 각종 규제의 폐지를 통한 시장자율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부동산시장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종래에는 부동산시장이 대체로 시장내부적인 문제, 즉 수급동향 등이 시장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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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계성 강화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은 경제정책이나 금융시장의 변화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만을 고려하는 정책으로는 시
장안정이나 시장의 선진화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과 금융․세제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
고, 국민경제 차원에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괄적인 종합정책의 기본방향은 10.29종합대책의 내용을 발전적으로 개편
하여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인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앞에서 정리한 
소유 및 거래관련제도의 개선,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 부동산관련세제 개편과 
함께 사전적․선제적 시장대응능력의 향상, 2차저당시장의 육성, 간접투자상품
의 확대, 시장조절기능의 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
럼 부동산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시장의 변동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
드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기대응 위주의 정책은 정책의 신뢰
성을 저하하고 정책효과를 반감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유지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정책을 정책기조와 시장대응책으로 구분
하고, 시장변동과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책의 기조를 수립하는 한편, 이
러한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관리대책
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기조
유지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구축
성장 잠재력 제고
탄력적
시장대응
원활한 거래
촉진
부동산경기 변동성 완화
적정수준 투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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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 기조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실거래가격에 기반을 둔 세제 개편,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기변동에 탄력대응하는 시장관리대책에는 
부동산거래의 저해요인인 자금경색 해소, 주택투자를 비롯한 건설경기의 적정수
준 유지, 투기지역․토지거래허가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의 탄력적인 지정
과 해제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동산 소유권의 명확화
부동산 소유제도의 선진화는 등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등기심사의 형식성, 부동산시장의 불투명으로 인한 행정적 공백, 탈
법․탈세, 지적과 등기 불일치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
기부상 등기내용이 불일치할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사전적으로 등기원인의 하자여부, 지적과 등기의 일치여부, 소유권사항, 권
리제한 사항 등에 관한 검증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거
래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가격정보, 지적정보, 등기정보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상호연
계할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체계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별로 관리
하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정보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불일치를 시정한다면 
부동산 등기의 투명화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사전
에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실질적 심사제와 부
동산거래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등기공무
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는 등기공무원의 충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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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거래의 지연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등기의 실질심사문제는 장
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증제도 도입에 따른 등기절차의 복잡화, 
거래비용 증가, 부실등기의 재발가능성, 관련자격간의 업무영역배분, 거래비용 
등에 대한 연구가 따라야 한다. 
셋째, 권원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유통
과 거래서비스, 위험담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1년 6월 외국계 
보험회사가 최초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정식 사업인가를 받아 권원보험 판매
를 시작한 이후, 국내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은행에서도 권원보험과 부동산매매보호서비스(에스크로우)를 시행하는 등 거래
에 수반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권원보험이 활성화
되려면 부동산 거래대금의 이해보증제도인 에스크로우 제도와의 연계, 권리분석
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거래비용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이 조성된
다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등기제도가 갖는 취약점을 보완하여 안전한 거
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부동산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부동산 중개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중개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관계를 
분명하게 하도록 중개의뢰계약의 서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특정
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중개대상물을 독점적으로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중개계약
(exclusive agency listing)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속중개계약을 활성화하려면 중
개대상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중개업자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전속
중개계약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수수
료의 인하, 중개업자의 비용 분담, 전속중개계약 수수료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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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거래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절성과 복잡성을 해결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중개업의 
기업화는 중개․검인․등기․융자업무 등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투명한 회계의 작성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문
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자산관리, 임대관리 같은 새로운 관련산업의 발전에도 쉽
게 부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의 활성화는 거래과정의 투
명성과 중개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탈세 등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는 효과
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거래와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
는 에스크로우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에스크로우는 부동산거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소비자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의 투명성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
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공급자와 수용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
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종합정보망이 구축되면, 이를 
바탕으로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의 비
대칭에 따른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동산거래에 따른 실거래가격의 파악이 필요하다. 실거래가격의 파
악방법으로는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의 구축, 표준계약서의 도입,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 표기하는 방안, 모든 부동산거래를 공증하는 방안, 지자체에게 거
래된 부동산의 선매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실거래가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으나, 실거래가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유인체계로는 부동산거래와 금
융거래를 연계시켜 실거래가격 신고의 회피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생
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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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 
부동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망간의 연계성 확보 및 불일치 시정을 
위한 정보의 조직화 및 표준화,  정보의 공유화 유도, 정보의 활용 및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연계된 정보의 오류를 
검정하고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의 오류검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작업방식의 거래방식을 개선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발급
처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거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정
보공유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는 부
동산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실거래가격 DB가 어느정도 확보되면, 이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동안 신고된 가격자료에 의하여 해당시점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
고, 시장가치에 근접한 가격을 산출하는 대량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
다. 대량평가시스템은 부동산가격 평가의 계량화와 전산화를 유도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별도의 가격조사를 하지 않고도 시가에 근접한 평가가격을 산
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부동산의 거래가격과 거래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시장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은 탄력적인 기준에 의하여 설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지역별․시간별 가격동향이
나 거래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시장대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신고제 등 부동산투기억제대책들은 행정
구역별로 시 또는 동 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구역 단위의 규제정책
은 규제가 불필요한 지역까지 규제영역을 설정할 우려가 있다. 상시 모니터링 시
스템의 구축으로 보다 세분된 시장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시의
적절한 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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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의 실현
부동산정책은 규제개혁 내지는 시장의 자율기능 강화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
서 부동산세제의 정비․개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선진형 세제를 구축할 필
요성이 있다. 이는 간접적 시장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부동산세제에 기
대되는 역할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공평과세와 재분배정책를 통하여 계층 간 부의 격차를 완화하여야 한다. 
2000년 현재 계층간 주택자산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510으로 소득 지
니계수(0.351)를 훨씬 웃돌고 있다.
둘째,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과 지방간 세원의 적정한 배분방안이 주
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화 및 제도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방
분권의 재정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셋째, 부동산세제는 간접적․개방적 시장관리를 뒷받침하면서 부동산시장 안
정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다른 세제와 마찬가지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
맞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정기반의 구축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부동산세제의 정비․개선을 통한 선진형 세제구축은 다음과 같은 기본전제 하
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조세의 3대 기능인 효율성․형평성․세수 확보에 충실하도록 지방재정 
확보, 부동산시장 안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같은 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경제
주체의 건실한 활동을 지원하면서 정책의 핵심목표인 소득분배의 형평성, 성장
잠재력의 제고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셋째, 정책적 필요성, 세제의 
경제적 효과, 담세(擔稅)능력 및 조세저항의 발생 가능성,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
여 관련제도를 단순화․체계화함으로써 조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넷째, 중장
기적으로는 복잡다기한 세목들을 간소화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주요 
기간세목을 정비․개선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이러한 기본전제 하에서 선진형 세제를 구축하기 위한 부동산세제의 과세유형
별 정비․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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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취득과세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세제를 과표현실화 등을 통하여 보유
과세 중심체계로 전환한다. 보유에 따른 비용부담을 높임으로써 부동산 과소비
에 따른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가격상승을 기다리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둘째, 취득과세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거래비용인 취득과세
를 경감시켜 이용을 효율화하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촉진하여 부동산시장을 실수
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보유과세 강화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한다.
셋째, 투기억제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양도과세의 기능을 정상화한다. 과다
한 자본이득과 부의 분배구조 악화를 시정하기 위고 생산활동에 의한 소득창출
과 무관한 투기적 자본이득(capital gain)의 기대수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양도소득
세를 개편한다.
넷째, 부동산공개념 및 10.29종합대책을 발전적으로 수용한다. 종전의 택지소
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공개념제도가 일부 보완하였던 부동산의 조세
적인 기능과 역할을 가급적 조세로서 흡수하되, 10.29종합대책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보유과세 강화(과표현실화 계획,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양도소득세 중과조
치 등을 발전적으로 수용한다.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6장에서는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리하
고,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건의를 제시하였다. 
주요한 정책건의 사항으로는 정책기조와 시장대응책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정
책의 기본틀 확립, 부동산소유권의 명확화, 공정한 시장거래질서의 확립, 체계적
인 부동산정보체계 구축,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한 선진형 세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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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서  론   1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이 장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연구목적 및 연구의 범
위를 서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을 정하고,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
을 정리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부동산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가 폐지되고 시장개방, 관련제도의 개편과 함께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부동산시장이 선진사회에 걸맞는 위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득
1만불시대의 정체를 탈피하고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노
력이 경주되고 있는데 비하여 부동산시장이나 정책, 제도 등은 아직까지 낙후된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한국사회의 성
장잠재력 향상을 뒷받침하도록 부동산정책 및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는 부
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세제 개편 추진, 부동산 행정통계의 전산화, 주택금융을 비롯한 
부동산금융의 육성 등과 같은 작업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2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오랫동안 유지하던 제도나 관행
을 탈피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시장불안 같은 부작용을 겪지 않고 효
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한 질서 하에서 부
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수립이 중
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연구목적 및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에 필수적인 요건인 투명성 확보 및 효
율성 제고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정책방안으
로는 거래 및 소유관련제도의 개선, 정보체계 구축, 세제 개편, 정책의 수립 및 
운용방향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시장의 투명성 확보
․시장기능의 효율성 제고
⇓
정책목표 정책수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거래관련제도 정비․개선 연
구
범
위
․시장불안의 해소 ․소유관련제도 정비․개선
․자원할당의 최적화 ․부동산정보체계의 활용방향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이용․개발관련제도 정비․개선
⇓
정책효과
․잠재성장능력 향상의 뒷받침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그림 1-1> 연구목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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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는 토지시장 및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주요한 내
용은 다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 둘째 부동산정책 및 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셋째 주요 국가의 부
동산시장관련정책 및 운영사례 고찰, 넷째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
한 정책방안 수립 등이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은 관련문헌 및 법령 검토, 선행연구결과 
정리, 계량분석, 설문조사 등이며, 주요 국가의 부동산관련정책과 제도 및 운영
사례를 고찰하고 한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국제세미나를 개
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들인 건설교통부(2003), 전승훈(2003), 윤주현외(2001)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분석하여, 부동산시장 선진화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반정비 방
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부동산시장 정책 및 제도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부동산실
명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가공시법, 부동산중개업법 등의 관련법령과 제도 
및 지난 수십년 동안 시행되어 왔던 각종 부동산정책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였다.
한편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 5. 1~15(15일간) 사이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500명의 정부
기관, 학계, 업체, 연구소 등의 전문가를 선별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후 홈페이지
를 방문하여 응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8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설문조사의 결
과는 부동산시장의 가격형성에 관한 요인분석,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측정을 위
한 분산비․공분산비 분석을 비롯한 계량적 분석과 함께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
명성 및 효율성 수준을 판단하는데 활용되었다. 설문조사의 개요는 <표 1-1>과 
4같다. 한편 분산비․공분산비 분석은 주택시장 및 토지시장의 가격변동자료를 
이용하여 가격추세가 시장의 판단에 미치는 효과, 시장 상호간의 영향 등을 추정
하였다. 
<표 1-1>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04.5.1～2004.5.15(15일간)
조사대상 부동산 전문가(정부기관, 학계, 업체, 연구소 등)
표 본 수 총 500명
응답자수 총 83명
조사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설문조사
조사내용 부동산시장 투명성/효율성 수준, 정책의 기여도 등
 
또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EU, 미국 등의 부
동산정책 및 제도 운용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를 
벗어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사
례를 정리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에 대한 분석에서 한국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관련정책, 제도와 운영사례를 구체적으로 비
교분석하고,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2004. 10. 1)를 개최했
다. 이 세미나에서는 영국, 일본, 미국의 부동산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석하고, 각
계각층의 토론자들이 모여 한국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요구되
는 정책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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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세미나 발표자들과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John L. Glascock 교수는 부
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리츠 제도를 중심으로 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리츠회사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시장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과세 및 규제 측면에서 더 많은 세금확보와 거래상의 
투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Hans Min은 
미국의 부동산중개업제도, 에스크로우(escrow) 제도 등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에 미
치는 영향과 이러한 제도의 도입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한편 일본 부동산연구소의 
송현부 박사는 일본의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가기 
위한 일본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이의 성과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표 1-2> 국제세미나 개요
구    분 내       용
일시/장소 2004.10.1(금) 09:30~15:00 / 국토연구원 강당
발표자
John L. Glascock 교수 (캠브리지 대학)
Hans Min 부장 (CB Richard Ellis Korea)
송현부 박사 (일본부동산연구소)
손경환 실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토론자 학계(2), 정부(2), 업계(1), 시민단체(1), 언론(1), 연구소(1)
6연구과정 연구의흐름 연구방법
부동산시장, 
정책및제도현황문제제기
문제점및
시사점도출
실증분석및
대안탐색
대안작성
문헌조사
법제ㆍ통계분석,
실태조사
설문조사
연구협의회,
국제세미나
주요외국의
부동산시장,
정책및운영사례
부동산시장,
정책의운영실태
부동산정책의
분석ㆍ평가
부동산시장의선진화를위한기반정비
정책의
일관성
유지
공정한
과세실현
정보체계
구축
권리관계
명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결론, 정책건의
시장선진화를위한
기본방향정립
<그림 1-2>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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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의 연구자료 및 분석결과를 정리
하였다.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와 관련해 최근 수행된 연구로는 건설교통부(2003)
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확보방안 연구」, 전승훈(2003)의 「지속
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 윤주현외(2001)의 「부동산금융 
시장분석 및 기반구축방안 연구」, 최혁재(1999)의 「부동산실명제 및 부동산정
보체계 발전방안」등이 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는 부동산시장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일부 부동산 또는 금융분야
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2003)는 부동산 거래단계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거래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포착하기 위한 여러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승훈(2003)의 연구는 한국의 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미국의 금융거래 및 조세의 투명성 확보시스템에서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산 평가 및 거래 투명성 부분은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
한 정책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윤주현외(2001)는 부동산금융제도 및 시장의 분석
을 통해 부동산금융시장의 정착기반 구축을 모색하였으며, 부동산시장과 자본시
장의 연계가 가져다주는 부동산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최혁재
(1999)는 부동산실명제의 정착․발전과 토지등록․지가공시제도 및 부동산정보
체계의 개선․정비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연구의 수행에 여러가지 도움을 주었지
만, 부동산시장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지
고 전체적인 부동산정책과 시장의 시각에서 관련정책 및 제도에서부터 정보체계
구축, 세제 개편, 정책방향 모색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시장과 관련이 있는 여러 
측면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기
반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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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의 현황 및 평가
이 장에서는 부동산시장이 가지는 주요한 특성들을 정리하고, 한국 부동산시장의 현
황과 동향,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이 선
진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전문가 설문조사와 통계자
료, 계량적인 분석 등을 통하여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의 수준을 평가하
였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은 정보의 공개수준과 거래의 공정성에 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선진화된 부동산시장이란 거래, 소유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시장의 효율성이 유지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투명한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공유 하에서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합리적인 규
칙을 바탕으로 거래, 소유, 과세 등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1) 한편 효율
적인 부동산시장이란 거래, 소유, 과세 등의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 모든 시장참
여자가 정보 획득에 따른 초과수익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율기능의 강화
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투명성과 효율성의 유지를 위한 사후교정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유럽국가에서는 공평한 세제 운용, 미국은 정확하고 명백한 
정보의 공유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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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시장의 특성
1) 부동산의 개념과 본질
부동산이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나, 학자들 간
의 표현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으며,2). 토지와 그 부착물(attachment) 또는 토지와 
그 부속물(appurtenance)이라고 하며, 토지와 그 개량물(improvement)이라고 하기
도 한다.
서양법제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로마법의 원칙에 따라서 건물과 
같은 토지의 정착물은 이를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3).  
이와 달리 한국의 민법은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에 관하여도 이를 독립
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부동산의 본질을 경제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은 생산의 요소이며 자산이고, 
자본인 동시에 시장을 구성하는 상품이다. 토지는 자본, 노동과 더불어 생산의 
3요소를 구성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고 국민의 부를 형성
하면서 개인․법인에게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 또한 실제 재산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자본적 성격을 가지며, 생산재인 동시에 최종소비재의 기능을 가지면서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된다.
2) 부동산시장의 특성
부동산시장이란 부동산권리의 교환, 상호 유리한 교환을 위한 가격설정, 경쟁
적 이용간의 공간배분, 토지 및 공간의 이용유형 결정,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조
2) 부동산을 뜻하는 real estate는 구영국보통법(old English common law)에 의하면 ‘real’은 차입금의 상환
을 하지 못할 경우 대출자가 부동산에 대해 법적인 소송(real action)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estate’
는 소송 등의 권리의 집합(a collection of rights)을 의미한다.
3) 예를 들어 독일 민법 제93․94조, 스위스 민법 제655․677조, 프랑스 민법 제517조 이하 등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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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용이하도록 하는 상업활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수급조절이 어렵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시간제약 및 법적 규제로 인한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수급의 
원활한 조절이 곤란하고 가격의 왜곡화(distortion)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둘째, 부
동산시장은 국지화된 시장이다. 부동산은 지역․위치․규모․용도에 따라 세분
화되어 있으며, 세부시장별 불균형과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셋째 자금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에 의한 금리 하락은 부동산시장에서
의 공급 증가 및 구매력 증대를 야기한다.
토지,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문제의 특성으로는 자율조정기능의 취약, 비가역
성, 지속성의 요구, 해결수단의 복합성․다양성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시장은 자율조정기능이 취약하여 관리소홀 시에는 악화되는 성향이 강
하다. 예를 들어 주택공급이 감소하면 주택의 양적, 질적 문제가 악화되며, 지가
대책이 소홀하면 지가상승으로 산업, 경제, 주택공급 등이 악화된다. 또한 토지
이용규제가 소홀하면 난개발 및 스프로올(sprawl)이 확대되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면 각종 투기, 거래사고가 속출한다. 부동산시장이 가진 특성
의 하나인 비가역성은 지가의 하방경직성, 토지이용계획의 확정성, 건축과 개발 
및 환경파괴의 불가역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측면에서 토지이용
과 주택의 양적․질적 문제해결 및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 및 시책의 지속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부동산문제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제도적) 측면이 상호영
향을 미치는 복합적이다. 따라서 해결수단도 세제, 금융, 재정, 주택건설 및 택지
개발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종합정책의 성격을 띠게 된다.
부동산문제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에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두가지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
진다. 하나는 정치적 기능(형평성)으로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도 하며, 다른 하나는 경
제적 기능(효율성)으로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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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시장의 현황
1) 부동산시장 동향
1970년대 이후 부동산가격은 <그림 2-1>에서 보는 것처럼 4차례에 걸쳐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후반에는 시중의 과잉유동성에 힘입어 전국이 투기 
열풍에 휩싸여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바 있으며, 80년대 초반에도 한 차례 
가격이 상승한 경험을 겪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 주
택의 대량공급과 부동산공개념 도입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였으
며,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에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겪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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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가 및 주택가격 장기 변동 추이
2000년 이후 부동산시장에서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속적
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동산투기, 서민들의 주거 불안 및 부동산시장의 거품에 
대한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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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로 서울의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고속전철, 행정
수도 이전 등 각종 상승요인이 있는 지역에도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의 과
열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은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과
열양상을 보이던 부동산경기도 진정되었다.
2) 소유 및 거래실태
부동산시장이 당면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특히 토지소유의 편중이 
심하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1988)의 자료에 의하면 소득 상위 5% 
미만이 전국 사유지의 65.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역에서 토지소유의 편중이 심하며, 서울에 거주
하는 가구의 27.6%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전
주는 53%, 평택은 69.1%의 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이 
약한 편이다.
<표 2-1> 토지보유 현황
구분 서울 전주 평택
토지보유가구 27.6 53.0 69.l
소유계층 -상위  5%
         -상위 10%
60.7
69.5
56.7
72.9
42.4
59.7
자료 : 류해웅 외. 1997. 「토지시장 안정시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한편, 주택의 보유현황을 보면, 개인이 소유한 주택수는 1,370만호이며 주택을 
소유한 세대당 평균 소유호수는 1.65호에 달하며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
는 276만가구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수는 508만호이며, 이를 전
국 448만가구가 소유하여 평균 1.13호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주민등록세
대 1,673만가구 중에서 841만가구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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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소재 주택소유현황과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구) 소재 주택소유현
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1가구 1주택은 서울 전체는 116만가구(72.6%)이나 강남지역
은 22.1만가구(80.0%)로 나타났다. 또한 다주택 소유는 서울전체는 44만 가구가 141
만호를 소유하여 평균 3.24호를 소유하고 있으나, 강남지역은 5.5만 가구가 20만호를 
소유하여 평균 3.67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주택보유 현황4)
 (단위 : 2002년 6월 1일 기준, 호, %)
항목
보유물건수(건)
전 국 강 남
주택 세대별 아파트 세대별 주택 세대별 아파트 세대별
1 건 5,556,644 66.80 3,987,146 89.04 221,354 80.0 184,096 88.52
2 건 1,581,324 19.01 426,419 9.52 28,219 10.2 19,858 9.55
3 건 617,269 7.42 44,727 1.00 11,862 4.30 2,983 1.43
4 건 273,298 3.29 10,149 0.23 4,185 1.51 624 0.30
5 건 115,320 1.39 3,465 0.08 1,891 0.68 156 0.08
610건 141,180 1.70 4,965 0.11 6,216 2.25 234 0.11
1120건 32,431 0.39 960 0.02 2,564 0.93 24 0.01
총계(개인/세대합계) 8,317,466 100.0 4,477,831 100.0 276,291 100.0 207,975 100.0
총 주택수 13,700,331 5,079,778 423,062 237,925
자료 : 행정자치부. 2003. 11. 25. “행자부, 세대별 주택소유현황 발표”. 「행자부 보도자료」
도시지역의 토지거래는 부동산경기의 호황에 따라 2001년과 2002년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 들어서는 증가율이 1.9%로 크게 둔
화되었다. 특히 아파트 건설의 증가로 큰 폭으로 늘어났던 주거지역의 토지거래
는 2003년 들면서 5.3%가 감소했다.
2004년 3/4분기 현재 토지거래는 아파트 거래의 감소 등에 따른 주거지역
(-33.4%)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한 공업지역의 거래 감소가 지속되고, 내수경기 
4) 이 자료는 현행 재산세가 시․군․구별로 과세되고 있어 전국합산과세 체계가 아니므로 다음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총 재산세 부과건수 1,587만건중 13.7%인 217만건은 법인소유, 주민등록번호착
오 등으로 나타났고, 1세대 20호 이상은 임대사업자로 추정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이하 보
유 임대사업자는 자료상의 한계로 제외하지 못하였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실질주거를 감안하여 세대
별로 구분 산정하였으며,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1세대 다주택으로 계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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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 등에 따라 상업지역의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및 대체토지 매입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의 거래 
증가가 지속되었으며, 농림지역도 농지거래 규제완화, 토지보상 등의 영향으로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의 거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2-3>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증감률
(단위 : 필지기준, 전년동기대비, %)
구 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GB 미지정 계 관리 농림 자연환경
2001 38.4 18.3 6.3 9.3 1.8 -0.1 33.1 2.0 -12.5 -7.0 
2002 34.7 85.1 54.0 48.7 33.1 74.7 37.8 32.1 -0.5 22.6 
2003 -5.3 50.3 3.9 48.9 1.5 147.7 1.9 4.5 24.7 9.0
’04
1/4 -17.7 66.7 -19.5 49.5 6.3 -78.6 -9.2 15.7 33.6 34.9
2/4 -30.4 26.7 -32.5 30.3 -14.1 -86.4 -24.9 31.2 42.7 34.8
3/4 -33.4 -10.3 -26.1 12.7 -28.9 -13.1 -27.5 17.9 41.5 12.8
자료 : 한국토지공사.
아파트 거래의 경우 2002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3년 들어서는 감
소하고 있다. 2004년은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하여, 전년대비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강력한 
시장안정대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아파트 거래가 크게 둔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표 2-4> 아파트 거래현황
(단위 : 천호)
구분 2001 2002 2003 2003. 3/4(누계) 2004. 3/4(누계)
전국 861 1,117 1,086 799 559
수도권 535 676 593 143 110
서울 204 213 203 192 123
자료 :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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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1) 부동산시장 투명성의 개념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통상적으로는 시장
의 공정한 거래, 수익에 대한 정확한 과세, 정보의 신속한 공개 또는 정보비대칭
성의 해소 등을 투명성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은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투명성을 확
보한 부동산시장이란 관련정보의 공유 하에서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합리적인 
규칙을 바탕으로 부동산거래, 소유, 과세 등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투
명성의 개념은 신뢰성(confidence)과 밀접한 정(positive)의 관계를 가지며, 매우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부동산시장의 투
명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정보의 공개정도, 규제 및 법적 환경, 법률적인 
권리관계의 안정성, 재산권의 적용범위 등을 들 수 있다. 투명성과 유사개념으로
는 청렴도를 들 수 있으며, 상반된 개념으로는 부패도를 생각할 수 있다. 
2) 부동산시장 투명성의 평가
투명성을 측정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투명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
가 어려운만큼 측정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법률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거래 및 소유과정도 매우 
복잡하므로 측정은 더욱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다국적부동산투자회사인 Jones Lang Lasalle
의 세계 부동산시장 투명성지수(Global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를 토대로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투명성을 보여주는 지
표들인 과세의 형평성과 가격형성에 대한 정보의 이용실태를 가지고 시장 투명
성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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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설문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2-5>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투명성의 평점은 6점 만점에서 
2.04점을 얻는데 그쳐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수준을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
다. 이에 비하여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이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4.8%에 지나지 않았다.
<표 2-5>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수준
        (단위 : %, 점)
매우
높음 높음
약간
높음
약간
낮음 낮음
매우
낮음 평점
교수
연구직 종사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민간 부동산 전문가
1.2
1.2
1.2
1.2 6.0
3.6
4.8
3.6
10.8
24.1
3.6
10.8
6.0
16.9
2.4
2.4
2.24
1.79
2.22
2.27
계 3.6 1.2 18.1 49.4 27.2 2.04
이처럼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이 낮다고 인식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무엇보
다도 정책수립이나 과세운용 등이 실거래가격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실거래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의 부족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세금의 과표가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시장가
치가 아닌 공적평가가격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투명성의 핵심요소인 공평한 과
세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은 <표 2-6>에 정리되어 있
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실거래가격 포착의 중요도 평점이 가장 높았으며, 거래
정보 DB구축, 공평한 과세, 정확한 세원포착, 명확한 자금출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볼 때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거래, 조세, 정보 
측면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실거래가격 포착이 월등히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부동산의 거래과정에서 정확한 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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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거래정보 DB 구
축, 정확한 세원포착 같은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파악과 관련된 측면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표 2-6>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단위 : 점)
중요도 평점 우선순위
거 래
실거래가격의 포착 174 1
거래비용의 절감 13 11
명확한 자금출처 32 5
중개제도의 전문화 및 신뢰성 강화 25 7
소 유
권리관계의 안정성 6 14
토지․건물 일원화 7 13
부동산 보유실태 파악 31 6
지적과 등기의 일원화 6 14
조 세
공평한 과세 40 3
정확한 세원포착 38 4
적정한 세율 14 10
정 보
거래정보 DB구축 52 2
정보공개의 확대 19 8
정보접근성의 제고 11 12
정 책
정책의 일관성 15 9
정책수단의 합목적성 4 16
금 융
금융의 시장조절 기능 강화 1 18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활성화 4 16
한편 Jones Lang LaSalle에서는 1999년부터 세계 부동산시장 투명성지수(Global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를 도입하여 발표하고 있다. 투명성지수는 소유권, 
재산권 같은 법규부문, 세금, 계획 및 건축규제 같은 규제부문, 수급이나 가격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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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자료, 부동산관련 회사에 관한 부문, 투자성과에 관한 부문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2004년 세계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순위는 <표 2-7>과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 측정대상국인 51개국 중에서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적
은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34위를 차지하여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은 필리핀, 태국 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2-7> 2004년 국가별 부동산시장 투명도
        (단위 : 점, $)
국가명 투명도1) 1인당PPP GDP2) 국명 투명도 1인당PPP GDP
뉴질랜드 1.19 19841.53 말레이시아 2.30 8591.37
미국 1.24 35991.96 남아프리카 2.37 10000.30 
영국 1.24 25426.55 이탈리아 2.73 25086.91 
캐나다 1.37 29002.91 체코 2.88 15328.00 
네덜란드 1.37 27107.50 일본 3.08 28699.55 
홍콩 1.50 26845.47 타이완 3.1 17962.21 
스웨덴 1.51 25985.33 멕시코 3.14 8811.53 
싱가포르 1.55 24389.21 그리스 3.31 19060.58 
독일 1.60 26214.12 한국 3.36 19497.17
프랑스 1.62 25888.77 필리핀 3.43 …
스위스 1.68 31891.17 타이 3.44 6936.87
자료 : Jones Lang LaSalle. 2004. 「Global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 2004」. 참고로 작성
주 : 1) 점수의 범위는 1~5점 사이의 구간을 가지며, 1 : 매우투명, 2 : 투명, 3 : 보통, 4 : 약간투명, 
5 : 불투명
    2) 1인당 PPP GDP(물가수준을 고려)의 경우 국가별 비교를 위해 2003년 기준으로 통일함
       (http://www.nationmaster.com)
한편 부동산시장의 투명도가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
란드 등의 순으로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부동산
가격평가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정책과 세제를 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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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상당한 수준까지 확보된 나라들이다. 이
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 높은 국민소득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이 비
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구유럽 지역국가들의 시장 투명도가 높았다. 따라서 EU지
역의 부동산시장 선진화 사례를 한국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
립에 적극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2) 과세 부담의 공평성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주요지표의 하나로 과세의 공평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부동산관련세제가 얼마나 공평하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하
고, 이를 통하여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부동산에 관련된 주요 세제는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보유단계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처분단계에서 양도소득세 등이 있다. 취득․등록세의 과세
표준은 신고액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표시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며, 종합
토지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별로 과세표준이 다르다.5)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격에 경비 및 공제금액을 제외한 차익이다. 이때 양도가격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6)
이와 같이 부동산세제의 과세표준은 행자부의 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다. 따라서 이들 과표가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반영하는 현실화율이 지나
치게 낮거나, 지역 및 유형별로 현실화율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면 과세의 
공평성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5) 개별합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하
고, 별도합산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6) 고급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미등기양도자산,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허위계약서
에 작성에 의해 취득 및 양도하는 부동산 등은 실거래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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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2000)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현
실화율을 살펴본 결과,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은 40~50%이며, 기준시가의 경우 단
독주택 60~70%, 공동주택 80~90%이며,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70~80% 수준으
로 분석되었다.7)
먼저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단가를 참고하여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 및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건물신축단가는 2003년의 경우 
170천원/㎡이며, 국세청에서 주택양도를 위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460천
원/㎡이나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목적으로 산출하는 건물표준단가의 570
천원/㎡에 비하여 월등히 적다. 또한 시가표준액은 주택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요
소들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외부구조 및 용도에 의한 지수를 일률적으
로 적용하기때문에 가격산정에 한계가 있으며, 시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8) 
한국감정원 자료(2000)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은 40~50%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의 경우 감정평가연구원이 조사한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
수준 분석에서는 전국 평균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약 66.7% 정도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는 대도시(서울 및 6대 광역시)는 70~80%, 도 지역은 60~70%의 현실
화율을 보이고 있어 대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의 현실화율이 녹지지역,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비해 높았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용, 공업용, 주거용 등 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현실화율이 농경지, 임야 
등 비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지별 
분포를 검토한 결과에서는 현실화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필지가 약 21%를 
차지하였다.
7) 한국감정원. 2000. 「공시건물가격제도(가칭) 도입에 관한 연구」.
8) 한국감정원의 건물표준단가의 경우 외부구조 및 재료뿐만 아니라 내부마감재료를 고려하고 있으며, 
고급주택, 일반주택, 스틸하우스, 통나무주택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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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주요 시․도의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 공시지가 현실화율
(단위 : %)
용도지역 서 울 울 산 전 남 전 체
용도지역
상  업 78.62 83.20 77.20 81.05
주  거 80.00 82.55 75.25 79.73
공  업 86.56 81.10 75.74 80.67
녹  지 81.27 65.33 69.48 69.37
용도미지정 82.48 - 71.24 66.92
관  리 - 59.66 61.54 58.04
농  림 - 54.92 62.05 58.45
자연환경
보전지역
- 72.16 61.11 57.85
아용상황
상업용 80.02 82.53 75.31 80.81
주거용 79.93 79.84 66.80 71.29
공업용 85.09 81.13 75.35 77.67
농경지 80.68 63.07 63.16 60.16
임  야 82.13 61.01 63.12 60.43
기  타 83.28 68.86 66.80 71.55
전  체 80.08 73.38 64.88 66.72
자료 : 건설교통부․한국감정평가연구원. 2004.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 기준시가에서는 2004년 1월 현재 실거래가격(매매가격)과 기준시가
의 현실화 수준은 수도권은 65%～72% 수준이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0～70%
의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의 경우 지역별로 65%～90%의 현실화범위를 나타내 
시가를 평균 72%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 시‧군지역의 경우 5
0%～73%로 평균 61%의 낮은 현실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평형별로 보면 소형평
수에 비해 대형평수의 공동주택이 높은 현실화 수준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준
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다가구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의 현실화 수준에 관한 
서울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40～60% 내외에 그쳐 아파트에 비하여 현실화 수준
이 상당히 낮았다.9)
9) 취득세․등록세, 종합토지세 같은 지방세의 경우, 실제의 신축단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신축단가를 적용하는 반면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같은 국세는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실제의 신축단가에 근접하는 신축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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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아파트 기준시가의 현실화수준
구 분
수도권 수도권이외의 지역
서울 신도시 경기시‧군 지역 인천
지방
대도시
지방
시군지역
시가반영도 72.0% 67.0% 69.4% 65.1% 71.0% 61%
현실화범위 65-90% 57-75% 65-75% 60-73% 60-80% 50-73%   
주 : 지역별로 234개의 표본추출 후 국세청의 아파트별 기준시가(2004.1기준)와 부동산뱅크의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반영도를 구하였다.
<표 2-10> 다가구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기준시가의 현실화수준
구분 평형 거래시세
건물기준시가(양도) +
토지분 기준시가
현실화수준
D지역
단독(건평80평)
단독(건평100평)
9억2천
12억
6억
8억
  60%내외
35평형 연립
50평형 연립
70평형 다세대
5억-6억
6억-8억
7억5천
1억8천
2억2천
3억1천
40%내외
S지역
단독(80평형) 13억-20억 7억2천 50%내외
89평형 연립 10억 4억2천 40%내외
C지역 65평형 연립 6억5천 2억9천 40%내외
주 : 부동산114의 시세가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와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개별평가의 합을 구
하였다.
이처럼 부동산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공적인 가격들의 
현실화율이 낮다는 것은 과세표준이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고, 세금이 시장가치에 맞도록 적절하게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이용상황별로 공적평가가격의 현실화율
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시장가
치와는 다르게 세금이 불공평하게 과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시장의 투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는 여러 단계에 걸친 다양한 평가기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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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시장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와 주정부에서 3단계의 평가작업을 거쳐 부동산의 시장가
치를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합리한 과세표준으로 인한 세금의 불공평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부동산시장이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투
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 특히 보
유과세의 부과는 정확하고 공평한 시장가치의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중에
서도 공평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의 유형
별, 지역별, 이용상황별로 과세표준이 다르게 설정되고 있는 문제는 시장의 투명
성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는 부동산의 과소
비와 투기를 부추겨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부동산
의 올바른 시장가치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시장의 불투명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가격형성의 합리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부동산가격
의 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게 모든 시장참
여자에게 공유되고 있다면 부동산가격은 합리적 기대에 의하여 형성될 것이다. 
반면에 사람들의 투자행태가 적응적 기대에 의한다면 이용가능한 정보들 중에서 
과거의 가격인 가격기대가 부동산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보수집의 비용과 편익
을 고려할 때 과거가격의 정보는 손쉽게 이용가능하나, 이외의 정보는 얻기가 불
가능하거나 획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주택가격의 예측모형을 가지고 부동산가격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는 주택가격, 독립변수는 전기가격(가격기대), 전세가격, 통
화량, 이자율, 정책변수 등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1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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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정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가격을 설명하는 변수의 부호는 이론적 배경
과 일치하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도도 대체로 만족스럽다.
<표 2-11> 주택가격의 예측모형 추정결과
종속변수 주택가격
설명변수 추정계수 t-value p-value
상수 -0.02 -1.54 0.13 
주택의 전기가격 0.73 10.16 0.00 
전세가격 0.23 3.03 0.00 
통화량 0.10 1.20 0.24 
이자율 -0.06 -3.39 0.00 
정책변수1 -0.01 -0.57 0.57 
정책변수2 0.00 0.14 0.89 
adj. R2 0.90
<표 2-11>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의 전기가격은 금기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며, 이자율, 전세가격, 통화량 순으로 가격탐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이 주로 적응적 기대를 통하여 형성되고 있음을 간접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변수들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단
기적으로 안정대책에 의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적응적 기대
에 따른 기대심리에 따라 주택가격이 재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한국 부동산시장은 합리적 기대보다는 적응적 기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성향이 강한데다 이용가능
한 정보의 제약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만약 정보가 충분하다면 사람들은 좀더 합
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면서 위험(risk)이 있는 적응적 기대에 의존하는 비중을 낮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정보의 공개수준이나 이용가능성 측면
에서 투명성이 낮은 시장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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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1) 부동산시장 효율성의 개념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은 시장 자체의 효율성 및 부동산과 여타부문 사이의 자
원분배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부동산시장 자체가 비효율적인 경우 시장은 주기적인 불안양상을 보일 뿐 아
니라, 부동산자산 분배의 불균형을 야기한다. 부동산가격 상승이나 투기발생의 
원인은 상당부분 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부동산수급의 불균형,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 지
나친 시장규제, 부동산관련금융의 취약, 제도 미비 및 정책신뢰성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자원배분의 효율성, 즉 자원의?효율적 배분?이란 투자위험을 감안한 
부동산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의 수익률이 일치하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과 여타부문의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의 저하 및 경제구조의 왜곡 같은 부작용을 초래
한다. 또한 부문간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 자원이 과소배분되는 부문
에는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은 정보의 가치, 즉 투자수익과 정보획득에 수반되는 비
용을 대비하여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정보시장이 완전경쟁적이면 정보비용은 정
보의 가치와 일치하며, 이러한 정보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지대(rent)와 시장가격, 여러 부동산자산간의 수익률, 
부동산과 여타 자산간의 수익률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차익거래(arbitrage 
opportunity)의 기회가 존재하지 못한다.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은 모든 시장참여자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 시장(efficient market)10)이론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10) 효율적 시장이론은 주식시장에서 정보의 유무에 따른 초과수익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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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시장의 효율성은 정보의 형태 및 정보의 이용, 정보에 따른 초과수익 획득 
가능성 등에 따라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약성(weak) 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시장가치는 역사적 정보(과거 정보)를 충분
히 반영하고 있어서 어떤 투자자라도 가격이나 거래량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이
용하여 비정상성과를 얻을 수 없는 시장이다. 이에 비하여 준강성(semi-strong) 효
율적 시장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며, 
부동산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분석하더라도 초과수익의 취득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처럼 공표하기 
이전의 내부자료나 공표된 내용 이상의 우수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입수할 경우
에는 초과이윤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어느정
도 내포한다. 그리고 강성(strong) 효율적 시장은 정보의 공표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가치에 완전히 반영되어 있어 초과이윤의 획득이 불가능
한 시장이며, 완전경쟁시장 가정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강형 :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
준강형 : 공표된 정보
약형 : 역사적 정보
<그림 2-2> 효율적 시장 이론과 이용가능한 정보의 범위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는 분산경계 검정(variance bounds 
test)이나 분산비 검정(variance ratio test), 공분산비 검정(covariance ratio test) 등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시장가격이 새로운 정보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의 
민감도를 추계하고 가격의 변동성 및 추세이탈성향 등을 분석하여, 시장의 효율
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기 위하여 개발된 이론이며,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주식의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한다. (Shill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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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한국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
한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한편, 분산비 검정 및 공분산비 검정분석
을 통하여 전세값과 주택가격, 주택가격과 지가, 주택가격․지가와 회사채수익
률 등의 변동성 및 추세이탈성향 등을 분석하였다.
2) 부동산시장 효율성의 평가
(1) 전문가 설문조사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6점 만
점에서 2.22점을 얻어 한국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수준을 상당히 낮다고 평가하
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투명성 수준의 평점 2.04점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이
다. 이에 비하여 한국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한 응답의 비율은 4.8%
에 지나지 않았다.
시장의 효율성이 낮게 평가된 배경에는 한국 부동산시장이 변동성이 심한데다 
투기적 수요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장기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시장변동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도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표 2-12>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수준
(단위 : %, 점)
매우
높음
높음
약간
높음
약간
낮음
낮음
매우
낮음
평점
교수
연구직 종사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민간 부동산 전문가
1.2
1.2
1.2
1.2
6.0
8.4
6.0
6.0
15.7
22.9
2.4
9.6
2.4
13.3
1.2
1.2
2.33
1.97
2.67
2.40
계 1.2 1.2 2.4 26.5 50.6 18.1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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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
  (단위 : 점)
구 분 중요도 평점 우선순위
거래
실거래가격의 포착 43 4
거래비용의 절감 14 13
명확한 자금출처 10 15
중개제도의 전문화 및 신뢰성 강화 24 8
소유
권리관계의 안정성 7 17
토지․건물 일원화 15 11
부동산 보유실태 파악 21 9
지적과 등기의 일원화 5 18
조세
공평한 과세 52 2
정확한 세원포착 20 10
적정한 세율 15 12
정보
거래정보 DB구축 45 3
정보공개의 확대 10 15
정보접근성의 제고 14 13
정책
정책의 일관성 99 1
정책수단의 합목적성 43 4
금융
금융의 시장조절 기능 강화 29 6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활성화 26 7
<표 2-13>에서 보는 것처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공
평한 과세, 거래정보 DB구축, 정책수단의 합목적성, 실거래가격의 포착, 시장조
절을 위한 금융정책의 활용 등을 중요한 대책으로 응답하고 있다. 
항목별로 볼 때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유지
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관성이나 수단의 합목적성이 부재된 정책
은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투명성과 마찬가지로 거래정보 DB구축, 실거래가격 포착이 높은 점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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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은 부동산의 거래과정에서 나타나는 가격 같은 정보가 부동산시장을 효율
적으로 유도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2) 분산비 공분산비 분석
① 분산비 및 공분산비 검정
약형 효율적 시장가설(weak-form EMH) 이론에 의하면 미래의 자산가격은 현재 
및 과거의 자산가격에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는 측정할 수 없어야 한다. 이는 자산가
격이 랜덤워크(random walk) 모형을 따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산가격의 
랜덤위크 여부는 분산비 검정 또는 공분산비 검정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11)
어떤 자산의 가격(St)이 랜덤워크를 따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og (St) = log (S t-1 ) + μ + ε (S t-1 )
                 여기서   (St) : t기초의 자산가격  
                           μ : 상수항(기대수익률)
                          ε ( t-1) :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2인 백색잡음
이때 k기간 동안의 수익률 R(k)는 다음의 식과 같다.
R(k) = log (St) - log (S t- k )  = (Ku )+ ∑
k-1
i=1
ε t-1- i
따라서 k기간 동안의 수익률의 분산, Var[R(k)]는 K σ2가 되며, k기간의 분산비 
통계량(variance ratio statistic, VR)은 k배의 1기간 수익률의 분산에 대한 k기간 수
익률 분산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VR(k)= Var[R(k)]Var[R(1)]×k
11)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변동이 랜덤워크 모형을 따르는가의 여부는 Cochrane(1988), Fama and 
French(1988), Lo and MacKinlay(1988), 그리고 Poterba and Summers(1988) 등이 개발한 분산비 검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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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랜덤워크의 귀무가설 하에서 분산비 통계량의 값은 이론적으로 1이 되어
야 한다. 만약 위의 공식을 이용하여 구한 분산비 값이 1에서 상당히 벗어난다면 
자산의 수익률이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분
산비 통계량의 값이 1보다 큰 경우, 수익률이 정(+)의 자기상관을 갖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분산비 검정은 자산가격의 과민반응 여부를 분석하는데 이용
될 수 있다.
분산비 통계량에서 발전한 공분산비 통계량은 분산비 통계량과 마찬가지로 시
장의 효율성 가설을 분석하는 이용뿐만 아니라, 두 개의 시장들이 상호관계를 갖
고 움직이는 형태, 즉 시장간의 동향성을 분석할 수 있다. S t가 여러 자산의 가
격을 표시하는 벡터이고, 자산가격의 벡터가 랜덤워크를 따른다면, 각각의 자산
수익률의 분산뿐 아니라 두 자산간의 수익률 공분산도 측정기간에 비례하여 증
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분산비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k배의 1기간 공분산에 대한 k기간 공분산의 
비율로 정의된다.
        CVR(k)=
Cov[R i(k),R j (k)]/k
Cov[R j(1),R j (1)]
                 여기서   Ri( k) : 자산 i의 k기간 수익률
이론적으로 자산가격의 벡터가 랜덤워크를 따른다면, 공분산비 값도 1이 되어
야 한다. 이는 두 자산의 수익률 사이에 교차자기상관관계가 없으며, 어떤 자산
의 과거 수익률 정보로부터도 다른 자산의 미래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분산비 및 공분산비의 분석결과
여기서는 부동산시장의 가격움직임이 랜덤워크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산비 검정과 공분산비 검정을 실시하였다.12)
12) 정지만. 1999. “부동산시장의 효율성과 공분산비 분석”. 「금융학회지」제4권 제2호. 참고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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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분석기간은 1986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자
료는 국민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월간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가격지수를 
이용하였다. 토지가격에 대한 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분기마다 발표하는 「지가
동향」의 가격지수를 이용하였다.
<표 2-14>은 주택시장의 주택가격을 이용하여 분산비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13) 만약 주택시장이 랜덤워크를 따른다면 분산비 통계량은 측정기간에 
관계없이 1의 값을 가져야 한다. 반면 분산비 통계량이 1보다 큰 값을 취하는 것
은 주택시장의 투자수익률이 정(+)의 자기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평균으로부터 일탈하려는 경향(mean aversion)이 있음을 의미한다.14) 
<표 2-14>의 검정결과에서 보듯이 주택가격의 분산비는 상당히 높은 값을 보
이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이 새로운 충격이나 정보에 대해 단기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의 주택가격으로부터 미래의 가격을 예측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14> 토지 및 주택가격의 분산비 분석 결과
기간(분기) 주  택 토  지
1 1.00 1.00
2 1.70 1.82 
3 2.28 2.68 
4 2.83 3.61 
5 3.38 4.64 
6 3.86 5.68 
9 5.10 8.99 
12 6.12 11.59 
18 6.36 13.83 
24 3.71 10.19 
13) 전세가격의 분산비 분석은 전세가 직접적인 투자자산으로 간주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함
14) 주식시장의 경우는 분산비 통계량이 대체로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주식가격은 
뉴스에 대해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과민반응한 후 장기적으로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 2장∙부동산시장 현황 및 평가   33
또한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가격에 대한 분산비를 분석한 결과, 토지가
격 역시 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랜덤워크 모형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상당한 정
의 시계열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토지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상승이 지속되며, 이를 이용하여 토지매매에 따른 
초과적인 투자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15)
한편 주택시장은 유형별, 지역별로 이질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전체 주택시장
의 분석만으로는 세분화된 개별시장의 움직임을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형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주택시장에 대하여 분산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5>와 같이 나타났다.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지역
은 서울․서울강남․광역시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주택유형이나 지역에 관계
없이 주택가격의 분산비가 1보다 상당히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들 세분화된 지역의 주택가격들이 랜덤워크를 따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서울 및 강남지역의 분산비는 광역시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시장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기대심리에 의해 가격
이 지속적인 일정한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표 2-15> 주택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분산비 분석 결과
기간
(개월)
유 형 별 지 역 별
단독 연립 아파트 서울 강남 광역시
1 1.00 1.00 1.00 1.00 1.00 1.00 
3 2.30 2.31 2.37 2.20 2.20 2.28 
6 3.55 3.39 3.58 3.07 3.08 3.73 
12 5.81 5.41 5.77 4.76 4.73 6.34 
24 9.94 9.52 9.49 7.65 7.67 10.16 
26 13.19 12.80 13.25 9.48 10.01 13.35 
48 14.82 13.84 15.25 9.58 10.51 15.78 
60 12.99 11.44 12.83 7.54 8.54 13.92 
15) 다만 토지가격의 분산비가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정부의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이 주택시
장에 집중되어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심화시킨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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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16>과 같으며, 토지시
장에서도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분산비 통계량이 1보다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
로 보면 분산비가 대도시-시지역-군지역 순서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대도시-시지역-군지역 순서로 토지가격 변동이 작아지는 것에서 기
인하였을 것이다.
<표 2-16> 지역별 토지시장의 분산비 분석
기간(분기) 대도시 시지역 군지역
1 1.00 1.00 1.00 
2 1.77 1.87 1.94 
3 2.59 2.76 2.89 
4 3.47 3.71 3.89 
5 4.47 4.75 4.90 
6 5.47 5.84 5.91 
9 8.73 9.48 8.82 
12 11.55 12.39 10.99 
18 14.04 14.85 12.32 
24 9.92 11.50 9.48 
한편 공분산비 분석은 각종 투자자산 수익률의 동행성 및 상호관계를 분석함
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이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에 대한 공분산비 분석결과는 <표 
2-17>과 같다. 부동산가격이 랜덤워크 모형을 따른다면 공분산비는 이론적으로 
1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주택가격과 전세가격간의 공분산비는 1보다 크며, 이는 
주택 및 전세가격간에 정의 교차자기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과 토
지가격간에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상호연계성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주택시장의 공분산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8>에 정리되어 있다. 여
기서 보는 것처럼 지역별 주택시장의 공분산비는 모두 1보다 크게 나타났다. 특
히 서울과 광역시간의 공분산비보다 강남과 광역시간의 공분산비가 더 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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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시장이 전국의 주택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7> 부동산시장의 공분산비 분석 결과
기간(개월) 주택가격 - 전세가격 기간(분기) 주택가격 - 토지가격
1 1.00 1 1.00 
3 2.11 2 1.93 
6 2.74 3 2.76 
12 4.06 4 3.65 
24 6.70 6 5.53 
36 9.70 9 8.27 
48 11.65 12 10.52 
60 10.31 18 10.90 
<표 2-18> 유형별, 지역별 주택시장의 공분산비 분석 결과
기간
(개월)
지 역 별
서울-광역시 서울-강남 강남-광역시
1 1.00 1.00 1.00 
3 2.37 2.23 2.41 
6 3.63 3.12 3.73 
12 5.91 4.83 6.10 
24 9.59 7.81 9.98 
36 12.79 9.94 13.58 
48 14.08 10.24 15.10 
60 11.56 8.18 12.48 
토지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대도시와 시지역, 대도시와 군지역, 그리고 시지역
과 군지역간의 공분산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9>과 같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토지가격의 경우도 주택가격과 유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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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지역별 토지시장의 공분산비 분석 결과
기간(분기) 대도시 - 시지역 대도시 - 군지역 시지역 - 군지역
1 1.00 1.00 1.00 
2 1.83 1.94 1.95 
3 2.69 2.92 2.93 
4 3.64 3.97 3.98 
6 5.81 5.10 6.21  
9 9.41 6.25 9.72 
12 12.37 9.74 12.41 
18 14.92 12.53 14.40 
24 11.02 14.71 11.09 
③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만약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라면 과거 및 현재의 각종 부동산가격 동
향을 이용해 미래의 가격을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분석결과 주택시장과 토지시
장 모두 가격의 분산비 및 공분산비가 랜덤워크 가설 하의 이론적인 수준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매매가격-전세가격, 주택-토지, 지역별 주택 및 토지
가격이 서로 교차자기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각종 부동산가격이 효율적 시장가설 하에서 예상되는 랜덤워크 모형을 따르
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과거 및 현재의 가격 움직임을 분석하여 미래의 가격을 
예측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시장에서 효율적 시장가설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격변동추세를 바탕으로 초과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시장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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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부동산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
점을 기술하였다. 먼저 부동산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소유, 거래, 
세제, 정보 등으로 분류하여 정책 및 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여
기에서 분석한 내용은 외국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기본자료로 활용되었다.
1.  부동산정책 및 제도
1) 부동산정책의 개요
부동산 문제는 급격한 부동산가격의 상승, 소유의 편중, 공급의 부족, 무질서한 개
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들 중에서 시장 스스로 해결이 어렵거나 해결의 지연 등을 초래되는 부작용을 최소
화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정책을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책목표 및 추진수
단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으로는 소유권의 명확화, 이용조사 및 정
보체계 구축, 합리적인 평가체계 확립, 이용 및 거래규제제도 운용, 과세표준 현
실화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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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토지정책 주택정책
목표
국토의 균형개발, 지가안정과 투기억제, 
택지의 지속적 공급․확대, 
토지 오용방지 및 유휴토지의 활용,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효용의 균등
한 분배, 
재정수입확보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의 확보,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 확보, 
환경적으로 쾌적한 주택의 확보 
 → 신규공급확대정책(flow대책)과
    기존주택관리정책(stock대책)을
    병행
내용
-토지소유 : 소유권 중심에서 이용권 중심
으로 전환, 국․공유지 관리, 개발이익의 
환수
-토지이용 : 이용권과 소유권의 분화, 토지
이용조사 및 정보체계 확립, 이용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
-토지개발 : 민간개발주체의 육성 강화, 토
지개발과 주택건설의 효율적 연계, 재개발
의 효율적 추진
-토지거래 : 지가안정 및 투기방지, 합리적 
토지평가제도 확립, 거래허가․신고제의 
합리적 운영
-토지세제 : 과세표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정상화, 취득과세 완화, 보유과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급확대 : 신규주택의 건설, 재고주
택의 보전․개량
-저소득층 주거지원 : 사회 임대주택
제도 실시, 주택보조금
-구매력 강화 : 가구의 주택구입능력 
제고, 중소규모 주택공급 확대, 저당
금융 확대, 세제상의 혜택
-주거환경 조성 : 안전한 주거환경, 
건강한 주거환경, 편리한 주거환경, 
쾌적한 주거환경, 문화적 주거환경
2) 부동산관련정책 및 제도 현황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 및 제도는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주택 포함)의 취
득․거래․처분에 관련된 정부의 능동적인 정책결정과 법적 기반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 및 제도는 사인의 재산권은 보호하여야 하며, 자유로운 시장경제질
서를 가능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제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부동산시장에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주요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은 <표 
3-2>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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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부동산시장 정책 및 제도 현황
구분 정책수단 및 제도 제도변천 및 현황 시행여부
부동산
소유제도
• 농지소유상한제 ∘도입(농지개혁법 ,1949), 폐지(농지법, 2002) 폐지(2002)
• 택지소유상한제 ∘도입(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89) 폐지(1998) 
부동산
거래제도
◦ 토지거래허가제 ∘도입(국토이용관리법, 1978) 시행중
• 토지거래신고제 ∘도입(국토이용관리법, 1978) 폐지(1999)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주택법, 2003. 12. 29) 시행 중
◦ 검인계약서제 ∘도입(부동산등기법) 시행중
◦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지매매증명제 도입(농지개혁법, 1949), 
농지취득자격증명제로 전환(농지법, 1994)
시행중
• 임야매매증명제 ∘도입(산림법, 1990년) 폐지(1997)
◦ 등기의무제
∘도입(부동산등기법, 1990년)
∘미등기전매방지 시행중
◦ 부동산실명제
∘도입(부동산실명법, 1995년)
∘명의신탁금지 시행중
◦ 주택청약제도 ∘도입(주택공급규칙, 1977년) 시행중
◦ 분양권전매제한제도
∘도입(주택건설촉진법, 1981년)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전매금지(2002.3)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2004. 3월 중)
시행중
• 분양가규제제도
∘권고 사항으로 도입(공영주택법, 1963)
∘분양가격상한제 도입(1977)
∘채권입찰제 도입(1983), 폐지(1999)
∘분양가원가연동제 실시(1989)
∘분양가자율화(1999)
폐지
(1999)
• 재당첨제한제도 ∘주택공급규칙(1977), 폐지(2000) 폐지(2000)
◦ 주택후분양제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착 시행예정
부동산
조세제도
◦ 종합토지세 ∘도입 (지방세법, 1990) 시행중
◦ 양도소득세 ∘도입 (소득세법, 1974) 시행중
부동산
시장관리 
및
정보관리
제도
시
장
◦ 부동산증권화제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1998), 신탁업법
(1998),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1999) 등
∘2004. 주택금융공사발족/모게지 활성화
시행중
◦ 부동산중개업제도
∘도입(소개영업법, 1961), 허가제(부동산중
개업법, 1983), 등록제(1999)
시행중
정
보
◦ 지적․등기제도 ∘지적법(1950), 부동산등기법(1960) 시행중
◦ 지가제도 ∘공시지가제도(지가공시법, 1989) 시행중
보기 : ◦ 현행제도 / • 폐지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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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 변천과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이전에
는 뚜렷한 부동산시장 정책이 없었으며, 농지개혁을 통한 농지소유와 구호주택 
건설에 대한 관심을 두었다.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소유상한제와 농업인만 농지
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매매증명제가 도입되었다.
1960년대에는 부동산정책이 경제정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졌으며, 경제개발5
개년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주택건설 및 수요촉진을 위한 정부개입이 점차 
확대되었다. 경제성장 및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토
지수요와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였고, 정부는 부
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1967. 11. 29)을 시
행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는 부동산에 기인한 분배구조의 악화와 같은 문제보다는 경제
의 양적 성장에 정책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부동산문제에 대한 특별대책
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주택부족이 사회문제화 되자 주택건설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1972년)하여 주
택공급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중동건설 붐에 다른 외화의 대량유입 및 중화학공업 지원
을 위한 통화공급 확대 등으로 자금이 급격히 부동산시장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
났다. 부동산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격의 안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
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가격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주택분양가제도(1977년)
를 실시하고, 정부가 직접 주택분양을 규제하도록「주택공급에관한규칙」(1978
년)을 제정하였다. 새로운 주거형태인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1978년 전국
의 지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부동산투기가 확산되자 정부는 1978년에 8․8 부동
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 토지거래허
가제 및 토지거래신고제가 「국토이용관리법」 개정(1978년)을 통하여 도입되었
고, 검인계약서제가「부동산등기법」개정(1978년)으로 도입되어 1990년 「부동
산등기특별조치법」에 계승되었다. 또한 공한지세(公閑地稅)가 도입(1974년)되
었으며, 「지방세법」개정(1986)을 통해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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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에는 투기억제정책으로 부동산공급이 감소하고 시장이 침체상태에 
빠지자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조치가 잇달아 발표되었다. 양도세율 인하 및 
탄력세율 도입, 특정지역의 해제, 자금출처조사의 배제 등으로 주택경기 활성화
를 재정․금융측면에서 지원하였다. 그러나 경기활성화를 위한 자금공급으로 팽
창된 통화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아파트 입주권, 청약예금통장(0순위통장) 
등에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되면서 투기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특정
지역을 재지정 고시하고, 아파트 분양시 채권입찰제를 실시하여 투기소득을 국
민주택건설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국토이용관리법」개정(1984년)
으로 토지거래신고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1983년)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국제수지 흑자의 지속과 통화증가로 시중유동자금이 급격
히 증가하면서 다시 투기가 초래되었다. 국세청은 부동산동향에 대한 기본대책
을 수립하여 투기심리를 잠재우기 위하여 특정지역의 확대․부동산투기단속반
의 운용․투기자의 전산관리․악덕 중개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대책을 발표하였다. 부동산투기의 방치는 경제의 안정기조를 근본적으
로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 근절을 위한 장단기종합대책인 8.10부동산종합대
책을 발표하였다. 이어 1989년에는 신도시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
득세제을 도입하는 토지공개념 3법이 제정(1989년)되었으며,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제정(1989년)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1990년에 4.13부동산투기억제대책과 대기업의 토지과다보
유를 억제하기 위한 특별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1970년대부터 비롯된 투기억제
대책이 정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투기는 점차 사라지고,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지가하락이 1992년부터 상당기간 이어졌다. 정부는 투기적 수요를 근원적으로 
단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제정(1990년)으로 등기의무제가 도입되고, 부동산
실명제(1995년), 임야매매증명제(1990년) 등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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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지가가 급락함에 따라 부
실금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실물경기 회복을 가시화하고 구조조정
에 따른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 및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8
년 12월 12일 건설․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는 양도소득
세 비과세요건을 완화하고 준농림지역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재개
발․재건축 활성화, 한시적 분양권 전매 허용,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제 폐지, 개발부담금 부과율 인하, 유휴지제도․토지거래신고제 폐지 등의 제도
를 시행하였으며, 이어서 유동화제도를 도입하고 분양가 자율화, 주택청약자격 
확대, 재당첨제한 폐지 등의 대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에는 외환․금융위기 이후 규제 완화와 주택건설의 활성화정책에 힘
입어 부동산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강남지역의 재건축대상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의 폭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가는 2002년 상반기 중에 3.07%상승하고 
토지거래량도 필지기준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44.21% 증가하였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2002년 8․9주택시장안정대책이후 2003년의 10. 29주택시장종합안
정대책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10.29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수급불균형과 과도한 유동성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가능한 정책방안들을 모두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
진할 계획이다. 10.29 대책은 (ⅰ)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 (ⅱ) 자금흐름의 선순
환 구조 정착, (ⅲ)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ⅳ) 부동산세제 개선, (ⅴ) 
주택공급․공개념 제도 보완, (ⅵ)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점검반 운영 등 6개 분
야에 걸쳐서 종합적․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의 부동산시장정책을 “직접적
인 수요관리(투기억제)대책”과 “간접적인 시장관리(안정화)대책”으로 대별하는 
경우, 대체로 (ⅲ)․(ⅴ) 분야는 전자, (ⅰ)․(ⅱ)․(ⅳ) 분야는 후자에 속하며, (ⅵ) 
분야는 양자에 공통되는 사항이다.
제 3장∙부동산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3
3)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1) 부동산경기대응책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가격의 급격한 상승, 투기 억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
책들이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림 3-1>에서 보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부동산가격이 다소 안정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격의 변동성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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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분양가규제완화
주택경기 활성화대책
분양가자율화
주택시장 안정방안
<그림 3-1> 연도별 토지․주택가격 변동률 추이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경기상황에 단기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강하
기 때문이다. 즉 가격이 급등하면 투기억제대책과 함께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
래신고제 등 규제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경기침체가 우려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세금감면, 주택건설 지원 등 경기활성화대책을 시행하였다.
1987년 5월 10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주택공급에관한규
칙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제정된 이래 경기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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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규칙이 개정되면서 서민들의 예측가능한 내집마련 기회를 저해하였다. 
경기상황에 따라 분양자격이 강화 또는 완화되거나, 분양권 전매가 금지 또는 허
용되어 실질적인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실현하기보다 오히려 청약제도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표 3-3> 시기별 주요 부동산경기대응책
도입시기 주요 대책 주요 내용
1978. 8. 8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 및 신고제 도입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 확대
․공한지세
1981. 1. 4
1981. 5. 18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
․양도소득세 인하
․주택자금 지원 확대
․취득세, 등록세액 30% 감면
1982. 12. 22 주택투기억제대책
․층별 가격차등제 적용
․청약예금가입자 0순위 폐지
․투기지역 세무조사 강화
․국민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1983. 4. 18 토지 및 주택문제 종합대책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 시한 단축
․토지종합 제산세제 도입 검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3년→5년)
1985. 9. 5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
․대단위 택지의 공공, 민간 합동개발 추진
․공동주택 신축에 대한 규제 완화
1988. 8. 10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기간 단축
․토지공개념 바탕 개혁조치 추진
1989. 12. 30 토지공개념관련법 제정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법
1997. 6. 1 아파트 분양가 규제완화
․수도권이외 지역 분양규제 전면 폐지
․민간택지 건설 주택 규모 자율화
1998. 5. 22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등록세 한시적 감면
․주택구입자금 이자상환분 소득공제
1999. 1 분양가 전면 자율화
․국민주택기금 지원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
에 한해서만 주택은행에서 분양가격 심사
2000. 1. 10 2000년도 주택시장 안정방안
․주택건설확대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 확대
2003. 10. 29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
․담보대출 규제강화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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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세제정책 역시 부동산시장의 경기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다. 
특히 부동산 비과세 요건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가구의 계획성 있는 자금관리가 
어려워지고 주거서비스 수요의 예측이 곤란해졌다.
<표 3-4> 연도별 부동산세제 관련 정책의 변화
연도 투기억제조치 활성화 조치
1980
-부동산 양도세율의 인하 및 탄력세율 
적용
1981 -양도소득세, 취득세/등록세 인하
1982
-양도소득 탄력세율 적용 연장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기간 연장
1983
-양도소득세율 탄력세율 적용 시한 단축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3년이상)
-토지종합재산세제 도입 검토
1986 -소형주택 세제지원 강화
1988
-토지과다 보유세 부과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기간 단축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거주3년, 
비거주 5년)
1989
-소득세율 시행령 개정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단독주택 
3년)
-토지공개념관련법 제정(토지초과이득
세법 등)
1990 -상속세 등 조세시효 연장
1994
-무주택자 근로소득 공제
-농어촌 1주택 양도세 면제
1998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강화
(2) 부동산정책의 사전적․선제적 대응 미흡
그동안의 부동산시장대책은 시장상황 변동에 사전적․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
하고 부동산경기의 정점 또는 저점 부근에서 시행된 측면이 있다. 서승환(200
46
3)16)에 실증분석에 의하면 1978년 정점, 1986년 저점, 1989년 정점, 1998년 저점, 
2002년 정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림  3-1>에서 보는 것처럼 부동산정책들이 정
점, 저점 또는 그 이후에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책 이후 부동산가격이 일시
적으로 하락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은 조기에 달성하지만, 부동산가격
의 지나친 변동으로 인해 부동산경기가 급속히 침체되고 경제에 충격을 주게되
는 문제가 있다. 결국 시장안정대책과 활성화대책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조장하
여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선제적 부동산정책이나 부동산경기 변동과 무관한 일관된 부동산정책을 사용
하는 경우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17). 서승환(2004)은 
부동산정책의 더미변수 조합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선제적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관한 가상실험 결과, 선제적 정책이 주효할수록 부
동산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사전적․선제적 대응정책은 판단오류에 따
른 부작용 같은 단기적인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급등락
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종의 보험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적․선제
적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 가격예
고지표나 경고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정책의 신뢰성 상실
부동산정책은 기본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
하여야 하나, 부동산대책이 경기상황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였다. 정책의 신뢰성 상실은 정책수단이 아무리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정
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매번 시장대책을 제시할 때마다 더욱 강한 규제
와 대책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16) 서승환. 2003. “부동산 경기변동의 결정요인과 부동산 정책”. 「지역연구」19(3).
17) 서승환.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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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정대책의 도입으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기활성
화대책에 힘입어 가격이 재상승할 것이라는 적응적기대(adaptive expectation)를 
하게되므로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투기심리를 지속적으로 부추긴다. 한국의 부
동산시장은 적응적기대의 성향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18).
(4) 정책기조의 부재와 정책신뢰성 상실
부동산시장의 안정유지, 국민주거안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확고한 
부동산정책의 기조 하에서 각종 수단이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부
동산정책은 투기에 따른 부동산가격의 불안정을 잠재우기 위해 시행되어온 수요
관리 위주의 정책이었다.
부동산정책을 장기적인 확고한 기조 하에서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경기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
이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국민주거안정에 바람직할 것이다.
(5) 시장조절기능의 미흡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이 점차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의 불
투명, 저금리 추세의 지속 등으로 저축․주식 같은 투자상품의 선호도가 하락함
에 따라 부동산의 투자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투기화되어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주택금융을 비롯한 부동산관련 금융시장의 성장으로 금융을 부동산시장대책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해서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하고 부동산시장의 조절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부동산 간접
투자상품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자산담보부채권(ABS), 주택저당채권(MBS)
과 더불어 부동산투자신탁(REITs), 부동산펀드 등에 의한 부동산의 증권화를 통
18) 손경환․김혜승. 1993. 「주택시장구조 및 전망체계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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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접투자시장의 정착 및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 각종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조사․유통기능, 부동산의 내재가치 등 부동
산투자의 수익성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 및 신용보완 
기능, 관련회사에 대한 감시․감독기능 등 간접투자관련기반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어야 하고, 부동산자산을 운용할 전문인력과 기관의 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
이 요구된다.19)
2.  부동산소유제도
1)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의 의의 
(1) 부동산 소유권의 의의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에 따르면 재산권으로서의 물권은 일정한 재화를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당사자가 임의로 자유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채권과 달리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20) 또한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에 의해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
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물권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21)
부동산의 소유권은 객체인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즉 물건이 가지
는 사용가치․교환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민법은 소
유권의 내용에 관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
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2)
19) 천영․은종성. 전게서.
20) 민법 제185조.
21) 한국의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에는 필(筆)단위로 
계산되고,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물리적 구조에 따라 1동(棟)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와 
같이 1동의 건물이 집합건물을 이루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인
정될 수 있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2) 민법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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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관념적인 지배이다.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
를 통하여 권리의 적법성이 추정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 물건의 형상, 물건의 소유, 권리의 제한 등에 대한 공시가 요구된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
한국은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물권적 합의, 계약) 이외에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23) 이러한 성립요건주의 하에서 부동산
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그러한 합의내용에 대한 외부로의 공시를 통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등기제도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공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제도의 완비가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의 신뢰와 이에 대한 보호의 문제는 거래의 안정성
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소유권의 명확성과 등기에 대한 신뢰
보호라는 등기의 이상을 완전하게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부실등기
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부실등기는 부동산사고의 원인이 되고,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탈법,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부동산 소유제도는 부동산 소유권 취
득과 관련하여 물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은 검인계약서를 통하여 작성하도록 하
고, 거래의 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를 의무화하여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도
모하고 있다. 또한 미등기전매 및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부
동산에 대한 실명거래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3) 이와 달리 프랑스 등에서는 소유권은 채권의 효력으로서 이전하고, 물건을 인도하여야할 채무는 당
사자의 합의만에 의하여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대항요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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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소유 및 등기제도 
(1) 검인계약서제도
① 검인계약서제도의 의의와 연혁
검인계약서 제도는 투기의 과열로 인하여 부동산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음성적인 거래를 양성
화하여 투기를 억제하게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부동산의 거래 및 이용을 정상화
하고 과세의 적정을 기하고, 소유권의 매매 또는 교환의 경우 등기원인에 관한 
분쟁을 가능한 한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5> 검인계약서 제도의 입법연혁
입법연혁 주요내용 비고
◦부동산등기법 개정
  (1978. 12. 6.) 
◦소유권의 매매 또는 교환의 경우 관인계
약서의 제출을 등기신청의 요건으로 함.
◦등기소가 부동산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
전등기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관인
계약서사본을 송부토록 함.
◦관인계약제도 도입
◦시행시기 유보
◦부동산등기법 및 부
동산등기법 시행규
칙 개정(1988. 10. 1.) 
- ◦관인계약제도 시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990. 9. 2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한 자는 거래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에 검인을 받아 등기신청시에 제출토록 함
(제3조)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등기신청시에 그 허가 등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토록 함(안 제5조). 
◦검인계약제도 변경
② 검인계약서 제도의 내용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
년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
산에 관한 사항, 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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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
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
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24)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쌍무계약 또는 편무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신청의무를 부담하게 된 자가 그 부동산 또는 계약상의 지위를 다
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
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25) 이러한 내용은 중간생략등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시
장 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은 과세의 편의와 세원포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등기의무제
① 등기의무제의 의의와 목적
종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금을 내
지 않을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제때 등기를 하지 않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부당행위를 억제하고, 되도록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
하게 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
년)이 제정되어 있다. 
동법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서 일정한 경우에 등
24) 법 제3조 제2항
25) 법 제9조 I호,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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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청을 강제하고 있다.26) 결국 등기의무제의 주된 목적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시 각종 세금 포탈의 수단이 되는 중간생략등기를 막기 위한 것이고, 보존등
기를 하지 않고 거래하는 미등기전매를 통한 중간생략등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27)
② 등기의무제의 주요내용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8)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
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9)
등기의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때
에는 등기의무자만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가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이외의 등
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
나 또는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
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도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26) 곽윤직. 2003. 「물권법」. 서울 : 박영사. p65.
27) 일반적으로 중간생략등기라 함은 부동산이 전전이전된 경우에 그 변동과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등기하지 않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말
한다. 예컨대, A로부터 B로, B로부터 C로 양도된 경우에 B의 등기를 생략하고 A로부터 C로 직접 
등기함으로서 등록세를 비롯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편법이다.
28) 법 제2조 제1항
29) 법 제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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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
다. 다만 조세부과를 면하려하는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시에 대법
원규칙이 정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등기를 허용하되, 서면
의 제출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역시 징역이
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부동산 실명제
① 부동산 실명제의 의의와 연혁
부동산을 등기한다는 것은 특정의 부동산을 일정 형식에 따라 공부인 등기부
에 표시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변동을 기재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
제도의 목적은 동산보다 경제적 가치가 크고 동질성이 적어 확인하기 쉬운 부동
산에 관한 권리를 공중에게 확실하게 알려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은 등기로 인한 절차적 번거로움에 비하여 보호할 재산권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동산처럼 점유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외부로 표시
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등기라는 공적 장부를 마련하여 권리관계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다.
원래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는 등기를 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러나 등기를 피하면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를 면하려 하는 등 탈법적
인 목적을 가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특
별조치법(1990. 8. 1. 법률 제4244호)이 제정되어 부동산 취득 후 60일 내에 시
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하도록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는 이른바 명의신탁에 의
한 등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한국 특유의 제도인 명의신탁
은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하되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
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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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일제하 토지조사령(1912) 및 임야조사령(1918)에 의한 토지 및 임야의 사정 당
시 종중 재산을 종중 자체의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이 없어 편의상 종중원 중의 
1인 또는 수인의 명의로 사정을 받고 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종중 명의의 등기가 가능한 현재에 있어서는 종중 재산의 등기방법으
로서의 명의신탁의 효용성은 많이 줄었다고 할 것이다.30)
오늘날 명의신탁은 오히려 조세를 포탈하거나 토지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
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속재산을 명
의신탁재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거나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이용
하여 부동산을 자녀에게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비농민이 투기목적으로 농
민 명의로 농지를 사들이는 경우, 강제집행면탈, 공직자재산등록 회피, 세무조사 
회피 등의 의도 하에 타인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 등이 사례이다.
그러나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금융․경제부분에 대한 투명화가 
촉진되면서,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관행을 계속 허용할 경우 금융실명제
의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금융시장에서 이탈한 비실명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금흐름이 왜
곡될 우려가 나왔고, 특히 부동산 거래의 관행으로 널리 이용되어 온 명의신탁으
로 인하여 부동산 실소유자들은 관련의무는 회피하면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부동산정책은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동산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
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 물권의 실명등기를 의무화하고 명의신탁을 무효화 하
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었다. 부동산실명법은 투기․탈세․탈법 
30) 판례는 일찍부터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도 유효하다고 하고 있었다.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
가 신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원인무효의 등기라
고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 자체만으로 허위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대법원 
1966. 4. 19. 66다386 판결; 대법원 1966. 9. 27. 66다1343 판결). 또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
률행위로서 명의신탁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1963. 9. 19, 63다388 판결; 대법
원 1979. 9. 25, 77다1079 판결; 대법원 1991. 9. 13, 91다16334, 16341 판결.).
제 3장∙부동산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55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경제정의가 확고히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시장의 은닉적․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키며, 부
동산 실명화과정에서 매각처분에 따른 공급의 증가를 통하여 부동산가격의 안정
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표 3-6> 부동산실명제의 입법연혁
입법연혁 주요내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제정
  (1995. 3. 30)
◦명의신탁약정 및 동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함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30퍼센
트를 과징금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명의신탁자와 그 교사자등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및 그 교사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방조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종중이나 배우자간에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
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등 위법을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하고, 과징금부과 및 처벌
을 하지 아니함.
◦미등기소유자가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개정
  (1998.12.28)
◦적정한 세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속세
제 및 증여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을 연장하여, 증여의제제도 및 상속공
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개정
  (2002.3.30)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 부
동산을 매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
한 장기미등기자 등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탈세나 투기의 방편으
로 이용되었는지 여부, 의무위반기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
로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
(2001. 5. 31, 99헌가18등)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동산가액․의무위반기간․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
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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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의 도입은 부동산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정책 및 제도가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부동산실명제는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② 부동산실명제의 내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과징금 부과(부동산가액의 30/100,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담
보대출 등과 같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31)
동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이며32), 동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
도 무효가 되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의 약정은 원칙
적으로 무효로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행
한 취득계약은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즉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
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33). 그리
고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34). 
그러나 모든 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가 있다. 즉 종중재산에 관한 명의신탁과 배우자 상호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
탈․강제집행의 면탈․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한, 그대
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35).
31) 동법 제3조 제2항
32) 동법 제4조
33) 법 제4조 제2항 단서
22) 동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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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소유제도의 문제점 
(1) 부실등기의 문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거래의 안전이
라는 등기 본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실체관계가 
등기부의 내용과 일치할 것과 그 부동산 위에 등기된 권리관계의 변동사항이 등
기부에 오류 없이 기재될 것이 요청하고 있다. 즉 유효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원인이 적법해야하고, 부동산등기법상의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이유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는 등기가 때
때로 발생하게 된다.
① 등기원인의 하자에 의한 불일치
일반적으로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법률행위가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을 갖
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실체적 법률관
계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내용과 불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에 하자가 있는 경우36), 법률행위의 목적에 결함이 있는 경우37), 의사표시
에 흠결이 있는 경우38)와 상속권이 침해되는 경우(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
동)39) 등에 발생한다.    
35) 동법 제8조
36) 예컨대, 미성년자소유의 토지가 미성년자 명의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나, 처가 남편의 동의없이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권한이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37) 예컨대, 도박채무의 이행에 갈음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이중매도행위에 적극 가담하
여 매수한 행위 
38)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사(민법 제110조). 
39) 상속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가 없어도 피상속자로부터 
상속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나, 상속권이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에는 상속회
복청구를 통해 원인무효등기가 말소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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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 실무상 과실에 의한 불일치
등기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부실등기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를 대별하면 원시적 부실등기와 후발적 부실등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시적 부실등기원인으로는 토지대장의 오기에 따른 등기, 정상적인 등기신청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기관의 기입오류에 따른 등기
등이 있다. 후발적 부실등기로는 멸실 또는 분․합필 되었음에도 정리되지 않은 
등기, 등기관의 착오로 유효한 등기를 말소한 경우, 기존건물에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신축건물에 새롭게 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전산화 작업시 이기(移記)오류
를 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③ 등기부와 대장의 불일치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공부로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사
법부에서 관장하고, 토지 및 가옥대장은 부동산의 사실상태를 파악함을 목적으
로 하는 공부로서 행정자치부 산하의 시․군․구 등에 비치되어 행정부에서 관
할하고 있다. 
토지대장의 토지에 관한 표시사항을 살펴보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되고 기타 대장관리나 행정목적상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토지등
급 등이 표시된다. 토지등기부의 토지에 관한 표시사항은 표제부상 하나의 독립
등기란에 구분없이 목적토지의 소재, 지목, 면적이 기재된다. 
권리사항란에 관해서는 토지대장에는 소유권란을 두고 변동일자와 변동원인, 
소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토지등기부에는 등기의 종류, 접
수년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다. 
한편 지적공부상의 토지현황은 등기부의 표제부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의 소유자와 등기부상 갑구의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공
부의 구성상 공통적으로 공시되는 내용들인 소재, 지목, 면적 및 소유자 등에 관
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공부정리절차와 등기절차를 통해 발생할 수
도 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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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의 보존등기는 대장등본에 의하
도록 하고41), 또 양자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먼저 부동산의 표시변경
등기에 의하여 양자를 일치시킨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
으며,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대장 소관청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42).
그러나 이와 같은 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의 변경사항을 등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지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비
하여 등기는 언제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다(동법 제27조),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으며, 대장 소관청에서도 그 통지
서에 의하여 대정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상 
대장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가 발생할 수 있다.43) 
  
(2) 검인계약서 제도의 문제
현행 검인계약서제도는 관행상 등기원인 서면으로 사용되어 왔던 매도증거 대
신에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군
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검인계약서에는 매매 또는 교환당사자, 대상부동산, 매매대금,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계약 연월일 등을 기재하였거나 이를 기재할 난을 둔 서
식의 용지를 시장 등에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사용되었던 
매도증서에 비하면 검인계약서의 기재요건을 강화한 것이다.44)
그러나 현행 검인계약서제도는 단순한 신고성격에 그치는 검인(檢印)이라는 
40) 노종천. 1999.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불일치”. 숭실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17집. pp162-163.
4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131조
42) 동법 제11조
43) 김형수․김상명. 1999.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제주대학
교 법과 정책연구소. pp229-230.
44) 구동회 외 3인. 2003.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확보방안 연구」. 경기 : 건설교통부.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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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은 검인계약서상의 매
매가격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
하여 별다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할 시에는 즉시 검인신청을 해야한다. 이런한 관
점에서, 현행 검인계약서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45)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현행의 검인계약서제
도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중간생략등기의 문제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이 전전이전된 경우에 변동과정의 중간과정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
게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등록세를 비롯한 여
러가지 세금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절약하고 절차를 간
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서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등기전매를 통한 조세포탈 및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벌금, 징역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등기의무제 위반행위를 적발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등기전매를 통한 
등기의무제 위반에 대한 기소실적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통계
년도 2000 2001 2002
접수 110 144 82
기소 45 39 30
자료 : 2003년 검찰연감
45) 구동회 외 3인. 2003.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확보방안 연구」. 경기 : 건설교통부.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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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제의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는 대법원이 등기신청의무
를 규정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
정으로 파악하여46) 등기의무제를 위반함으로써 받는 형사상 금전상 제재와는 별
도로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중
간생략등기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관계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며,47) 이
러한 합의는 제3자 전원의 합의뿐만 아니라 갑․을과 을․병간에 순차적으로 이
루어져도 무방하다48)고 해석한다. 
종래 구민법 하에서는 등기가 없어도 물권변동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이 변동
되는 대항요건주의를 취하였다. 그러나 현행민법 하에서는 등기를 이전하여야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간생략등기를 통
하여 최초양도인에게서 최후 양수인으로의 등기는 무효등기라고 볼 수 있을 것
이고,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가능
할 것이다.
(4) 부동산 실명제의 문제
부동산실명법 제정 당시 정부는 명의신탁 규모를 2～10만건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실명전환유예기간(1995. 7.1～1996. 7.1)중 명의신
탁해지에 의한 실명전환 건수는 65,976건,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325건, 소송제기 
4,970건 등 실명전환 실적은 70,946건으로 최종 집계되었으며, 추정 매각처분건
수 약 70,000건을 감안해 볼 때 총 실명전환 실적은 14만 건에 이르는 명의신탁 
부동산이 실명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49) 
4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
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39112 판결)
47) 대법원 1991. 4. 23, 91다5761. 판결.
48) 대법원 1995. 8. 22, 95다15575.
49) 재정경제원. 1997.「부동산실명제 백서」. 서울 : 재정경제원.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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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계
년도 1999 2000 2001 2002
검찰접수 419 440 593 600
검찰기소 236 261 363 307
 자료 : 2003년 검찰연감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분통계에 따르면 <표 3-8>에서 보듯
이 1999년 236건 이후 2002년 307건의 실명법 위반사건이 기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아직도 실명법 위반사례가 상당수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동산거래제도
1) 부동산의 거래과정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거래과정은 매도자가 중개업자에서 중개의뢰를 하면 중
개업자와 매수인은 중개대상물과 그것의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거래조건에 합의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서비스는 거래상담, 등기부 확인, 현장방문, 계약서의 작성,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영수증 교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매계약후 중도금
을 지불한 후 잔금을 지불하면 매매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중개업자는 잔금과 영수증을 교환하도록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거래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한다. 그리고 중개
업자는 관계 서류를 받아 등기신청과 검인계약서의 검인을 법무사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상의 절차가 완료되면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다. 잔금을 지불하고 계약이 모두 이행되었을 때부터는 주로 법무사가 업무를 대
행하고, 중개업자는 확인 및 참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사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기를 신청하며, 검인계약서의 검인을 받는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고지서를 전달하고 등기권리증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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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와 법무사 이외에 부동산거래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있다. 이때, 변호사는 주로 당해 물건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자문 또는 소송을 대행하고, 세무사 및 회계사는 양도소득
세의 신고를 대행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부동산의 거래단계별 서비스공급자의 참여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3-2>과 같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중개업자는 중개과정과 매매계약서 작성
에, 법무사는 검인신청과정에, 그리고 세무사와 회계사는 양도세 신고과정에 관
여한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중 개 매매계약서 작성 검인신청 등기 양도세 신고
중개업자
법 무 사
변 호 사
세무사․회계사
주 : 실선은 실제 서비스공급자, 점선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경우임
<그림 3-2> 부동산거래단계별 서비스공급자 참여범위
부동산 거래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부동산관련서비스의 업무영역이 분절화 
있고 복잡하여 상호교류와 종합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중개업자, 법
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별로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개별적으로 가
지고 있어 부동산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본업인 중개대상물의 중개․알선 이외에 제
공가능한 서비스는 (1)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
한 상담, (3)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4)주택법의 적
용을 받지 않거나, 미분양된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5)경매 및 공매대상부동
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등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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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중개제도
(1) 부동산중개업의 현황
부동산중개업은 그동안 허가제로 운영되다가 1999년부터는 등록제로 변경되
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면 된다. 부동산중개를 할 수 있는 중개업자는 법인, 중개사 및 중개인으로 구
분된다.
중개업자는 자격증 소지유무와 법인 여하에 따라 업무지역을 달리하고 있는데 
법인 및 공인중개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중개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인은 사무소
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서만 중개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
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2004년 3월 현재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업소는 중개법인 546개, 공인중개
사 54,862개, 중개인 15,023개로 총 70,431개소에 달한다. 이들이 전체 부동산중개
업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77.9%, 중개인이 21.3%, 중개법인
이 0.8%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중개업무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표 3-9> 중개업자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합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 
2004 70,431 100.0 54,862 77.9 15,023 21.3 546 0.8
1995 41,189 100.0 14,373 34.9 26,523 64.4 293 0.7
1990 56,131 100.0 13,130 23.4 42,690 76.1 311 0.6
1985 45,923 100.0 4,173 9.1 41,721 90.8 29 0.1
자료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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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부동산중개업자 수는 1991년 이후 감소하다가 
1998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85년에 41,721개소였던 중개인업소는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15,023개소만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1985년에 
4,173개소에 불과하던 공인중개사 운영업소는 2004년에는 54,862개소로 대폭 증
가하였다.
부동산중개업소 수가 이처럼 큰 변동을 보이는 것은 부동산경기의 호황 또는 
침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1980년대 말 부동산경기가 호황일 때 중개
업소수가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도 부동산수요가 증가
하고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중개업소수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개업소의 수가 부동산경기에 좌우된다는 것은 이들의 영세성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동산경기에 관계없이 꾸준히 영업을 지속하는 견실
한 중개업소의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2) 중개계약의 관행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는 구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중개의뢰인이 다수의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를 표시하고,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경쟁적으로 중개를 행하는 식이다.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
고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게 하는 ‘전속중개계약제도(exclusive agency listing)’
가 1993년에 도입되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자
들의 중개관행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중
개업자는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과 가격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이 부족하며, 투명하고 정확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및 정보전달 여건이 성
숙되지 않은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50)
50) 전속중개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
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표준계약서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동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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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의 책임
중개업자가 중개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개업자는 거래활동 과
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부동
산중개업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
을 하여야 한다51).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이나 협회 공제회에 가
입할 수도 있고,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로 공탁
할 수 있다, 2003년 4월 현재 활동 중인 중개업자의 98%가 협회가 주관하는 공제
에 가입하고 있고 보증보험의 가입이나 공탁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52).
(4) 중개수수료 체계
중개업자는 거래성립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서비스대가로 
받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 이외의 중개
대상물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다53).
구체적인 중개수수료는 <표 3-10>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제외)의 경우는 매매․교환시 거래가액의 0.4%～
0.6%이며, 임대차시 거래가액의 0.3%～0.5%이다. 또한 주택 이외(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포함)의 경우는 매매․교환시 거래가액의 
0.2%～0.9%이며, 임대차시 거래가액의 0.2%～0.8%이다.
제23조.).
51)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후 10일 이내에 개인의 경우 5천만원, 법인의 경우 1억원 이
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이외에「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
을 행하는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해야한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3조).
52) 건설교통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확보방안 연구, 2003. 9. p4.
53) 동 법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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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천원)
일반주택 (매매가 6
억 이상, 임대가 3
억 이상 주택 제외)
매매․
교환
5,000만원 미만 0.6 250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
2억 이상 ～ 6억원 미만 0.4 -
임대차 
등
5,000만원 미만 0.5 200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0
1억 이상 ～ 3억원 미만 0.3 -
일반주택이외 중개
대상물 (매매 6억 
이상, 임대 3억 이
상 주택 포함)
매매․
교환
거래가액의 0.2%～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
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름
임대차 
등
거래가액의 0.2%～0.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
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름
자료 : 최정호, “부동산중개제도 개선”, 국토연구원, 국토, 2000. p56에서 재작성
3) 부동산 거래가격의 파악
(1) 검인계약서에 의한 거래가격 파악
부동산거래에서 가격의 파악은 <그림 3-3>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①은 계약체결단계, ②는 매매계약서 검인시의 자료입력단계이다.
소유권변동
정보 통보
거래중개
검인신청
중개업자
한국토지공사지사
한국토지공사본사
거래통계 제출
매도ㆍ매수인
등기신청 위임 ⑤ 등기신청법무사
① 계약체결
대법원(등기소)
시. 군. 구청
② 매매계약서 검인 및 입력(등기신청 전)
거래내역 통보(월별) 국세청(세무서)
광역시ㆍ도
건설교통부
거래내역 취합
시. 군. 구별 거래현황 제출
시. 도별 거래현황 제출
분기별 토지거래동향 분석
유관기관 연계업무
소유권변동
정보 통보(10일 이내)검인필증교부
지방세과
등록세/취득세
고지
은 행
④ 등록세 납부(등기신청 전)
⑥ 취득세 납부(등기 후 30일 이내)
⑦ 등기권리증 교부(2-3일)
거래내역 제출(월별)
③ 양도신고(등기신청 전)
<그림 3-3> 부동산 거래절차의 거래가격 파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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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단계에서는 거래 당자사간 또는 중개업자의 중개 등으로 계약서를 작
성한다. 매매계약서 검인신청 및 처리단계는 매수인이나 매도인, 양수(도)인의 
대리인, 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나 법무사가 계약서(5부),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
권리증을 첨부하여 물건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검인신청을 하고, 담당공무
원이 계약서에 검인을 한다. 거래내역 입력은 검인처리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토
지거래관리프로그램 또는 토지종합정보망의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시스템에 담
당공무원이 입력하여 주기별로 토지공사에 제출한다. 토지거래현황 보고/공개는 
시/군/구청에서 월별/분기별 토지거래현황을 광역시/도에 보고하고, 광역시/도는 
분기별 토지거래현황을 건설교통부에 보고하며, 건설교통부에서는 분기별 전국 
토지거래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한다.
(2) 주택거래신고제에 의한 거래가격 파악
2004년 10월말 현재 2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강동․송파구, 성남 분당구 등 
6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3-11>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지역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중에서 (2004년 3월말)
  1) 직전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값 상승률이 1.5%이상(강동구) 
  2) 3개월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값 상승률이 3% 이상(아산․춘천) 
  3) 연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값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서울 
강남․강동․송파구, 성남 분당․수정구, 김포) 
       * 3월 아파트가격 상승률 : 서초 0.8%, 과천 : 1.3% 
       * 1˜3월 상승률 변화 : 서초 -0.9 0.9 0.8, 과천 -1.3 2.2 1.3 
       * 연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 서초 15.6%, 과천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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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후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및 성남 분당구에
서 5월말 현재 총 95건의 주택거래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평상시 해당 지역
별 주택거래검인건수 500건의 4.7% 정도에 불과하다. 신고된 95건 중의 2건은 허
위신고 혐의가 있다고 보아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
과 1건은 기존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실거래가액을 다시 신고하여 접수완료 하였
고, 1건은 법인과 개인간 거래로서 해당 거래의 실제 거래가액을 당사자가 충분
히 소명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했으나, 거래내역은 과세자료로 참고해 활용하
도록 관할 세무기관에 통보하였다.
주택거래신고제 관련 시스템 및 운영은 건설교통부 주택과에서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을 통한 주택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정 지자체별로 시험가
동 중에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실거래가격의 파악을 통해서 거래의 투명화, 
조세의 형평성 확보, 투기억제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4) 부동산 거래제도의 문제점
(1) 거래과정의 분절성과 복잡성
부동산 거래과정의 문제점은 각 단계마다 상이한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거래과정이 분절적이고 복잡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중개 및 계약과정은 중개업자, 검인신청단계에서는 법무사, 양도세의 
신고과정에서는 세무사, 등기과정에서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분절적이고 복잡한 거래과정은 전문자격업법에 따라 그 기능과 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중개법인, 
법무법인 등의 전문자격관련회사의 경우 각각 해당 전문업에 대한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54) 또한 거래과정에 참여
하는 전문업자의 수가 많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54) 건설교통부. 2003. 9.「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확보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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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각각의 전문업자에게 의뢰하게 되어 수수료가 과
다지출되고 거래계약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부동산관련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아 외국인 부동산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법원 경
매․낙찰가격의 공표자료, 감정평가 및 컨설팅회사 등의 자문을 받아 관련정보
를 얻고 있지만, 거래비용과 시간의 과다소요 및 자료의 일관성 부족문제가 여전
히 상존하여 투자결정을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55).
(2) 실거래가격 파악장치의 미비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거래가
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거래가격은 거래당사자의 정직한 신
고를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현재의 거래신고제도 하에서는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신뢰성있는 가격의 포착이 가능하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거래세의 경우 신고자의 신고가액과 부동산가액을 기준으
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어 실거래가격을 포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외의 거래신고가격은 실거래가격보다 훨씬 낮게 신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중계약서의 작성이라는 불법적인 행위가 관행
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의 거래시에 매수인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내야하고, 매도인은 양도소
득세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거래가격을 낮추려
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취득세․등록세의 세액산출은 검인계약서에 기재
된 거래금액에 근거하고 있어 계약시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관행으로 되어 있
다56).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구조 하에서는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55) 정희남, 부동산시장 대외개방의 평가와 파급효과, 2003. 7, p29.
56) 검인계약서의 작성은 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등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개
는 법무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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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중개업법안에서는 실거래가 파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미있는 규정들이 도입되어 실거래가 파악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될 부동산중개업법안에는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
였을 경우57)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거
래계약내용을 등록관청에 통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중개의뢰인이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실거래가격의 파악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의 신고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거래가격DB를 구축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의 정보화와 사후감
시체제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정보부족과 정보의 비대칭성
한국 부동산시장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주된 이유의 하나는 정보의 제약에 
기인한 바가 많다. 정보의 제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을 초래하여 공
정한 거래를 해치고 세제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거래정보 DB의 구축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간주되며, 
정보공개의 확대나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역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부동산정보가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경로는 <그림 3-4>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보 DB를 구축하고 수요자에게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57) 동 법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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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DB의 구축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 유도
시장의 투명성·효율성 유지
정보이용시스템 개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
정보 불균형·비대칭 해소
<그림 3-4> 정보와 부동산시장의 연계관계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광범위
한 부동산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부
동산시장이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부동산유통표준정보시스템을 만
들어 정보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이 높은 상당수의 국가들에서는 거래가격을 등기에 기재
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인 홍콩과 싱가폴에서
는 거래가격정보를 등기에 기재해서 공개하며, 이를 기초로 정부 또는 민간회사
가 일반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가공해서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거래정보를 등기
부에 기재해서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등기부에 거
래가격을 기재하고 있다.
(4) 거래안전장치의 미흡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
우 중개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공제 및 공
탁의 하한 금액이 법인의 경우 1억원, 개인 중개업자의 경우 5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시 부동산 소비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기대하기
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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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의 대부분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나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개업자가 협회의 공제를 이용
하지 않고 스스로 배상하고 있는 실정이다.58)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판매원이나 부동산중개사의 불법행위로 고객
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있으나, 손
해를 입힌 판매원이나 중개사가 직접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갹출된 특별보상기금(special recovery fund)에서 손해를 보상한다. 이때 보상기금
은 부동산판매원이나 중개사들이 받는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징수함으로써 충당
되는데 주법(州法)에 의해서 최소한도의 일정수준 이상은 항상 유지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59).
4.  부동산정보
1) 부동산정보의 중요성
정보의 축적과 공개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다. 정보
의 부족은 시장의 조절기능을 약화시켜 적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의 형
성을 저해하는 한편, 공평한 과세의 실현, 금융시장의 성장, 정책의 수립 등을 효
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효
율성은 시장가격이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부동
산물건과 시장수급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부동산관련정보체계는 공공부문의 정보망 구축사업과 민간이 운영하는 정보
서비스를 들 수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정보망은 행정업무지원사업과 조세운용을 
58)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개사
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준 경험이 있는 중개업자 중 약 80%가 협회의 공제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
로 배상하였다고 응답함(건설교통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확보방안 연구」 2003. 9. 
p18.)
59) 전승훈. 2003.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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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사업에는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행정자치부의 토지대장전산화, 대법원의 
등기전산망 등이 있으며, 세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에는 국세청의 국세전산망
과 지자체별로 개발한 지방세관리시스템 등이 있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지원을 위해 한국감정원에서 인트라넷 기반의 주택거래신고시스템을 운영 중이
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2) 부동산관련정보체계 실태
(1) 정부의 부동산정보망 내용
① 토지종합정보망
토지종합정보망은 80여개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도면 및 조서자료를 DB
화해 필지별 종합토지규제정보를 제공하고, 도시계획‧농지‧산림 등의 국가정보
화사업 기초자료 및 각종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 참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
설교통부에서 199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4년 현재 163개 지자체에서 완료
되었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확산 보급을 목표
로 추진 중이다.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응용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인 부동산거래관리, 공시지가관리, 개발부담금관
리, 외국인토지취득관리, 부동산중개업소등록관리, 용도지역지구관리 등 6가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토지행정지원시스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개별공시지
가확인서의 원격지 민원발급시스템과 인터넷토지정보열람시스템, 각종 도면을 
편집할 수 있는 공간자료관리시스템, 광역지자체 및 건설교통부의 업무지원을 
위해 각종 통계 및 보고자료의 취합, 정책수립을 위한 참조자료 생성과 통계처리 
기능을 포함하는 토지정책지원시스템 등이 있다.
이 정보망을 구성하기 위한 주요 데이터베이스로는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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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자료와 개별토지특성, 지가자료, 토지거래대장, 
중개업소 등록정보 등과 같은 속성자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토지종합정보망은 
이들을 통합한 DB로 구축하고 있다
② 등기전산망
등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가기관 전산망과
의 연계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2년 9월에 전국 213개 등기소에 대한 부동산등기
와 법인등기업무의 전산화를 완료하였다.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 통계처리 등의 등기업
무를 전자화하고 전국의 모든 부동산정보 DB를 구축하여 부동산관련정책에 대
한 중요한 정보제공이 가능하여졌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토지대장)과 건
축행정정보시스템(건축물대장)에 소유권변동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며, 양도
소득세와 증여세의 참조자료로 등기정보를 국세청으로 전송한다.
③ 지방세관리시스템(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지자체에서 지방세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자체
별 관리시스템이 표준화되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지방세관리시스템을 통일된 시스템으로 표준화할 계획을 수립하여 선행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지방세관리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국가에서 추진
하는 타 정보시스템과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연계가 불가능하며, 개별적인 연
계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④ 국세전산망(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청은 1997년 이후 국세통합시스템(TIS : Tax Integrated System)을 구축완료
하여 운영 중이다. 국세통합시스템은 세금신고자료, 부동산거래, 소득내역을 포
함한 각종 관련정보를 입력‧저장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부과, 민원증명 발급, 조
사대상자 선정 등 국세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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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터넷, 핸드폰을 가지고 세무신고, 고지, 납부, 민원증명, 세무상담 등 모든 
국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표 3-12> 정보제공의 내용
구분 내용
토지종합정보망
․필지별 토지규제정보 제공
․토지행정시스템(부동산거래관리, 공시지가관리, 개발부담금 관리, 외국
인토지취득관리, 부동산중개업소등록관리, 용도지역지구관리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원격지 민원발급시스템
․인터넷토지정보열람시스템
․공간자료관리시스템
․토지정책지원시스템(통계 및 보고자료의 취합, 참조자료 생성 등)
등기전산망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
․통계처리
지방세관리시스템 ․지방세 인터넷 고지 및 납부서비스
국세전산망 ․세금부과, 민원증명발급 등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는 
정보의 부족에 따른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부동산거래 등에 대한 정보의 부족
은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게
다가 상당수의 거래당사자는 세금부담 축소를 위하여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으로 
검인신고하는 경향을 보여 정책자료의 오류를 초래할 뿐 아니라, 과세의 형평성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거래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하는 시
스템을 통하여 투기방지 등 부동산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
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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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거래시점에서 거래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정보를 
입력해 검인신청을 하고, 처리결과를 조회하며, 검인된 검인계약서 및 거래정보
를 대법원 등기전산망, 국세청 전산망, 시‧군‧구청 내 지방세관리시스템에 실시
간 또는 주기적으로 통보하여 연계업무의 일괄처리를 지원한다. 시‧군‧구 내의 
토지종합정보망,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지방세관리시스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주요한 서비스 내용은 부동산거래검인(신
고) 신청서비스,  전자검인처리 서비스, 부동산관련지방세의 자동 납부고지 서비
스, 국세 부과 및 세무조사자료 제공서비스, 부동산등기신청 시의 검인필 확인 
서비스, 적시‧적절한 부동산정책 수립의 지원서비스 등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의 수립을 지원한다. 둘
째, 부동산거래의 실거래가격 신고를 유도하여 세제운용을 위한 과표를 현실화
하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공정거래의 정착을 유도한다. 셋째, 부동산시장가격의 
동향 및 예측과 투기예상지역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시의적절한 시장대응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3) 부동산관련정보체계의 문제점
부동산정책의 수립이나 시장안정 유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동
산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부동
산정보망의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부동산정보체계가 정보망의 구축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여러 소관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정보간의 연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정보의 활용, 정보이용의 접근성 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처하여 있다.
부동산정보체계가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는 정확한 정보체계의 구축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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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정보의 활용은 정보공개수준
의 결정, 정보제공의 신속성 확보, 이용접근성의 제고 등에 달려 있다. 따라서 부
동산관련자료, 거래가격, 수급동향 등을 비롯한 시장상황을 광범위하게 파악하
고, 시장참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가 마련
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인 시장상황뿐 아니
라 개별부동산의 거래가격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상당
수의 국가에서는 거래가격을 포함한 등기정보를 전산화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
여 거래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관련정보의 공개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가공해서 정책담당자나 투자자에게 제공․조언하는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
러한 기능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중개업법 등의 관련법령을 조속히 정
비할 필요가 있다.
5.  부동산세제
1) 부동산세제의 현황
(1) 개요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는 12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과세단계별로는 
취득․보유․양도과세의 순으로 구성․배분하고 있다. 취득․보유단계에서는 
지방세, 양도단계는 국세가 중심이 되며, 각 단계별 기간세목(main taxes)은 취득 
시에는 취득세․등록세, 보유 시에는 재산세․종합토지세,60) 양도 시에는 양도
소득세로 나누어진다.
60)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과세 개편(안)에 따르면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보유과
세 가운데 주택은 통합과세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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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부동산관련세제의 개요
구분별 세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체계 세율(일반례)
취
득
관
련
등록세 등기, 등록 등기‧등록자
등기‧등록 당시 가액으
로서 신고가액(신고가액
과 ‘개별공시지가×적용
비율’ 중 큰 금액)
차등비례세율
3 % ( 표준세율 ) ;  
소유권 유상취득
의 경우(농지는 
1%)
취득세 재산의 취득 취득자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신고가액(상동)
상동 2%(표준세율)
면허세
건축허가 기
타 각종의 면
허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자
행정행위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조세
면허종별‧지
역별 단순정
액세율
인구 50만 이상 
시지역의 제1종 
면허 : 45,000원
상속
‧
증여
세
상속
세
상속으로 취
득한 재산
상속인
상속재산가액(개별공시
지가)
초과누진세율 10~50%
증여
세
증여로 취득
한 재산
수증인 증여재산가액(상동) 상동 상동
보
유
관
련
재산세 건축물 소유 소유자 시가표준액
초과누진세율
차등비례세율
0.37%
(표준세율)
종  합
토지세 토지의 소유 소유자 개별공시지가×적용배율
초과누진세율
차등비례세율
0.25%
(종합합산)
도  시
계획세
도시계획구역 
내 일정 토지
‧건축물 소유
재산세‧종토
세의 납세의
무자
재산세‧종토세의 과표 단순비례세율 0.2%(표준세율)
(소방)공동
시설세
공동시설에서 
얻은 이익
이익을 받은 
자
건축물 시가표준액 초과누진세율 0.06~0.16%
사업소세
(재산할) 사업소 사업주 사업소 연면적 단순정액세율 1m
2당 250원
자산
재평가세
기업이 보유
하는 고정자
산의 평가이
익
재평가를 한 
자(법인 또
는 개인사업
자)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일까지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감정평가서 
또는 개별공시지가)
차등비례세율 1% 또는 3%
양
도
관
련
양  도
소득세
개인의 양도
차익
소득자
양도소득금액(개별공시
지가, 기준시가)
초과누진세율
차등비례세율
9~36%(종합소득
세율과 일치)
법인세
특별부가세
법인의 양도
차익
소득자 상동 차등비례세율
15%(미등기양도 
등은 30%)
 주 : 1. 과세표준의 ( )내는 과세대상이 토지인 경우를 보완 설명한 것임.
     2. 종전에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15%(미등기 양도 토지 등의 
경우에는 30%)의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였는데,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폐지되었다
(대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향후 부동산투기가 재발할 경우 
지가급등지역을 고시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과세하기 위한 근거규정으
로 도입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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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을 기준으로 부동산 세수실적은 모두 12조 8천억원으로 총세수의 약 
11%를 차지하며, 보유 및 거래단계별 세수 구성이 각각 27.6% 대 72.4%로서 거
래단계에 비해 보유단계의 세부담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과세유형별 세수
배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단계에서 부담하는 국세인 상속․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등록
세가 전체 부동산관련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 정도이다. 취득세․등록세
가 부동산관련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6.3%나 되어, 취득단계에 부
과되는 지방세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액은 전체 부동산관련 
세수 중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유단계의 기간세목으로서 재산세․종합토
지세가 부동산관련지방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9%, 8.4%에 불과하다. 
따라서 취득과세에 비해 보유과세가 차지하는 세수비중이 아주 낮으며, 보유과
세 징수액은 취득과세 징수액의 29.1%에 불과하다.
셋째, 부동산관련세수에서 양도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세수비중이 
매우 낮다. 그러나 부동산관련국세 중에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특별부가세(현재 
폐지)가 차지하는 세수비중은 각각 73.5%, 6.3%로 나타났다.
(2) 과세유형별 기간세목의 주요내용
① 취득과세 ― 취득세 및 등록세
취득세와 등록세는 매매․교환 등 유상 취득(거래)단계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61) 취득세는 부동산의 매매․교환․증여에 관한 취득행
위에 과세되고 과세대상에 따라 감면 또는 중과조치가 있다.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거래가격이 불분명한 경우62) 토지
61) 취득세는 재산권의 유통과정에서 일종의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지만, 등록세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등재할 때 과세함으로써 권
리를 보호해주는 행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62) 예를 들어 개인간의 부동산거래에서 신고가액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이나 공시지가에 미달하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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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지가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등
록세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이동을 등기할 때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동일하다.63)   
취득세․등록세의 토지분 과세시가표준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에 
통보하는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은 아파트의 ㎡당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용도․위치별 지수 
및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다음,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와 건물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처리함으로써 산정된다.64)
② 보유과세 ― 재산세․종합토지세
보유단계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는 일종의 건물자본에 대한 과
세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
에65) 건축물의 재산세 부과는 재취득원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일반건물에 대해
서는 0.3%의 비례세율(표준세율),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과표 크기에 따라 
0.37%의 초과누진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66)
현행 건물분 과표의 산정은 취득세․등록세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며, 지방
세법의 취득세규정 및 동법시행령에 건물평가와 관련한 ‘시가표준액’ 지침으로 
기준건물의 단위면적당 신축가액에 구조․용도․위치․감가상각률․가감산 조
정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방세 과세시가표준이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63) 요컨대 취득세․등록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통적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세율은 지
방세법에 규정되어, 조례 등을 통한 차이 외에는 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 지방세에 대한 세제
결정과정에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제국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국(또는 자치행정국)이 주된 역
할을 담당하며, 세무행정은 지방자치단체 세정과 등이 맡고 있다.
64)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주택은 건교부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5)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안)에서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통합과세로 전환하고, 실거래가격을 과표로 적
용하는 한편,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66) 신축건물기준가액을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건물신축단가로 나눈 비율을 일종의 과표현실화율로 
보아 전국 개별주택의 가중평균실효세율을 계산하면, 본세만의 실효세율은 0.1% 정도이고 부가세를 
포함하면 0.20.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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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물건별 개별과
세에서 전국 토지에 
대한 대인별 합산과세
를 원칙으로 전환
?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
하여 소규모 생활용 
및 생산필수적 토지이
용에 분리과세 인정
일반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별도합산체계로
써 세부담의 급격한 
증대를 완화
➡
종합토지세의
의의 및 특징
?
?
종전의 다양한 기준에 
의한 중과세 요건으로 
복잡해진 일부 정책요
소를 간소화
<그림 3-5> 종합토지세의 의의 및 특징
한편 1980년대 말 토지공개념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
과다보유세를 합한 종합토지세가 신설되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토지를 용
도별로 차등과세하기 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
상으로 구분한 후,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하고는 해당유형 토지의 과표가액을 전
국 인별로 합산해서 각각의 누진세율체계 내에서 과다보유자에 대해 중과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종합토지세의 의의와 특징은 <그림 3-5>와 같다.
③ 양도(차익)과세 ―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세로서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
는데, 토지․건물․기타 부동산관련 권리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
여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자본이득)과세의 대표적인 것67)으로, 그 세율체계
67)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된 대상(건수 및 세액기준으로 98% 
이상)으로 과세하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국한된 자본이득과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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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 1. 이후 양도분)는 미등기(60%)․단기양도(1년 미만 보유 36%)에 높은 세
율로 중과하되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초과누진 
형식을 적용하고 있다. 과표는 기준시가68) 및 실지거래가액 등과 필요경비 공제
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행
하여 산정한다.
(3)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
① 부동산의 평가체계
부동산가격평가체계는 주요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을 공적으로 평가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관련법, 제도 및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표 
3-14>에서 보는 것처럼 평가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등으로 나누
어져 있다.
실제 업무절차상 각 지자체는 조례에서 취득에 관한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취득의 경우 그 증빙서류를 검인계약서로 삼아 검인계약
서 상의 거래금액을 신고가격으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 및 부동산업체의 경우, 
주택 및 토지담보의 부동산가치 산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주변
지역의 실거래가격의 하한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68) 기준시가란 양도가액․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
액을 말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취득 또는 상속개시․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개별공시지
가가 없는 토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
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의 비교표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급등지역으
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는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 또는 상속개시․증여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액
표 상의 아파트별․평형별․등급그룹별 또는 동호수별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 
당해 아파트에 부수된 토지의 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기타 건물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건물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과세하며,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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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
구  분 지가공시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원칙 개별평가 개별평가 개별평가 개별평가
담당기관 건설교통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국세청
평가가격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평가
기준
토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
가격, 임료 및 당해 토
지와 유사한 토지조성
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일반토지:개별공
시지가
‧지정지역:개별공
시지가×배율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일반토지 : 
 개별공시지가
‧지정지역 : 
 개별공시지가×배
율
건물
․규정 없음 ‧일반건물:건물신
축가격기준액×지
수참작적용
‧공동주택: 건물
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참작
‧신축단가액×
적용지수×잔
가율×가감산
율
‧일반건물:건물신
축가격기준액×지
수 참작
‧공동주택: 건물
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참작
② 부동산평가가격의 현실화 수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평균 63.4%에 그치며, 용도지역 및 지목별 현실화율은 
36.4%~71.4%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편이다.69) 공시지가는 현실화율이 낮은데다70) 시도별 용도지역
별․이용상황별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한편 기준시가의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이 평균 60~70%, 공동주택은 평균 
80~90%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기준시가의 경우 서울은 65~90%, 지방은 
50~73%로 편차가 심하다. 2004년 초를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격(매매가
69) 2000년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매물정보대비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약 47.9%이고, 보상가 대비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약 50%로 나타났다.
70) 2004년 1월 감정평가연구원이 조사한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수준 분석에서는, 필지별 분
포상 현실화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필지가 약 21%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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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기준시가의 현실화수준을 검토하면, <표 3-15>에서 보듯이 수도권은 
65%72% 수준이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070%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기준
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의 현실화수준에 관한 서울의 사례
를 살펴보면, 40-60% 내외에 불과하여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3-15> 아파트 기준시가의 현실화 수준(2004년 초)
구  분
수도권 수도권이외의 지역
서울 신도시 경기 시‧군 인천 지방 대도시 지방 시군
시가반영도 72.0% 67.0% 69.4% 65.1% 71.0% 61%
현실화범위 65~90% 57~75% 65~75% 60~73% 60~80% 50~73%
또한 부동산보유과세(종합토지세, 재산세)의 부과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역
시 매우 낮은 과표현실화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3-16>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 수준
구  분 1990년 1993년 1996년 1999년 2002년
현실화율 15.0% 21.3% 31.1% 29.3% 33.3%
  주 : 과표현실화율은 개별공시지가 대비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에 의함.
  자료 : 행정자치부.
2) 부동산세제 및 부동산가격 평가체계의 문제점
(1) 취득과세(취득세․등록세)
① 높은 취득과세 의존도
부동산보유에 비해 취득에 따른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세제간의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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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동산 거래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등록세․취득세는 사실상 
부동산 취득이라는 동일한 과세베이스에 대해 각각 높은 세율로 중복 과세됨은 
물론,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므로 거래비용을 높여 부동산 거래가 현저하게 위축
되고 시장을 왜곡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로서 미흡하다. 부동산 거래․이전이라는 특정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 집중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수평적 불공평
을 야기하는 바,71) 재산소유자의 담세능력은 재산거래의 빈도보다는 보유재산가
액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담세능력의 척도로서 부동산의 보유사실이 더욱 객관성
과 정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경기 등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결부되어 있다. 취득과세는 지방정
부의 중요 수입원으로서 경기에 따른 수입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전
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와 같은 취득과세 중심체계는 지방
세수입의 크기가 부동산경기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안정적인 조
세수입의 확보에 장애가 된다.
넷째, 세원분포와 편익대응 측면에서 지방세로서 부적합하다. 취득과세의 세
원분포는 지역별로 매우 불균등할 뿐 아니라 취득․등록이라는 일시적 사실의 
발생에 근거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대응원리와도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원칙에 적합지 않
은 문제가 있다.
다섯째, 취득시점에서 부과되는 부담의 과중성이다. 부동산 취득자에게는 일
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취득시점에서 등록세․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
해야 하는 문제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cash flow)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부동산 처분시점에 비하여 특히 취득과세의 세부담은 과중
하다고 할 수 있다.
71) 과중한 취득과세 부담은 재산거래 또는 이사빈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수평적 불공평성
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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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복과세 및 실거래가격 기준 거래과세의 걸림돌
세금의 징세(徵稅)가 용이하다는 행정편의 이외에는 뚜렷한 정책적 의도가 없
이 중복과세 되는 반면, 등기수수료의 성격을 가진 등록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실
수요자의 시장거래를 저해하고 등기회피를 유인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첫째, 취득세․등록세의 중복과세 문제이다. 취득세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행위에 부과되며 등록세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등기소의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이들 양 세
목은 동일한 부동산의 취득․이전행위에 대한 사실상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중 어느 하나를 폐지하거나 또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여야 한다.
둘째, 고율의 취득과세로 인해 실거래가격 기준의 거래과세 적용이 장애를 받
는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원칙적 결정방법으로서 기준시가방법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실지거래가액방법(이하 “실거래가방법”)의 적용으로 야기될 수 있
는 거래당사자간 통정에 의한 세액의 면탈, 실거래가격 확인과정에서 납세의무
자와 세무공무원간 잦은 마찰 및 이들 간의 결탁에 의한 탈세․부정을 방지․배
제함과 동시에, 기준시가방법의 채택으로 업무전산화와 행정능률을 제고하자는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실거래가방법에서 빚어지는 거래당사자간 통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탈은 부분적으로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고율의 취득과세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면탈과 양수인의 취득과세 면탈이라는 이해관계
의 합치로 이중계약서 작성이 관행화됨으로써 전체적인 거래과세(양도소득세와 
취득세․등록세)의 면탈이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양수인의 허위신고 
요인을 제거하고 실거래가 기준의 거래과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취득과세의 완
화가 필요하다.
③ 거래주체 및 과세물건 종류 간 과세의 형평성 결여
첫째, 취득주체 및 거래상대방에 따른 과표차등으로 인한 과세형평의 문제이
다.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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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도자에 따라서 과표산정의 근거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의 형평성을 
침해한다.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결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 취득가격에 의하게 되나,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통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72)
둘째, 과세물건 종류(토지․건축물)간 과표차등의 문제이다. 즉, 토지와 건축
물의 시가표준액이 각각 실제 취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수준에 현저한 차이
를 보여, 과세물건 종류간에도 차등과세의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토지의 시가표
준액(개별공시지가)은 실제 취득가액의 7080% 수준에 육박하는 반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실제 취득가액(건물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축건물기준
가액”)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2) 보유과세(종합토지세․재산세)
부동산보유과세(종토세․재산세)는 낮은 과표현실화율과 세율구조의 문제 및 
이원적이고 불완전한 세제로 인하여 실효부담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반
적으로 보유과세를 통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는 물론 주거의 평형효과가 미흡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① 낮은 과표현실화율
2002년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의 개별공시지가(시가의 70% 수준) 대비 과세
표준액적용비율이 33.3%로서 시가 대비 과표현실화율은 23% 정도이다. 재산세
의 과표산정기준이 되는 신축건물기준가액(165천원/㎡)이 주공 등이 조사한 전
년(2001년)도 건물신축가액(544천원/㎡)의 30.2%로서 실제 건물신축가액 기준의 
72)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신고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맞추어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001. 1. 
1.부터 9. 30.까지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신고가액 수준을 전수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간 거래의 신고수준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미만인 경우가 34.5%(624,883건), 개별공시지가의 
100% 이상인 경우가 65.5%(1,181,416건)였는데, 전체 거래건수 중에서 차지하는 개인간 거래와 ‘법인
과 개인 또는 법인간 거래’는 각각 86.6%, 13.4%였다(전동흔. 2002. “2002년도 개정 지방세 과세표준 
해설”.「지방세」제69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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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현실화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첫째, 개별공시지가 대비 종토세의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은 1995년이래 거의 답
보상태에 있다. 이는 주로 민선자치의 본격적 실시 이후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과표현실화 노력을 게을리 한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17>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의 추이
(단위 : %)
구  분 ’90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현실화율 15.0 21.3 26.9 31.5 31.1 30.5 29.2 29.3 32.2 32.4 33.3
상승률 - 6.3 5.6 4.6 -0.4 -0.6 -1.3 0.1 2.9 0.2 0.9
 자료 : 행정자치부.
종토세 과표적용비율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지역간․필지간 격차가 존재한
다는 점이다. 2001년도 전체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동 비율(평균)분포를 보면, 
28% 미만이 3개, 28%35%가 182개(78.5%), 35% 이상이 47개 자치단체로 되어 있
어, 아직도 과표현실화율의 지역간․필지간 격차가 상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재산가치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 격차를 초래하며, 나아가 인별 합산에 
의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토세에 있어서는 실질적 조세부담의 크기가 엄
청나게 달라지는 추가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표 3-18> 기초자치단체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적용비율(평균) 분포
(단위 : 개소)
구 분 25% 미만 2528% 2830% 3035% 3540% 40% 이상 표준편차
’01년 1 2 15 167 44 3 2.49
’00년 2 3 14 172 37 4 2.75
비 고
- 2001년 시․도 평균 현실화율 : 최고 36.2%(부산), 최저 30.8%(제주)
- 2001년 시군구 평균 현실화율 : 최고 45.3%(울릉군), 최저 24.6%(파주시)
 주 :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은 개별공시지가 대비 적용비율을 의미함.
 자료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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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산세의 건물시가반영장치가 미비하다. 건물분 재산세의 산정에서는 
건물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장치가 미비하여, 가격 급변 시 해당 부동
산의 시장가격과는 역진적으로 과세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과표 산정기준이 되는 신축건물기준가액의 현실화율도 1993년
(49.1%)이래 매년 감소(특히 민선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 이후부터는 격감)하
여 2000년부터 30% 선에 머물러 있다. 낮은 과표현실화율의 단적인 사례로서, 시
가 4억2,500만원이나 되는 아파트(서울 K구 소재 전용면적 25.7평)가 종토세․재
산세의 과표 합계액은 4,459만원에 불과하여 과표현실화율이 10.5%인 경우를 들 
수 있다.73)
<표 3-19> 연도별 신축건물기준가액의 현실화율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신축건물기준가액(A) 133 140 145 145 150 160 160 165 165
주공 등이 조사한
건물신축가액 (B) 271 295 317 352 412 485 516 547 544
A/B (%) 49.1 47.5 45.7 41.2 36.4 32.9 31.0 30.2 30.2
 자료 : 행정자치부.
② 세율구조의 문제
첫째, 종토세의 세율체계 및 인별 합산과세제도의 문제이다. 주요 문제점으로
는 급격한 누진세율구조와 합상대상 구분의 불합리를 들 수 있다.
현행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0.2%5%) 및 별도합산(0.3%2%)에 대한 각각 9단
계의 초과누진세율구조는 지나치게 누진적이다. 이러한 세율구조는 낮은 과표현
실화율 하에서 토지자산 중 일부만 인별로 합산하여 총보유액에 대해 과세하면
서74)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을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73) 재경부 외. 2002. 9. 4.「주택시장 안정대책」. p9.
74) 우리나라의 종합토지세는 이밖에도 과세표준 산정 시 부채를 공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불완전한 
인별 합산과세제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보유과세에 있어서 부의 다과(多寡)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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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종합토지세 과세구분별 물건수․면적 및 과세표준 현황(2001)
구  분
물건수(천건) 면적(㎢) 과세표준(10억원)
물건수 % 면적 % 과세표준 %
종합합산과세 18,542.8  57.8 28,935.8  46.1 167,003.3  49.5
별도합산과세  1,587.8   4.9 338.4   0.5  88,161.0  26.1
분 리  과 세 11,951.7  37.3 33,502.3  53.4  82,376.8  24.4
합        계 32,082.3 100.0 62,776.6 100.0 337,541.1 100.0
 자료 : 행정자치부. 2002.「지방세정연감」.
또한 합산대상 구분이 불합리하다. 합산과세의 대상토지를 종합합산․별도합
산으로 구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실효부담이 낮아지고, 심지어 별도합산보다 중
과하도록 설계된 종합합산이 오히려 별도합산에 의한 일률적인 합산과세보다 세
부담 면에서 우대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주택 재산세의 누진세율구조에 대한 문제점이다. 현행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서만 1주택단위의 가액규모에 따라 초과누진세율구조(0.3%7%의 6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응능부담 원칙보다는 단순히 대형 또는 호화주택에 대한 
보유 내지 공급을 억제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대형주택이더라도 일부 임대 또
는 대가족 거주용이라면 주택과소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자의적이며, 소득재
분배 및 주거의 평형효과가 미흡하다.
또한 세율구조의 누진도가 지나치게 급격하고 최고세율이 7%(주택가액 4천만
원 초과)에 달하여 다른 건축물과 세부담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세율구조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누
진적이기 때문에 주택․토지의 보유과세에서 세부담의 형평성도 문제로 나타나
고 있다. 보유과세에서 일반건물은 0.3%, 그 부속토지는 인별로 합산하여 0.32%
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토지를 건물이라는 자본보다 상대적으로 중과하
여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식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순자산세(즉, 순부유세)가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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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의 경우 0.37%의 누진세율이 해당건물에 대한 물세로서, 그리고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유형토지와 인별로 합산하여 0.25%를 
인세로서 부과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인별로 합산할 토지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통합부동산이 가지는 전체가치 중 토지의 비중이 높
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시가가 동일한 주
택 중에서 주택유형(단독주택․아파트)과 지역별 지가수준에 따라 부동산보유세 
부담(건물분 재산세와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이 차등화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75)
③ 불완전한 인별 합산과세제도의 제반 문제점
종합토지세의 최저세율(종합합산 0.2%, 별도합산 0.3% 등)과 재산세의 최저세
율(0.3%)이 지나치게 낮아 납세의무자의 90%가 10만원 이하의 종합토지세 및 재
산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종합토지세의 불완전한 전국적 인별 합
산과세제도는 행정 및 납세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 재분배 등의 정책효
과가 미흡하며 지방세의 성격이 상실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표 3-21>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세액단계별 과세상황(2001년)
(단위 : 천건)
구  분 합계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백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종합토지세 13,692.4 11,055.4 1,308.1 1,071.1 136.1 109.1 9.6 1.5 1.6
재  산  세
(건 축 물) 12,316.1  9,560.1 1,602.9 979.8  99.3  70.5 2.9 0.5 0.1
 주 : 종합토지세액 및 재산세액 1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각각 전체의 90.3%(1,236.4만 건), 
90.6%(1,116.3만 건)에 달함
 자료 : 행정자치부. 2002.「지방세정연감」.
75) 이는 토지․건물에 대한 부동산보유세의 세율이 모두 정률 비례세의 구조를 갖는다면 세부담 형평
성 및 자원배분의 왜곡정도가 덜 할 것인데 반해, 현행제도는 급격한 별도 누진세율체계(주택 : 
0.37%, 토지 : 0.25%)와 별도 평가체계(개별공시지가×적용율, 재건축비용평가법)로 운영됨으로써 그 
불형평성과 왜곡의 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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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행정비용이 과다하며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한다. 즉 전국의 토지를 합산
대상 구분에 따라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해서 누진과세하는 현행제도 하에서는, 
세액산정에 오류가 발생하면 당해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발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는 
등 행정비용의 과다와 납세자 불편을 초래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조세수입의 규
모도 크지 않고 재분배와 과세형평 및 토지이용의 효율 등의 정책효과도 불확실
하다는 점에서, 인별 합산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누진세율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회의적 견해가 표출되기도 한다.
<표 3-22> 종합토지세 최저세율 적용대상자 현황(2001)
구  분
전체 납세인원
(A)
최저세율 적용 납세인원
비율(B/A)
최저세율 납세인원(B)
종합합산과세표준 10,009,471명 0.2% 7,684,914명 76.8%
별도합산과세표준 1,125,769명 0.3% 908,022명 80.7%
농지 등 분리과세표준 2,557,203명 0.1% 2,242,027명 87.7%
공장용지 등 분리과세표준 - 0.3% 290,455명 11.4%
합  계 13,692,443명 - 11,125,418명 81.3%
 자료 : 행정자치부. 2002.「지방세정연감」.
종합토지세 최저세율 적용대상자 현황(2001년)을 보면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납세의무자의 각각 76.8%, 80.7%가 최저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실정
이며, 전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약 1,369만명) 가운데 81.3%(1,112.5만명)가 
0.1%～0.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셋째, 자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장애가 된다. 즉 전국적 인별 합산에 의한 누
진과세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예측이 곤란해지는 등 자율적인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되어 지방세로서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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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건물 이원적인 보유과세제도
과세대상물건을 토지와 건물로 나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로 이원화해서 과표
를 운영함으로써 과세절차의 번잡과 행정력의 낭비 및 (과세대상물건간) 과세형
평성의 결여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물과 토지의 과세표준가액을 정확하
게 구분하기 곤란하고, 이를 무리하게 구분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불공평의 원인
이 될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번거로움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재산세로 이원화하여 
세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각각 구분해서 평가함으로써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의 평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 부동산의 과세표준
가액이 낮게 책정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양도과세(양도소득세)
① 부동산 투기억제 및 경기조절용으로 활용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의 전형이다.76) 
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과세회피를 위한 매각
연기에 따른 동결(凍結)효과77)의 문제로 장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부
작용을 내재하고 있다.
② 세원포착율 미흡으로 구역제와 연계해서 활용
과표 등 세원의 포착율이 낮고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비롯한 과다한 비과세 또
76) OECD의 조세체계분류방식은 토지 등의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은 일종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과세로 
분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부동산 및 그에 대한 권리를 주된 대상으로 과세하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만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라고 할 수 있다.
77) 동결효과란 세제가 자산의 보유기간에 영향을 주는 현상 중에서 보유기간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현상을 말한다. 실현기준의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는 강력한 동결효과를 갖는
다. 동결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납세지연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고, 상속 또는 증여 시의 양도소득
세 소멸, 상속․증여과정에서 자본이득의 일부가 비과세 처리되는 것이 동결효과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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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면조항으로 인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담이 낮아, 실질적인 과세효과를 
얻기가 곤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등의 구역제(직접적인 규제수단)
와 연계해서 운용되고 있다.
③ 1가구1주택 양도세비과세 제도의 문제점
주택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근본취지는 “자가점유자
의 거주주택 이전 시 대체취득의 경우에 실현된 자본이득이 재투자된다”는 특징
에 기초하여 실현주의 과세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과세이연 또는 경감하자는 것
이다. 현행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제도는 이러한 취지에 비춰볼 때 다음과 같
이 실효성․형평성․효율성․안정성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78)
<표 3-23> 구역제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수단의 개요
구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소득세법(제96조, 제104조), 동법
시행령
주택법(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5),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4조)
제도
개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
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건교부장관(시․
도지사)이 지정하는 구역
재경부가 소득세법에 의거해 양
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곳
으로, 청약과 관계없이 부동산가
격이 상승하여 투기가 있는 경
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
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
이상)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이 주촉법에 의거하
여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신규주
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청약자
격 제한과 관련
첫째, 1세대1주택 소유자의 실현양도차익의 규모는 주택의 질․면적․위치 및 
주거환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는 주택 1채라는 물리적 기준으로 동일하게 비과세하며, 무주택자에게는 수혜
(受惠)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둘째, 양도차익이 많을 주택은 양도시점을 인위적으로 지연하고 그 외의 소유
주택은 양도시점의 비과세자격 유지를 위해 처분을 앞당기는 등으로 투자의사결
78) 노영훈. 전게논문.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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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왜곡을 낳아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셋째, 부동산경기에 따른 시장안정 및 활성화 대책의 수단으로 자주 동원됨으
로써 세제 및 세정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하고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4) 부동산가격평가체계
첫째 평가기준의 다원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다원화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즉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 행자부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내
고 있다. 1989년 공시지가의 도입으로 토지에 대한 공적평가체계는 일원화되었
지만, 건물에 대한 공적 평가체계는 여전히 다원화되어 있다.
거래관행상 일체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등기하고, 별도 
평가, 별도 과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부동산의 평가가격이 통상
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야 적정한 평가가 이루
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
되어 있고 지역별로 주택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평가가격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계산되지만, 출발점이 되는 단위면적당 건물
을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시장가격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시가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이다. 개별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인은 근본적으로 전국의 필지에 대한 실거래가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검인
계약서제도가 존재하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평가가격을 원칙으로 하는 양도소
득세 및 취득세․등록세의 규정으로  실지계약서가 제출되지 않고 실거래가격과
는 동떨어진 계약서만 제출되고 있다.
셋째, 시가와의 격차문제이다. 평가가격의 성격상 시가의 변동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의 시가는 경제상황 등의 변동을 즉각적으로 반영
하게 되는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이 조사기준일이나 조사기간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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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므로 실제고시는 통상 매년 6월 30일 고시되어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새로운 고시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 이전의 평가가격이 사용되므로, 이러한 제
반요인들이 개별공시지가와 시가간의 격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제곱미터 당 건물신축단가를 기준하여 여러 특성을 반영하는 산식에 의한 ‘건
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조세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등록세․재산
세의 경우는 실제의 신축단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양도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와 같은 국세는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제의 신축
단가에 근접하는 신축단가(2002년 420천원)를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시가의 채택에 의한 불평등 문제를 들 수 있다. 2인 이상
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
고 있으며, 감정평가의 실무상 평가의 목적에 따라 감정가액은 크게 차이가 발생
한다.
감정의 목적은 크게 시가(시가참조용)와 담보로 나눌 수 있는데, 담보를 목적
으로 하는 감정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실제 환가가치를 고려하고 또한 담보
가격이 실제 경매시의 법원 감정가격에 미달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손해배
상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수적 관점에서 감정이 이루어진다. 단순
히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조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납세자가 여러 감정기관에 임의로 담보용의 감정을 의뢰한 후 가장 낮은 
가액의 감정서를 제출하여 상속․증여세를 결정 받는다면, 일반 납세자와의 사
이에 조세부담의 격차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3)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국민통합 및 삶의 질 향상이라
는 국정과제 하에서 부동산세제 개편을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과 일부 개발지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끊임없이 과열되면
서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과 미등기․단기양도에 대한 세율인상 등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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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투기억제기능을 강화하는 대응조치를 취해 왔으며, 2003년 9월에
는 토지과표의 단계적 현실화․법정화(50%), 아파트 등 건물과표 현실화 및 세
율조정, 종합토지세제 개편을 통한 종합부동산세(국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보
유세 강화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2003년 10월 발표한 10.29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에서는 전반적인 정책
수단을 망라하면서 보다 세부적인 세제개선대책이 제시되었는데, 10.29 이전의 
대책과 금번 대책 및 향후 추가대책으로 구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4> 최근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구 분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10.29
이전
추진대책
양도세 강화
◦실거래가로 과세하는「투기지역」지정(53개 지역)
◦단기양도차익등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03. 9월 개정안 국회제출)
 -미등기 양도 : 60% → 70%, 1년미만 양도 : 36% → 50%
 -12년 양도 : 936%→40%, 2년이상 : 종전대로 936%
보유과세 강화 계
획 발표(’03. 9월)
◦재산세는 시가를 반영하고, 종토세는 공시지가의 50% 수준까지 단
계적으로 과표를 현실화(’04.’06.)
◦종토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 내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국가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 과세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06. 1월)
10.29
추진대책
종합부동산세 조
기 시행 추진
◦시행시기를 ’06년에서 ’05년으로 1년 단축
◦토지․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고액 보유
자에 대하여는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산층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
어나지 않도록 함
보유과세 과표현
실화 계획을 구체
화
◦’04년부터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시가를 반영한 건물과표 조정방안
을 조기확정하고 세부담 증가사례를 발표(’03. 11월)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토지과표현실화율(전국평균 36.1%)이 더욱 
낮아진 서울 강남․경기 일부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표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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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 분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10.29
추진대책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현재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1세대 2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936%, 1
세대 3주택 이상은 실거래가기준 936%로 과세 중
◦향후 부동산 시장동향을 종합 분석․판단해 필요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5%p 범위내에서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내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토록 함
◦특히,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세율을 60% 수준으로 인상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최고 75%(주민세
포함 82.5%)까지 과세
 -법 개정 후 시행하되, 기존주택은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1세대 3주택 보유 판정시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5호이상, 10년이상 
임대), 농어촌주택,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등은 예외인정
 -장기임대사업용 주택(5호이상, 5년이상 임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현재 임대중인 것에 대하여만 현행 규정대로 적용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DB 구축(’03. 
하반기)
◦행자부의 주민․지적전산망, 건교부의 주택․토지전산망, 국세청의 
양도세전산망을 연결, 인별․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
◦다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투기거래자 조기 색출에 활용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전자신고 시
스템 구축(’04. 하
반기)
◦중개업소는 계약시 시․군․구에 검인계약서를 전자신고하고 시․
군․구는 국세청․등기소에 거래정보를 제공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계약서 전산신고 등을 담은 「부동산중개업
법」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운영을 거쳐 ’04년 하반기부터 전자신고 제도
를 시행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기반이 구축되는 시기에는
 -취․등록세 등의 세율 인하를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04. 하반기)
향후시장
동향에
따른
추가대책
투기지역내 고가
(주택의 취득세․
등록세 중과
◦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현재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
로 부과하는 취득․등록세를 
◦앞으로 투기지역내에서는 실거래가가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실거래가 과세기
반 구축에 맞추어 
양도세제의 개편
추진
◦기준시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하여, 중산층 이하
가 주택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수준의 양도차익은 비과
세하되,
◦고가주택의 초과 양도 차익은 양도세로 흡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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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
 주요국가의 부동산시장관련정책
 및 운영사례
이 장에서는 주요국가의 부동산시장관련정책 및 운영사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유럽
(EU)국가 중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과 일본, 미국 총 5개국의 사례를 정리하고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각 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럽은 전반적인 부동산관련 정책 및 제
도, 일본은 토지이용․정보, 미국은 부동산거래관련 제도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방안을 제시에 있어서 
기본바탕이 된다.
1.  유럽(EU)의 부동산시장관련정책 및 운영사례
1) 영국
 
(1) 부동산시장 현황
2001년 하반기까지 침체되었던 영국의 주택시장은 2002년에 접어들면서 갑자
기 폭등하였다. 2002년 들어 주택가격은 30%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이는 가
까운 EU국가인 스페인이나 덴마크의 주택가격상승률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서 가격상승이 지속된다면, 주택시장의 거품 발생이 우려되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03년에 주택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수요
의 증가로 인하여 주택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시장의 불안의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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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공급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 주택공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공공주택공급은 감소추세를 기록하였다. 시장중심적 
주택체계와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EU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의 주택공
급률을 기록함으로써 주택시장의 불안을 가져오고 있다.79) 
(2) 부동산 거래실태
매매에 대한 중개업무는 대부분 부동산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중개변호사
(Solicitor/Lawyer)가 담당하며, 이들은 부동산매매에 관한 모든 법률적인 절차를 
대행한다.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매도인측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양당
사자는 본계약 성립될 때까지 구속된다.80) 
매수인은 중개변호사 수임료와 등기비용(land registry)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의 
약 4%에 해당하는 매매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87,500(￡60,000)이상의 등록세
(stamp duty)를 부담하며, 이는 매매대금의 1-2%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담보대
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평가비용과 측량비용이 추가된다.
영국에서는 모기지제도를 통하여 주택가격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대략 25년 정도이다. 모기지제도는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대한 혜택이나 
배려로서 고정이율로 운영된다.81)
(3) 부동산 세제
영국의 부동산보유과세로는 ‘카운실세’(Council Tax)가 있다. 과세표준은 주거
용자산의 가격으로 납세의무자는 실제거주하고 있는 점유자이다. 세율의 결정방
79) RICS European housing review 2003 ; http://www.realestate.australia.db.com/PWCM/downloads/2002_Globa
l_RE3.pdf
80) http://www.overseaspropertyonline.com/european/uk.html.
8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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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자산의 평가가액에따라서 A～H의 8등급의 가격대로 분류하여, A등급(4만
￡ 이하)시 ￡565에서 H등급(32만￡ 초과)시 ￡1,694까지 , 각각의 가격대별 세율
을 결정하는 체계로 되어있다.82)
영국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이
며, 법인의 경우에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법인세 내에 포함해서 과세한다. 
1986년의 대폭적인 세제개혁으로 1988년부터 모든 양도소득을 일반소득과 함께 
2단계 누진세율(25%, 40%)로 종합과세 하게 되었으나, 상당 규모의 양도소득공
제를 허용하고 물가연동공제와 상속시 양도소득공제 채무의 소멸과 같은 우대조
치를 두었다. 1998년에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자산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베이
스의 편입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테이퍼 제도(taper system)를 도입하였다.83) 
(4) 부동산 중개업제도
영국의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업자는 적산사(chartered surveyor)가 하고, 계약
서 작성은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솔리시터(solicitor)라 불리는 변호사를 
세워서 행한다. 솔리시터 제도는 거래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등기를 하고, 토지거
래의 공평성확보수단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84)
영국에서는 1968년부터 부동산 중개사가 전문업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는데 
영국 왕립 측량사협회가 이를 제도화했기 때문에 자격취득이 어려웠다. 부동산 
중개사가 되는 길은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거나 특정한 대학에서 부동산교육을 
받거나 하는 등 크게 두가지 길이 있다.85) 
Chartered Surveyor의 자격조건은 왕립평가사협회(RICS)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또는 3년의 실무연수과정을 거쳐 RICS가 주관하는 최종평가를 받
82) 지대식․최수. 2003. 부동산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pp22-23.
83) 지대식․최수. 상게서. pp28. 
84) 이창석․김용민. 1999. “부동산시장에 있어 거래 정보체계에 관한 일고”. 「대한부동산학회지」. 대
한부동산학회지. pp98-99; 이창석. 1995. “각국별 부동산중개업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미국․영국․
프랑스․독일․일본 및 한국을 중심으로 -”. 「대한부동산학회지」. 대한부동산학회. p99.
85) 이창석. 1993. 「신 부동산학 개론」. 서울 : 형설 출판사. p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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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자격이 부여된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FRISC의 자격을 받게된다. 자격
취득 후에는 3년간 총 6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86) 적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중개업무 외에도 감정평가, 빌딩, 토지행정 등의 업무가 있다.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는 주택매각 또는 임대차중개, 상공업용 부동산의 매각이나 임대, 토지에 대
한 대리인, 부동산․골동품․가축 등의 경매 등이다.87) 계약의 원칙은 전속중개
계약이다. 복수의 업자가 협력하는 경우에는 공동중개의뢰계약으로 행하고 있
다. 매매계약의 합의가 성립하면, 계약서의 작성 및 등기업무는 사무변호사에게 
맡기며, 사무변호사는 중개업자의 피고용자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88) 
영국에서는 부동산업무를 하기 위한 등록제도나 면허제도는 없다. 그러나 악
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에 의하여 부정한 짓을 한 업자는 적발
되어 추방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또 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을 법
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중개회사 또는 중개인의 명의로 독립된 구좌를 개설하여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매수인이나 매도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있
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는 중개업자가 맡고, 계약서 작성 및 등기, 금융문
제는 소송대리인이 맡고 있어, 거래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89)
(5) 부동산 등기제도
영국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영국법상 가장 뒤떨어진 제도의 하나로써 전국적인 
토지등기법이 생긴 것은 1892년이었다.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25년에 
비로소 Torrens System에 의한 현행 「토지등기법」(Land Registration Act)에 이
르렀다. 등기제도가 없었던 시절에는 토지에 관한 권원(title)의 입증은 그 토지를 
매매할 때 꾸민 사증서(私證書)를 보고서 따져야만 했으며, 토지매매 저당설정의 
경우에 필요한 그 토지의 권원조사는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86) 송태영. 1995. “유럽의 감정평가업계 동향”. 「감정평가」. 가을호. pp68-69.
87) 최종윤. 1998. “부동산중개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p45.
88) 박세일. 1994.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개혁」. 서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p78.
89) 김봉선. 2000. 부동산중개제도의 발전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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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등기제도가 확립된 뒤에도 영국에서는 전국에 강제적으로 시행되
지 않고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임의적」인 제도로서 방임되어 있는 형편이
다. 여기서 임의적이라 함은 토지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면 그 후에 등기가 물권
변동의 성립요건으로 되고 또한 공신력도 인정되지만, 보존등기를 하느냐 않느
냐는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존등
기를 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고래의 사적이 입증방법에 의한 물권변동이 행하
여질 뿐이고 등기법이 여기에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등기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ondon주변 그 밖의 여러 지역에 있어서 등기법을 강
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90)
영국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는만큼 보존등기를 할 때 권원조사(examination of 
title)에 있어서는 신중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권원조사에는 권리
자가 제출하는 과거의 거래상 증서를 조사함은 물론, 이해관계인 내지 일반인들
을 위하여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기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수도 있다. 
등기관리는 심사한 후에 등기신청을 인가 또는 각하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신청자는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1필
의 토지에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부분(property register)․소유권에 관한 부분
(proprietorship register)․토지에 대한 각종 부담에 관한 부분(charges register)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한다.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자에게는 토지권리증
(Land Certificate), 저당권자 등에는 부담권리증(Charge Certificate)을 교부하며 이 
권리증은 등기부의 완전한 등본기능을 갖는다. 이미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등
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 된다. 보존등기를 할 때에 신중한 권원심사를 거쳤
고 또 권리증이 등기부의 완전한 부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권변동에 의한 
등기절차는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며, 공신력이 인정되
90) Walsh. The Law of property. 2nd Editon. pp767-782; Tiffany. A treatise on the Modern Law of Real 
property. new abrigded Edition. pp863-868; 법무부. 1995.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법무자료 제190
집. pp81-166; 김하연. 1998.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사회과학연구」제17집. 배제대학교 사회
과학연구소.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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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건은 직접적인 법률행위가 유효․유상․선의이어야 한다. 영국등기법은 광
범한 국가보상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보상을 위한 기금으로서는 각종의 
등기수수료의 일정부분을 별제하여 보험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91) 
2) 프랑스
(1) 부동산 시장현황
프랑스의 주택시장은 이자율 감소로 인한 부동산 구매력상승과 최근 경제침체
의 회복에 따라 2002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호황이
었던 주택가격은 2002년에 대체로 4%의 가격상승이 이루어졌다. 전세수요 역시 
파리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
성 때문에 주택공급률은 하락하고 있다.92)
(2) 부동산 거래실태
프랑스에서 부동산의 매매는 정형적으로 이루어진다. 매도인과 가격협상이 이
루어지게 되면, 양 당사자는 가(假)계약서에 서명하게 되고, 계약금은 매매가액
의 10%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 중개업자(notaire : estate agent, French 
solicitor)93)는 계약금을 수수(收受)하고, 그 계약서는 양 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
를 구속한다. 만약 매수인이 부동산대출(mortgage)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부동산 대출금을 계속적으로 상환하지 않으
면, 계약금은 몰수된다. 중도금과 제반수수료는 모두 부동산 중개업자(Notaire)에
91) 김하연. 1998.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사회과학연구」제17집. 배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39-41.
92)  RICS European housing review 2003 ; http://www.realestate.australia.db.com/PWCM/downloads/2002_
     Global_RE3.pdf.
93) 프랑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notaire)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리하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공무원이며, 부동산의 안전한 양도를 위해서는 중개업자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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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급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권리증서(the deeds)에 따른 본계약서에 서명하
게 된다.94)
매매계약은 부동산중개업자(Real Estate Agent)나 노테어(Notaire, Notary)에 의
해 작성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매수인은 10%의 계약
금을 노테어나 상대방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몰수된다. 본계약는 공증인의 입회 하에 작성되며, 
권리증서(the deeds)가 매수인에게 양도된 후 등기절차가 진행하게 된다. 매수인
은 중도금 및 잔금을 공증인에게 이행하여야 하며, 노테어는 이를 매도인에게 지
급한다.95)
계약단계 중 가계약 단계에서는 권리증성의 진실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며, 
노테어에 의해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변호사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
계약을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개자문 및 계약작성에 관한 법률적․조세적 
부분은 노테어가 그 권한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노테어를 경유하지 않
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되기도 한다. 계약서에 서명하게되면, 양당사자
는 그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노테어의 계약상 개입은 장래에 발
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분쟁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96)
계약 단계에서 노테어가 심사하는 내용은 당사자 적격, 담보현황, 도시계획상 
규제내용, 재산권 공증이다. 
첫째, 노테어는 계약상 양당사자의 행위능력 및 신원관계 등 매매당사자의 적
격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행위무능력자로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계약에 대한 책임은 노테어가 지게된다. 따라서 노테어는 출
생증명 및 결혼증명에 관한 제반증명서를 담당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매매당사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민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제한은 없다.97)
94) http://www.propertyfinance4less.com/france.html.
95) http://www.overseaspropertyonline.com/european/france.html.
96) http://www.bluebluesky.net/buy.html#Anchor-Three%20q-57275
97) http://www.bluebluesky.net/buy.html#Anchor-Three%20q-5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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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테어는 부동산의 담보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매각되는 부동
산의 담보물권에 대한 심사가 없이는 매도인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노테어의 요청에 따라 담보물권등기소는 당해 부동산의 담보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된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만약 당해 부동산의 담보물권자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노테어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노테어에게 책임이 있다. 담보물권에 대한 문서의 증명력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간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노테어와 
등기소의 책임을 통하여 계약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셋째, 노테어는 매매부동산에 존재하는 도시계획상 규제현황에 대하여 매수인
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노테어는 필지내에 지역권의 제한이 없다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측량사를 통해 물건의 지적내용에 관한 서면을 매수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넷째, 노테어는 권원의 진실성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으로
부터 이전등기를 하기 전 30년 동안의 권원관계를 심사하여야 한다.98) 심사가 있
은 후에는 그에 관한 서면을 100년 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재산권 권
원심사(공증)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소송(특히, 상속재산에 관한 경우)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앞서 제시한 노테어에 의한 모든 심사절차는 안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
한 선결조건이며, 이러한 심사절차가 종료되기까지는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후에 매수인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99)    
노테어를 통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
약금은 노테어에게 지급하며, 이러한 계약금은 매수인의 대금이행채권을 담보하
게 되고,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부동산의 매수를 원하
지 않는 경우에는 노테어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몰수되고, 노테어는 이를 매도인
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후 매수인은 부동산 최종매수일까지 매매가액의 90%에 
98) 프랑스에서는 부동산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99) http://www.bluebluesky.net/buy.html#Anchor-Three%20q-5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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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잔금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테어가 감독하는 계약 중 매수인이 사망하
는 경우에는 노테어에 의한 보험을 통해서 상속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100) 
최종계약단계에서 노테어는 계약상 내용의 합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동산 
권리증서, 모기지서류 등 다양한 관계문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기
간은 대략 3개월 가량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을 요한다. 노
테어의 심사 후에 본계약에 서명하게 되면, 계약의 확정적 증명력이 생기게 되
며, 노테어에 의하지 않은 계약에 관한 소송에 비교해 볼 때, 노테어에 의한 계약
의 소송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101)
부동산거래의 공적개입방법은 선매권행사를 전제로 한 부동산거래신고제이
다. 현재 주로 기능하고 있는 제도는 토지선매권이다. 이 제도는 시․군․면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모든 부동산선매는 시․군․면에 그 가격․조건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토지선매권제도는 보유지 형성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지가조절
기능에 중점이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가격통제기능은 없다. 그러나 선
매권자가 신고가격이 너무 높다고 인정될 때는 신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
도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이긴 하나 적정가격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신고에 의해 시․군․구․면은 시장정보를 
항상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102)
노테어가 수행하는 공증에 대한 비용은 법정수수료로서 당사자나 노테어가 임
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매매의 공증비용은 매매
가액(부가가치세 20.6%포함)의 0.825%이다. 만약 노테어가 2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증비용은 고정되며, 노테어간에 배분된다. 그러나 매매중계 및 계약에 관한 비
용은 거래당사자와 자유롭게 결정한다.103) 
100) http://www.bluebluesky.net/buy.html#Anchor-Three%20q-57275
101) Ibid.
102) 이창석. 1995. “각국별 부동산중개업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및 
한국을 중심으로 -”. 「대한부동산학회지」. 대한부동산학회. p103-104.
103) http://www.bluebluesky.net/buy.html#Anchor-Three%20q-5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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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매매가액의 대략 12%에 상당하는 매매비용을 부담한다. 공증인 수
수료는 매매가액의 3%내외이며, 이전세(transfer tax)가 7.5%, 등기비용이 6%정도
이다. 매도인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104)  
프랑스에서는 모기지를 통하여 부동산 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주택자금을 대
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가계약시 매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일반상환
기간은 15년이다.105) 모든 종류의 모기지(mortgage)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상
태와 증명이 요구된다. 모기지는 주로 부동산의 취득․보수․건축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역모기지(re-mortgage)나 주택담보대출(equity loan)이 
이용되기도 한다. 대략 매매대금의 20%의 예치금이 필요하고, 일정액의 수수료
가 요구된다. 모기지는 원금상환에 기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이자지
급부가 이용되기도 한다.106)
(3) 부동산 세제
등기세는 지방세이며, 등기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부담한다. 이는 노테어가 납
부하며, 신축건물(5년 이내) 또는 기존건물(5년 이상)에 따라 과세의 내용이 달라
진다.
신축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부과된다. 즉, 신축 후 5년 미
만의 건물은 매각하는 경우에는 20.6%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매매계약상 매
매가액은 항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프랑
스 조세체계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세금 중에 하나이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매주택이 기존건물이지만 매수인이 4년 이내에 재건축을 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20.6%)를 포함하게된다.
104) http://www.overseaspropertyonline.com/european/france.html.
105) http://www.overseaspropertyonline.com/european/france.html.
106) 최소대출금액은 75,000EUR(대략 ￡50,000)정도이며, 모든 모기지 상품은 70세 이전에 상환을 원칙
으로 하며, 생명보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http://www.propertyfinance4less.com/france.html.
제 4장∙주요국가의 부동산시장관련정책 및 운영사례   111
5년 이상된 기존건물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는 등기세가 부과되며, 등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또한 세율은 부동산의 매매목
적에 따라 달라지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가나 사무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상업용 부동산의 이전에 대한 등기세는 18.6%에 달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매년 다양한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세는 모든 부
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전체보유면적에 대해 부과된다. 주민세는 건
물의 실제거주자에게 부과되며, 이 또한 거주면적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에 따라 부동산세보다 세액
이 높은 경우도 있다.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Professional tax)를 부담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회사수입 및 종업원의 수에 따라 산정된다.107)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는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 후 2년 미만에 양도하
는 경우에 부과되고,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세는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점유자를 기준으로 주민세에 부가하여 과세된다.108) 
(4) 부동산 중개제도
1970년 부동산거래업법이 제정되어, 197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률에 
의해 부동산업의 면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동법률의 내용은 거래제도, 거래업 
면허결격, 자격자양성, 보험, 보증,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업자는 
‘Agence Immobiliere'고 부른다. 파리 등 대도시에는 중개업․관리업․개발업 등
으로 분류되어 전문화되고 있으나, 지방도시에는 본격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부
동산업자가 모든 업무를 겸하고 있다. 부동산 관리업자나 부동산 대리업자가 되
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능력과 신용도에 따라 발행하는 ’프로페셔널 카드‘라는 면
허가 필요하다.109)
107) http://www.bluebluesky.net/buy.html#Anchor-Three%20q-57275 
108) http://www.overseaspropertyonline.com/european/france.html.
109) 이창석. 1995. “각국별 부동산중개업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및 
한국을 중심으로 -”. 「대한부동산학회지」. 대한부동산학회.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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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중개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필요
하며, 이에 추가적으로 부동산계약에서 노테어(Notaire)제도를 두고 있다. 
노테어는 공무수탁사인110)으로서 자신이 감독한 계약의 안전을 보증하고, 권
리증서(the deed)를 공증할 권한을 국가에서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노
테어에 의한 공증은 계약일자와 계약내용에 관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정으로 
증명하는 효력이 있다. 노테어는 법률전문직종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광범위
한 법률상 책임을 진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 형사책임을 
지며, 모든 노테어는 계약상 발생할 사고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야 한다.111) 노테어는 공무원과 매매중계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즉 부동산
법률, 가족법, 회사법 등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지역적 범위에 
제한이 없고 프랑스 전역이 업무범위에 속한다. 부동산의 매매와 같은 계약에 있
어서 정부는 노테어에게 법률상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점권은 계약
상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또한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독점
적인 권한 및 권원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의무를 지며, 관여한 계약의 내용 및 권
원의 안전성에 과실이 있는 경우는 법률적인 책임을 진다. 즉 노테어는 계약성립
에 관한 권한이외에 권리증서에 대한 공증을 수행한다. 법률상의 계약내용이 복
잡해지면서 노테어 제도의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112)   
프랑스에서의 노테어는 부동산 관련 책임과 권한이 독점적으로 지워진 직업으
로 현재 프랑스에서 8,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입문과정은 총 7년으로, 법
대 4년, 부동산법 과정 1년, 실무연수 2년이 지나야 변호사자격을 취득한다. 변호
사는 계약의 조건에 관해 책임을 지고, 한 변호사가 양쪽을 대리할 수 있다. 본계
약이 되면 변호사는 등기소에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세금에 관한 내용도 변호사
가 처리한다113) 
110)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특정한 공적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
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지 사인(私人)을 말하며 국가적 공권이 부여된 사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111) http://www.bluebluesky.net/buy.html#Anchor-Three%20q-57275
112) http://www.bluebluesky.net/buy.html#Anchor-Three%20q-57275
113) Chang, Young-Dong. 2004. 5. 25. 「Real estate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 Europe」. Herald 
Economic Daily. Real estate team.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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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등기제도
프랑스의 물권변동은 저당권자의 합의만에 의하여 곧 효력을 발생하므로 등기
는 물권변동에 대한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이다. 
따라서 독일의 제도와는 달리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
에 대한 계약서의「공증」과 「등록」을 필한 후에만 가능하다. 이 세가지의 절
차는 각각 분업화되어 있으며 공증사무는 공증인(notaire), 등록사무는 등록사무
관리국(Direction générale de Íenrgeistrement)의 등록접수공무원(receveur de  
Íenrgeistrement)이, 그리고 등기는 등기공무원(conserveur des hypothéques)이 분담
하고 있는데 등기공무원은 등기를 함에 있어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으므로 등
기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절차상의 흠결여부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등기
공무권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주어져 있다. 등기부의 편성은 부동산의 권리자
를 표준으로 한 인적 편성주의에 의한다. 그러나 인적편성주의는 공시방법으로
서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없으므로 1955년의 개정된 등기법에서는 부동산 표함
(票函)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편성주의 요소를 가미하였다.114)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의 사항이 실체법상 불성립하
거나 무효인 때에는 그 불성립,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나 등기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하고 또 등기의 방
식이 담당자가 제출하는 공증문서를 그대로 편철하는 것이므로 공증문서에 단순
한 추정력이 아닌 법정증명력이 인정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된다.115)
등기의 신청은 단독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어 신청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114) 권용우. 1989. “검인계약서의 사용과 물권변동이론의 수정”. 「법학논총」 제15집. 단국대 법과대
학. p106; 김하연. 1998.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사회과학연구」제17집. 배제대학교 사회과
학연구소. pp38-39. 
115) 김용한. 1978.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과한 연구」. 서울 : 한국민사법학
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p31; 김정현. 1978. “부동산등기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입법의 방향”. 「부동
산등기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민사법학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p140; 김하연. 1998.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사회과학연구」제17집. 배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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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등기청구권이라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등기공무원은 실체적 심
사권이 없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의 책임한계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직무집행상의 책임도 민사적인 책임에 불과하고 행정책임은 없다.116)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2달 정도가 소요되며, 
노테어에 의한 공증권리증서만이 등기될 수 있다. 권리증서의 내용은 노테어와 
등기소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 한편으로 이러한 절차는 다른 나라에서의 등기절
차에 비해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의 
소송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117)
3) 독일
(1) 부동산시장 현황
독일은 주택에 관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여 있다. 첫째, 주택보급율이 40%대
에 머물러 있다. 둘째, 주택시장은 독일통일, 통일에 따른 서독으로의 이민자가 
급증, 이에 따른 주택공급붐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1994년에 주택공급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민간전세시장은 침체하게되었다.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은 이후 4년간 하락하게 되었으며,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주택거래와 신규주택건설도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 주택시장은 다양한 국면을 
맞았다. 독일 서부지역의 일부 도시에서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수요증가에 
따라 완만히 상승하여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영향을 덜 받았으나, 서부의 다른 도
시에서는 기존 공급과잉에 따른 영향으로 아직도 주택경기가 침체상태에 있고, 
동부지역 역시 공급과잉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18)   
116) 김하연. 1998.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사회과학연구」제17집. 배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39-40
117) 프랑스에서는 부동산계약과 관련하여 연평균 계약건수 대비 0.5%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한다( 
http://www.bluebluesky.net/buy.html#Anchor-Three%20q-57275).
118)  RICS European housing review 2003 ; http://www.realestate.australia.db.com/PWCM/downloads/2002_Glo
bal_RE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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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거래실태
부동산 매매의 근거법률은 일반적으로 민법(BGB, Bürgerliches Gesetzbuche)을 
기초로 하며, 계약의 형식이나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는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
(Wohnungseigentumsgesetz), 빌딩법(Wohnbaugesetz) 등이 있다.119) 매매계약상 법
적절차 및 계약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solicitor, lawyer)나 공증인
(notary)을 필요로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등기소에 권원
(title deeds)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전되며, 공인공증인제
도는 모든 부동산계약에 있어서 의무사항이다.120) 부동산 계약은 공증인 입회 하
에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의 이행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부
동산등기부를 확인하고, 재산권의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독일은 선매권제도가 있고 매매계약 신고제를 운영하며, 지방공공단체가 개인
의 토지거래에 관여한다. 시․군․면에 신고해야 한다. 등기소는 시․군․면이 
선매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선매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될 때까
지 등기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독일은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어 있고 등기소가 등기신청을 수리
하지 않는 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군․면에 선매
권이 부여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에 의하여 시․
군․면은 토지거래가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선매권
은 매도인과 제3자간의 합의가격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
개발 및 신개발지에서는 거래가격이 통상가격을 상회하는 경우에 거래를 인정하
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시․군․면은 토지감정위원회의 통상가
격을 상회하는 경우에 통상가격으로 선매할 권한도 갖고 있다. 그래서 거래가격
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거래에 따른 절차는 계약
서의 작성, 시․군․면에 매매계약의 신고, 토지감정위원회에 신고, 등기 등 토
119) http://www.ehrhart.org/real_estate_transactions_in_germ.htm
120) http://www.overseaspropertyonline.com/european/german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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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거래의 모든 국면에 공증인이 공적인 입장에서 관여하고 토지거래의 공정, 사
무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다.121)
매매비용은 부동산 매매가액의 대략 6-7%내외이며, 여기에는 이전세(3.5%), 
공증인 수수료(1.5%)가 포함된다.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액의 
5-6%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씩 부담한다.122) 한편 모기지를 통한 담보대출
은 매매가액의 70%까지 가능하며, 승인을 위해서는 대략 6년 간의 정기저축증명
이 필요하다.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며,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3) 부동산 중개제도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영업을 위한 특별한 법적 자격 기준은 없다. 때문에 소
비자들에게 공신력 있는 자격자의 관리는 협회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는 독일 중개업자 그룹(RDM)과 독일 부동산 금융 중개업자 연
맹이다. 부동산 거래활동의 특색은 거래당사자들이 공증인 앞에 출두하여 물권
변동에 대한 합의를 하여야 거래가 인증되는 것이다.123) 중개계약은 RDM의 약
관을 원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회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124)
부동산중개사의 자격을 얻으려면 부동산전문업자협회인 RDM(Bundesverband 
Ring Deutscher Marklere)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이 부동산전문업자협회의 회원
이 되려면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한편 부동산전
문업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는 몇 개 대학에 부동산연구실이 있으며, 
이들 대학의 연구과정을 수료한 후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부동산전문업자 
수료증」을 수여 받는다. 1975년 경제부의 부령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의 개업은 
121) 이창석. 1995. “각국별 부동산중개업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및 
한국을 중심으로 -”. 「대한부동산학회지」. 대한부동산학회. p107.
122) http://www.overseaspropertyonline.com/european/germany.html.
123) 박학률. 1986. “부동산중개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현실화 방안”.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
124) 김장식. 1991. “부동산중개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김봉
선. 2000. 부동산중개제도의 발전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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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었고, 업무상 과실에 의한 보험 및 보증채권기탁제가 의
무화되었다. RDM은 1975년 독일은행과 공동으로 부동산정보센터(Information 
Zentrum Immobilien ; IZI)를 설립하여 부동산정보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다. 
RDC회원은 의뢰받은 모든 물건에 대하여 IZI 운영경비의 일부는 회비형태로 징
수하고 일부는 은행이 부담한다. 이때 은행이 받는 반대급부는 반드시 동 은행을 
통하여 융자받도록 제약되어 있다. 계약 합의가 성립되면 당사자와 중개업자는 
공증인에게 가서 약정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인은 계약의 기록을 공적장부
에 기입서명하며, 기록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125)
이와 달리 공증인(Notary)은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법률상 광범위한 권한을 갖
는다. 공증인은 전문가로서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계약상 
내용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은 부동산의 이전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 한정되며, 경제적인 문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공증인은 양당
사자에게 계약의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 상세한 내용 및 이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할 법률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계약상 모든 당사자는 공
증인의 고지의무와 설명의무 이행시 출석하여야 한다. 부동산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 없는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공증인
은 자신의 법률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할 책
임이 있다.126) 
 
(4) 부동산 세제
독일의 부동산 보유과세에는 시읍면세인 부동산세(Grundsteuer)가 있다. 부동
산의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에다 ‘조세산
정률’을 곱하여 결정된다. 조세산정률이란 연방법에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농
업용 0.6%, 일반건물 0.35%, 2세대 주택 0.31%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127)
125) 김창식, 1991.「공인중개사의 전문제도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p21.
126) http://www.ehrhart.org/real_estate_transactions_in_ger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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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적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총자본이득이 521유로(약 70만원) 이상이고 취득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매각하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과세한다. 그리고 
일정기간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비과
세로 한다. 또한 장기 양도소득은 비과세 되는 반면, 1,000유로(약 137만원) 이상
의 단기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된다. 여기서 장기의 의미는 토
지․건물은 10년 이상, 주식과 기타 자산은 6개월 이상을 말한다.128)
양도소득세는 보유후 10년 이내에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소득세율에 
따라 부과된다. 토지세는  대략 1% 정도이며, 비거주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0.5%
의 부유세를 부담하여야 한다.129)
(5) 부동산 등기제도
1필의 토지, 개개의 아파트, 건물은 별개의 등기부를 갖는다. 즉 등기부는 등기
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편성하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하고 있다(Grundbuchordnung; 
GBO 제3조). 등기부는 물건의 형상에 관한 부분, 담보 등의 제한물권에 관한 부
분, 기타 제3자의 통행권 및 공중권제한사항에 관한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등기
에 관한 사항은 강행법규로서 공증인(notary)이나 판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
경할 수 없으며,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다.130)
독일법상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다(BGB 제873조). 이 점은 한국과 동
일하며, 등기를 물권변동의 대항요건, 즉 물권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을 뿐인 프랑스법과 대조적이다.131) 독일법상 등기주의 내지 성
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더라도 등기가 형식적 확정력 내지 설권적 효력을 가지
127) 지대식․최수. 2003. 부동산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pp25.
128) 지대식․최수. 상게서. pp31-32.
129) http://www.overseaspropertyonline.com/european/germany.html.
130) http://www.ehrhart.org/real_estate_transactions_in_germ.htm
131) 법무부. 1999.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법무부.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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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된다. 
여기서 BGB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에 추정력과 공신력을 주고 있으며, 등
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는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BGB 제891
조). 이와 같이 추정력이 인정되는 결과, 반대의 주장을 하려는 자는 반증을 들어
야만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다. 이 추정력은 소송상 그 의의가 있는데 그치며, 
등기의 정당성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조치
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 민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
부의 내용은 선의의 취득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독일 민법상 인정되는 등기부의 공신력이다(BGB 제892조․제893조).132)
독일법상 등기공무원은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신청이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즉, 관할․등기능력․처분권한․대리권․의사표
시의 형식과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심사하는 의사표시는 신청․등기
허락과 같은 등기법상 내용에 한하며, 물권적 합의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뿐
만 아니라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즉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행위도 원칙적으로 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독일법은 형식적 심사주의 내지 형식적 적법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채권행위는 공정증서로 작성하여야 하고, 
이 공정증서를 제시한 경우에만 합의(Auflassung)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한도에서는 완전한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할 수 있다(BGB 제925조의a). 이 점
에 있어서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등기법과 다르다.
4) 시사점
(1) 영국의 시사점
영국은 중개거래사고 방지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중개회사 또는 중개인의 명의
132) 법무부. 1999.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법무부.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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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독립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문제는 중개전문변
호사(solicitor)라고 불리는 소송대리인이 맡고 있어,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자금내
역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동산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3의 거
래기관을 통한 부동산거래를 유도(예컨대, 은행거래 의무화나 수표거래 의무화)
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1925년 이래로 등기제도가 확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강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가 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조사에 있어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
고, 부실등기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시행하는 특색이 있다. 
우리의 경우  등기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부실등기의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할 우려
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등기내용의 실질심사를 통한 등기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등기내용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심사를 위한 시간적 비용과 행정적 비용을 고
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다. 
(2) 프랑스의 시사점
프랑스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노테어제도 라고 할 수 있
다. 노테어는 권원조사, 계약의 공증, 거래의 이행 등을 수행하며, 부동산계약에 
있어서 독점적인 권한 및 권원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의무과 계약의 안전성을 보
장하고 있다. 프랑스 노테어는 중개전문변호사로서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법무
사/변호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직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의 물권변동은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
라가 물권변동에서 등기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데 비해, 
프랑스는 당사자의 합의(물권변동의 합의)만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변경되는 
제 4장∙주요국가의 부동산시장관련정책 및 운영사례   121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등기부의 편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등기
대상을 중심으로 한 물적편성주의인데 반하여, 프랑스에서는 권리자 중심의 인
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의 실질적인 심
사권한이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노테어 제도를 통하여 권원심사 및 계약의 공증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한국보다 등기의 진실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곧장 노테어와 같은 전문제도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전
문성을 제고하고, 계약단계에서 공증제도를 활용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한 선매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즉 시․
군․면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모든 부동산은 시․군․면에 가격․조건을 신고하
도록 하고 있고, 부동산을 주변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정부가 
그 가격으로 부동산을 강제 매입하는 방법으로 적정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에서도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매제도를 도입
한다면, 이중계약서로 인한 조세포탈관행을 바로잡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 독일의 시사점
독일 역시 매매계약에 대한 공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부동산계약은 공증인
의 입회 하에서 이루어지고, 공증인은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고 재산권의 제한
사항에 관하여 심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공증인
(Notary)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광범한 권한을 갖고 있다. 
독일에서는 매매계약신고제를 통한 선매제도를 운영하고 지방공공단체가 개인
의 토지거래에 관여하고 있다. 즉 시․군․면이 선매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명
백한 경우에만 등기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등기제도는 한국과 유사하나, 
등기심사절차가 사실상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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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부동산시장관련정책 및 운영사례 
1) 부동산시장의 동향
일본에서는 자산디플레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변화하면
서, 부동산의 이용가치에 근거하여 지가가 형성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자료 : 국토교통성.「지가공시」.
<그림 4-1>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일본의 지가변동률 추이
(1) 실수요 중심의 토지시장과 지가의 개별화
일본의 부동산시장은 <그림 4-2>에서 보는 것처럼 장기간에 걸친 지가하락에 
빠져들었으며, 1991년부터 계속해서 부동산투자에 대한 자본손실이 발생하고 있
다. 이런 가운데 자산으로서 토지의 유리성을 인식하는 국민과 기업이 매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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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토지소유만으로 이익을 올리기보다는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가치
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식이 변경되면서 부동산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
고 있다.
근래의 지가동향은 편리성과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가격하락폭이 축소되
고 있으며 입지조건이 좋은 지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도 보이는 한
편, 편리성․수익성이 열악한 지점에서는 여전히 하락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토지형상이나 도로접면 여부 등 토지가 갖는 특
성, 이용용도 및 건물 등에 의해 결정되는 토지의 수익성․편리성의 차이와 개별
지점의 입지상황에 의해 지가의 변동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지가의 개별화 경향
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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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內閣府. 2003.「國民經濟計算年報」.
<그림 4-2> 최근 일본의 토지자산의 자본이득과 자본손실
(2) 토지소유․거래 및 지가의 최근 동향
일본 국토면적의 약 85%를 점하는 택지․농용지 및 삼림․원야의 소유주체별 
상황은 국공유지 37%(국유지 28%, 공유지 9%), 사유지 63%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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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현재 사유지의 개인․법인별 소유지 면적비율은 85.5% 및 14.5%이며, 
대도시(도쿄 23구 및 정령지정도시의 지역)에서는 28.7%가 법인소유로 되어 있
어 대도시일수록 법인의 소유비율이 높다.
국유지는 2001년 말 현재 891.1만 ㏊(국토면적의 23.6%)로서 879.7만 ㏊가 행
정재산이며, 대부분이 기업용재산(국유임야사업특별회계 853.9만 ㏊)이다. 또 공
유지(토지개발기금보유토지 등 포함)는 300.1만 ㏊(도도부현 103.2만 ㏊, 시정촌 
196.9만 ㏊)로서 국토면적의 7.9%(도도부현 2.7%, 시정촌 5.2%)이며, 재산구분별
로는 행정재산 27.3%, 보통재산 70.8%, 기금 1.9%로 되어 있다.
「국민경제계산연보」에 의한 일본 전체의 토지자산액은 1990년도를 정점
(2,455.4조엔)으로 매년 계속해서 감소하여, 2001년도에는 1,455.5조엔(전년대비 
5.7% 감소)으로 나타났다(<그림 4-3>).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이며, 2000년 이후는 93SNA(국민경제체계), 그 이전은 
68SNA(1990년 기준가격)에 의함
자료 : 內閣府. 「國民經濟計算年報」
<그림 4-3> 일본의 제도부문별 토지자산액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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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매매에 의한 토지거래건수(소유권이전등기의 건수)는 160만여 건(전년
대비 2.7% 감소)이고, 2001년의 전국 토지거래면적은 144천 ㏊(전년대비 13.0% 
감소)로서 전국 토지거래의 면적규모별 비율에서 200㎡ 미만이 전체의 7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의 매각․매입주체별 거래면적 비율에서 모두 개인의 
비율은 증가하고 법인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매매형태별 거래면적 비율에
서 법인간 거래는 감소하고 개인간 거래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전국의 지가동향을 개관하면 주택지는 하락폭이 확대되고 상업지는 하
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도시권(도쿄권, 오오사카권, 나고야권)에서 
주택지의 하락폭은 보합세이며 상업지는 모두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또한 편리
성․수익성의 차이 및 개별 지점이 위치한 상황에 의한 지가의 개별화는 더욱 
진전되고 있다.
2) 토지유동화․유효이용을 위한 정비과제
(1) 부동산시장의 과제
이상과 같이 일본의 부동산시장이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토지의 유동화 및 유효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에서 더욱 정비․대응
할 과제로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의 저비용화 요구와 개인의 주택욕구에 대응하는 정기차지․차가제
도와 기업의 리스크 분산과 개인 금융자산을 부동산시장에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는 부동산증권화의 보급 확대이다.
둘째, 토지에 관한 정보의 정비이다. 일본의 부동산거래시장은 투명성이 낮아 
대부분의 기업과 개인뿐 아니라 행정 측에서도 부동산거래의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메커니즘을 적절히 기능시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의 정비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정하고 신
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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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차지(定期借地)․차가제도(借家制度)의 이용
① 정기차지권제도 
차지계약이 정해진 계약기간에 확정적으로 종료되는 차지권제도(1992년 도입)
이다. 임대인(토지소유자)에게 예정시기에 토지의 반환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 지대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해준다. 임차인은 토지를 취득하는 것보다 적은 
부담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차지의 공급확대에 의한 토지의 
유효이용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2001년 말 현재 정기차지권부 주택의 공급호수 누계는 35,215호(아파트 11,732
호)이다. 이들 주택은 소유권주택과 비교해 부지면적․가격 등에서 유리한 조건
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기차지권은 임차권의 경우 차지권의 양도․전대에 제
약이 있고 저당권 설정이 곤란하여 민간금융기관이 동 물건에 관한 담보융자를 
적용하는 사례가 대단히 적다. 또한 주택구입자가 매각하려 해도 차지의 잔존기
간이 짧아지는만큼 매각이 곤란해지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사업용지에 대한 정기차지권제도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비용을 확정한 다음에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소유권을 확보하는 경우에 비해서 적은 초기투자
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특히 경제상황이 불투
명한 가운데 과감한 사업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바, 이 제도는 당초의 
계획대로 이용되지 않는 미이용 토지를 유효하게 이용하는 수법으로서도 주목되
고 있다.
② 정기차가제도 
임대차 쌍방의 합의에 근거하여 차가계약으로 정한 기간의 만료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건물임대차제도(2000년 3월 도입)이다. 이 제도는 건물의 반환시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명도 시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 중의 임대료 등 
수익전망이 확실해지므로 임대부동산시장에 양질의 주택이나 오피스가 공급된
다. 그리고 임대사업에서 명확한 수익전망을 바탕으로 투자이율의 명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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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므로 증권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로부터 자금모집을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사
업의 활성화와 토지시장의 유동화 및 토지의 유효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매력 있는 부동산에서는 소유자 주도로 제
도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입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실례나 분쟁에 대한 
판례 등의 축적이 적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을 망설이는 사업자가 많다. 따라서 
향후 이 제도의 이용에 의한 메리트를 임대차 쌍방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고, 이
용지침 등의 수립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부동산증권화의 보급
① 부동산증권화의 현황133)
2002년도의 경우 부동산증권화의 대상으로 된 부동산 또는 그 신탁수익권의 
금액은 약 2조 8천억엔으로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2002년도까
지의 자산액 누계는 약 9조엔이다.
대상 부동산의 주요용도(2002년도)는 자산액 기준으로 오피스 29.9%, 주택 
21.6%, 상업시설 7.1%이다. 종전에는 오피스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 다른 용
도가 증가하고 있다. 개발 중인 물건을 증권화 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당해 물
건의 개발사업 자체에 충당하는 개발형 증권화의 실적(2002년도)은 78건에 약 5
천2백억엔이다.
② J-REIT의 현황과 특징 및 과제
2000년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조성이 가능해진 J-REIT
(부동산투자법인 및 부동산투자신탁)는 2001년 도쿄증권거래소에 2개 상품이 상
장되었다. 2002년도 말 현재, 6개 상품에 113만 구좌, 시가 5천3백억엔의 투자증
133) 國土交通省. 2003.「社団法人信託協會に加盟する信託銀行を對象として實施した調査」, 「不動産
特定共同事業の實績․不動産投資信託の實績に關する調査」 等. 여기서는 부동산유동화의 전체규
모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증권발행(협의의 증권화) 이외에도 차입 등에 의한 자금조달(광의의 증권
화)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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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유통시키고 있다. J-REIT가 취득한 부동산 또는 신탁수익권의 금액은 약 9
천억엔에 달하며, 부동산의 주요 용도는 자산액 기준으로 오피스 79.6%, 상업시
설 15.5%로 되어 있다.
상장된 J-REIT의 발행 투자증권은 1구좌 2050만엔 정도의 비교적 소구좌로 공
모되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동산투자의 중심이었던 기관투자가뿐 아니라 개인투자가에 대해서도 부동산
증권화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제개정에 의해 2003년 4월
부터 개인투자가가 수취하는 배당에 대하여 확정신고가 불필요하고, 향후 5년간
은 세율이 20%에서 10%로 경감되어 개인투자가가 J-REIT에 투자하기 쉽다. 그
러나 향후 개인금융자산을 부동산시장에 더 많이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J-REIT의 
인지도를 높이고, J-REIT의 대상 부동산뿐 아니라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기타 부
동산의 정보도 입수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4) 토지정보의 정비․제공
① 토지관련정보의 필요성 
과거 토지신화가 형성된 시기의 토지거래는 그 토지가 어떠한 자산인가를 판
단할 필요가 적었다. 버블붕괴 이후 지가가 하락하고 수익성에 따라 지가가 변동
하는 시장으로 이행하는 등 급격한 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하여 토지시장 환경도 
토지관련정보의 필요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부동산시장이 투명성이 낮다고 지적되는 이유는 토지의 지반․오염상
황, 건물의 내진성․강도․내구성․차음성 등의 정보와 관련하여 이용가치를 외
관상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가격수준이 높아 관계자의 이해가 크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이다. 투명하지 못한 시장에서 일반국민은 시
장참여에 신중해짐으로써 불투명한 시장 자체가 거래를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에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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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격은 해당물건의 가치나 그 시점에서의 조건, 개별사정의 총체가 시장
에서 평가되어 집약된 결과인 바, 이 가격이 당해 물건의 가치를 적정하게 나타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그 물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시장수급상황을 제
시하는 거래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시장참가자의 시황 판단에 대하
여 누구든지 정보에 근거해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을 갖추어야만 적정한 가격이 
형성된다. 지가급등으로 인한 거래의 장애나 토지이용의 혼란을 시정하는 경우
에는 세제․금융정책이나 이용규제 등의 행정적인 대응이 요구되지만, 토지거래
실태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시책을 
신속하고 적확하게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거래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정비가 중요하다.
② 토지정보의 정비에 관한 과제
첫째, 거래가격정보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일본에서는 국가나 도도부현에 
의해 표준적인 토지가격정보는 공표되어 있으나 실제의 거래가격은 공적기관에 
의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에서 
거래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며 국민의 제
반 활동에서 불가결한 기반이기 때문에, 그 거래에는 공공복리에 대한 고려가 요
구되고 있다. 토지시장은 시장메커니즘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시장의 구조변화와 
기술혁신(인터넷 보급 등), 신상품(부동산증권화상품 등)의 출현, 신규참여(외국
자본펀드와 개인투자가 등) 등의 사회경제상황 변화에 걸맞게 시장규칙과 정보
환경을 시장인프라로서 공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정보의 정비․제공에 관한 국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거래가격정보
의 공개는 부동산거래를 둘러싼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을 불식하고 투자가가 신뢰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증권화시장을 형성하며 부동산의 유동화를 추
진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검토해 오고 있
다.134) 「토지거래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관한 조사(2002. 3)」에 의하면, 국가 
134) 토지정책심의회의 보고서(1999년)에 의하면,「토지에 대한 투자를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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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부터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협력의향에 관해  매매 쌍방 모두 80% 이상이 
긍정적인 응답이었다. 조건부 협력을 선택한 자의 조건으로는,「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불기재」,「익명」,「지가공시 등 공적목적을 위해서만 이용」
이 각각 50%(복수회답) 정도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
여 거래가격정보의 제공방향에 대한 조기 검토가 필요하다.
거래가격정보 이외의 정보의 제공, 예컨대 소유․이용의 상황, 이력, 각종 법
규제, 해당 토지상의 건물, 주변지역의 향후 개발계획 등과 같은「물건특성정
보」에 대하여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토지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토지거래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관한 조사」에서는 가격정보 
이외에도「지반의 강도」,「주변환경」등을 중시한 매수인이 많았다. 입수하기 
어려웠던 정보도「지반의 강도」가 26.0%로서 가장 많았고,「토양오염의 상
황」도 14.9%였다. 물건특성정보는 관리상황이나 수선이력 등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대부분 정보는 시정촌 등의 공적주체가 보유하는 정보이므로, One Stop 
Service화를 추진하는 등 일반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
하다.
(5) 지적조사
지적(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및 지적)은 토지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다. 지
적조사(매 필지별 지적의 조사․측량과 그 결과에 의거한 지도 및 부책의 작성)
는 주로 시정촌이 실시주체로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진척률은 2002년 3월 현재 
전국 45%, 도시부 18%에 머물러 있다.
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는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는지 등 그 
물건이 놓여 있는 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의 중요성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되
어 있다. 이들 정보의 공개가 불충분한 경우 투자리스크가 증대하고 가격 자체가 낮게 평가되어 
국제적으로 시장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다.」,「일본에서는 토지의 매매가격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매각인 측에 정보의 편재가 발생하고 있다.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재료를 매각인 측이 독점하
는 것은 시장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다. 2003년 3월의「규제개혁추진3개년
계획」에서는「부동산거래가액정보의 파악, 공개를 위하여 매매사례의 파악과 제공의 방향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하여 법무성 등 관계성청이 협력해서 검토해 나간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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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경제성장기에 도시지역의 급속한 확대에 의해 농지․구릉부가 무질서하
게 주택지로 된 지역이나 미니개발이 행해진 지역에서는 흔히 지적이 혼란한 상
황에 있다. 이는 토지 유동화나 도시기반정비의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이
며, 중심시가지에서도 일부 지적문제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이나 토지의 유효이용
이 방해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토지 유동화와 도시기반정비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적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다. 지적조사가 완료된 지
역에서는 경계확인에 대한 지적조사 성과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며, 토지의 유동
화나 유효이용이 촉진됨은 물론 지적조사의 성과가 계획에 반영됨으로써 공공사
업의 원활한 실시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수익성을 중시하는 부동산감정평가
공정하고 타당한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통하여 
토지시장을 지탱하는 기초적 조건의 하나인 바, 토지 유동화와 부동산시장 활성
화의 관점에서 충실한 감정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자산성 중시에서 편리성․수익성을 중시하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로의 이행, 
부동산 증권화의 진전 등과 같이 일본의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상황에는 구조적
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감정평가에서도 투자부동산을 토지․
건물 일체의 복합부동산으로 파악하여 현금흐름(cash flow)을 가격으로 적확히 
반영시키는 평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서 수익환원법의 중시와 수
익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시장동향의 분석 및 대상부동산에 관
한 상세한 조사(due diligence)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하여 부동산감정사 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기반이 되는 통일적 기준으로서「부
동산감정평가기준」이 개정되어 2003년 1월부터 운용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수익성 중시 등을 배경으로 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요
구는 다양화․고도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증권화와 기업회계에 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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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평가가 투자가의 판단을 좌우할 정도로 부동산 감정평가가 담당해야 할 책
임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감정사 및 감정업자가 향후의 경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능력을 어떻게 습득할 것인가, 전문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업무태세는 어떠한 것인가, 다양화한 요구에 적확하
게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3)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과 시장대책
(1)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의 개관
일본은 버블경제를 계기로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 지방공공
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정함과 동시에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에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였다.
1991년에는 토지신화의 타파를 정책목표로 종합적인 시책을 정리한「종합토
지정책추진요강」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가의 억제에 일정한 성과를 올리
는 한편, 여유 있는 주거환경의 형성, 쾌적하며 안심할 수 있는 마을 및 지역만들
기의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정책의 새로운 전개가 강하게 요청되었다. 일
본정부는 1997년 2월「신종합토지정책추진요강」을 결정하고, 정책의 목표를 지
가억제에서 토지의 유효이용으로 전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제
시하였다. 이 방침은 다음 7개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전개를 위한 방향을 제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일본 토지정책의 기본 틀이 되고 있다.
∙ 적정한 토지이용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정비․충실
∙ 토지 유효이용의 촉진
∙ 토지의 유효이용을 위한 토지거래 활성화의 촉진
∙ 토지의 유효이용 촉진을 위한 토지세제 등
∙ 기동적인 지가대책을 위한 체제의 정비 등
∙ 국토정책과 연계
∙ 토지에 관한 기본이념의 보급․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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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추진요강의 기본적인 틀 하에서 토지세제의 재검토, 부동산증권화
의 촉진 등의 구체적 시책과 함께 우량한 도시재개발의 추진 및 토지이용계획의 
정비․충실 등의 관점에서 신제도 창설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또한 1999년
에는 유통과세 개선방향, 수익중시 방향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확립, 토지정보
의 명시․제공방법의 정비,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실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였다. 현재 신종합토지정책추진요강과 관련된 최근의 주요시책 개
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 일본의 신종합토지정책추진요강 관련 최근의 주요시책 개관
■ 적정한 토지이용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정비․충실
①토지이용계획의 충실
②토지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
③센비키․용도지역 지정의 재검토 등
④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제도 검토
⑤주민참가 시스템 형성의 정비․충실
◦도시계획제도의 정비․충실(2000, 2002)
◦토지이용기본계획도의 전자화 등(2001)
■ 토지 유효이용의 촉진  
①토지 유효이용에 불가결한 도시기반의 
정비
②저․미이용지 이용촉진, 밀집시가지 재
정비에 의한 토지의 유효이용
③양질의 주택․택지 공급촉진에 의한 토
지의 유효이용
④토지 유효이용을 위한 제사업 추진
⑤토지 유효이용을 위한 용지취득의 촉진 
등
◦종합적인 도시재생의 추진(2001)
◦도시재생 특별지구제도의 창설(2002)
◦도시재생 구획정리사업의 확충(2000)
◦도시기반정비공단에 의한 토지유효이용 촉진사업 
및 방재공원 가구정비사업의 창설(1999)
◦민간도시개발에서의 부정형 자투리땅의 집약화 등
에 대한 지원(1999)
◦저․미이용지 유효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정보제
공 등(1999, 2000)
◦용도변경 선도형 재개발 지구계획제도의 창설(1999)
◦특례용적률 적용 구역제도의 창설(2000)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등의 선택대안 확충(2002)
◦지구계획제도의 재검토(2002)
◦일정한 주택계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제한을 완화하
는 제도 등의 도입(2002)
◦일단지형 종합설계제도 및 연담건축물 종합설계제
도의 도입(2002)
◦시가화구역 내 농지의 계획적인 택지화 추진(2001)
◦양질의 주택공급(고령자 우량임대주택, 주택성능표
시제) 추진(2001)
◦정기차가제도의 도입․보급(1999)
◦대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제도의 정비(2000)
◦용지취득의 원활화(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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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토지의 유효이용을 위한 토지거래 활성화의 촉진
①부동산거래시장의 정비 등에 의한 
토지거래의 활성화
②토지정보의 정비․제공에 의한 토
지거래의 활성화
◦부동산 등의 유동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2000)
◦J-REIT(부동산투자법인)의 창설(2000)
◦부동산투자고문업 등록제도의 창설(2000)
◦부동산특정공동사업의 추진(2001)
◦부동산증권화에 관한 부동산감정평가 상의 유
의사항 정리(1999, 2000)
◦제5차 국토조사사업 10개년계획의 추진(2000)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효율적인 정비(2001)
■ 토지의 유효이용 촉진을 위한 토지세제 등
①토지세제
②개발이익의 환원
◦1999년도 세제개정(등록면허세의 경감조치 및 
특별토지보유세의 징수유예제도 확충, 개인의 
장기양도소득과세의 재검토)
◦2000년도 세제개정(고정자산세 부담수준의 적
정화․균형화, 등록면허세․부동산취득세의 경
감조치 연장)
◦2001년도 세제개정(토지양도과세의 경감조치 
연장, 특별토지보유세의 징수유예제도 확충)
◦2002년도 세제개정(특별토지보유세의 징수유예
제도 확충)
■ 기동적인 지가대책을 위한 체제의 정비 등
①지가동향 등의 적확한 파악
②토지거래규제의 적확한 운용
◦국토이용계획법의 개정(1997)
■ 국토정책과 연계
①국토정책과 연계
②수도기능의 이전
◦국토심의회 기본정책부회 보고(2002)
◦국회 등 수도기능의 이전 검토(1999)
■ 토지에 관한 기본이념의 보급․계발
◦토지에 관한 기본이념의 보급․계발 추진
(1997)
(2) 부동산시장관련 최근(20022003)의 주요시책 사례
① 부동산거래시장의 정비
첫째, 택지건물거래업법의 적확한 운용이다. 택지건물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
입자 등의 이익보호와 택지건물거래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택지건
물거래업의 지도․감독 등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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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정유통기구제도(REINS)를 활용한 부동산유통시장의 정비이다. 신속
하고 확실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유통기구를 활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시장의 실현을 도모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에 기여하도록 지정유통기
구의 소비자에 대한 시황정보(거래가격 등)의 제공을 촉진하고 있다.
셋째, 부동산특정공동사업의 추진이다. 투자가의 자금이 우량한 도시개발, 주
택공급 등에 활용되도록 부동산특정공동사업법의 적절한 운용 등에 의하여 시장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면서 부동산특정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넷째, 부동산증권화의 촉진이다. 부동산증권화상품의 보급․계발활동을 하는 
부동산증권화협회의 설립을 인가하고, 부동산투자의 판단․운용성적의 평가지
표인 부동산투자 Index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였다. 또 J-REIT에 관한 개인배당과
세의 신고불요상한액의 철폐와 J-REIT에 관한 Index의 정비촉진 등에 의해 개인
투자가의 J-REIT 구입을 촉진하였다.
② 토지에 관한 정보의 정비
첫째, 토지정보의 체계적 정비이다. 토지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ⅰ) 지적조사․지가공시 등의 실시와 거래정보 파악, ⅱ) 거래가격․임대
료 등 개별정보의 수집․정비․제공 방향에 관한 조사, ⅲ) 부동산투자 Index의 
가이드라인 작성․공표, ⅳ) 토지기본조사의 원활한 실시, ⅴ) 기타 토지관련행
정자료의 수집․분석 등의 시책을 강구하였다.
둘째, 국토조사의 실시이다. 지적조사에서는 2000년에 시작된「제5차국토조사
사업10개년계획」에 의하여 민간의 능력․성과의 활용을 도모하면서 조사를 추
진하고, 지적활용GIS추진사업에 의한 시정촌의 효율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과의 전자화 및 컴퓨터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셋째, 국토정보정비사업의 추진이다. 국토에 관한 수치정보로서 지가공시, 도
도부현 지가조사 및 토지이용 Mesh Data의 갱신․정비를 추진하였다. 국토정보
시스템 정비는 국토수치정보이용․관리시스템(ISLAND)의 확충․강화를 도모하
고, 인터넷으로 국토수치정보를 열람하는 Web Mapping System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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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효율적 정비와 상호이용의 추진이다. 「GIS 
Action Program 2002-2005」등에 의하여 GIS의 정비․보급을 정확히 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135)
다섯째, 토지에 관한 등기제도의 정비와 측량행정의 추진이다. 특히 토지등기
제도에서는 ⅰ) 등기사무의 컴퓨터처리를 위한 작업, ⅱ) 온라인 등기정보제공제
도 및 등기정보교환제도의 대상등기소 확대, ⅲ)「지도관리시스템」의 확대배치 
및 등기소 비치지도의 수치화 등을 추진하였다.
③ 지가대책을 위한 체제의 정비
토지거래의 적정화를 위하여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정확한 운용과 유휴토지제
도의 운용 및 사무에 대한 집행체제의 정비 등의 3가지 시책이 실시되었다.
첫째,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지가급등의 폐해를 제거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도부현 등에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토지거래의 신고․
권고제가 운용되고 있다. 감시구역제도 등에 대해서도 지역실정 등에 근거한 적
확한 운용(2003. 4 현재 9 도부현, 49 시정촌에 감시구역 설정)이 도모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상황 등을 파악하는 토지거래규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일정규모 이상 유휴토지의 적극적인 유효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
이용계획법에 의한 유휴토지제도의 적확한 운용을 도모하고 유휴토지이용촉진
계획의 수립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도부현 등에서는 유휴토지의 특정화
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휴토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의 
동 실태조사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국의 저․미이용 토지는 566건, 
1,170ha로 밝혀졌다.
135) ⅰ) GIS의 전국 보급을 위한 GIS모델지구실증실험의 실시, GIS 이용․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GIS이
용정착화사업의 실시, ⅱ) 가구레벨의 위치참조정보 갱신방법의 검토 수행 및 인터넷에 의한 무상
제공, ⅲ) 항공사진의 전자화 추진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ⅳ) 수치지도 2500 및 25000의 갱신과 
인터넷 제공, ⅴ) 지리정보에 관한 각종 표준의 보급 및 기술지원 실시, ⅵ) 지방공공단체의 통합형 
GIS 도입 촉진을 위한 GIS 포털사이트 개설 및 재해정보 공유시스템의 정비촉진, ⅶ) 지적활용GIS
추진사업 실시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GIS구축 지원, ⅷ) 토지정보의 One Stop 제공방안 검토 및 
실증실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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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가동향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지가공시․도도부현지가조사 등의 
확대, 수익성의 중시 등 감정평가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감
정평가의 충실 등의 시책이 강구되었다. 끝으로 공적토지평가의 균형화․적정화
를 위하여 고정자산세 및 토지상속세의 적정평가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하고 있다.136)
④ 토지세제의 개정
2002년도 세제개정 2003년도 세제개정
1. 국세관계 
(1) 소득세․법인세
① 2003년 말까지 그 적용이 정지되어 있는 “개인의
토지등의과세특례에” 대하여, 과세장기양도소득금
액 8,0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30%(지방
세 포함 39%)의 세율을 폐지하고, 당해 부분에는 
25%(지방세 포함 32.5%)를 적용
② 토지수용법의 중재가 있은 경우의 수용교환 등에 
대해서는 5,000만 엔의 특별공제 적용
③ 인정사업용지적정화계획의 사업용지 구역 내에 있
는 토지 등 교환의 경우의 양도소득 특례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
④ 맨션재건축의원활화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ⅰ) 재건축사업 시행자에 대한 토지양도로서 당해 사
업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량주택지 조
성을 위한 양도의 경우의 장기양도소득 과세특례
를 적용
ⅱ) 재건축사업에 따른 권리변환에 의해 일정한 권리
를 취득한 때에는, 종전자산의 양도는 없었던 것
으로 간주
ⅲ)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토지에 관한 권리변환에 
의한 보상금을 취득하는 경우, 1,500만 엔의 특별
공제 적용
1. 국세관계
(1) 소득세․법인세
① 기성시가지 등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중
고층 내화건축물 등의 건설을 위한 매
환 및 교환의 경우의 양도소득 과세특
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민간재개발
사업의 요건을, 간선도로의연도정비에관
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연도지구계획으
로 정해지는 연도재개발등촉진구에 대
하여 완화
② 기성시가지등 내의 기존건축물을 우량임
대주택으로 개량하는 경우의 공사비에 
대하여, 2년간의 조치로서 10/100의 특
별상각 적용
136) 첫째, 고정자산세 평가에 대해서는 지가공시가격의 70% 정도를 목표로 한 토지평가의 균형화․적
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가하락의 경향이 보이는 경우에는 평가액에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평가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정 후의 전체 노선가 등의 공개에 
노력하였다. 둘째, 토지의 상속세 평가에 대해서는 토지기본법의 취지 등을 근거로 계속해서 평가
시점을 당해연도 1월 1일, 평가비율을 지가공시 가격수준의 80%를 원칙으로 균형화․적정화를 도
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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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2002년도 세제개정 2003년도 세제개정
(2) 등록면허세
① 일정한 사업용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권등의 이전
등기에 관한 세율의 경감조치(본칙 5%를 2.5%로 
경감 등) 창설
② 맨션재건축의원활화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다음의 등기에 대해서는 면세
ⅰ) 권리변환수속개시의 등기
ⅱ) 맨션재건축조합이 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하는 시
행맨션의 구분소유권 또는 부지이용권의 취득 등
기
ⅲ) 권리변환 후의 부지 권리에 대한 일정한 등기
ⅳ) 재건축되는 맨션의 권리에 대한 일정한 등기
(2) 등록면허세
① 토지에 관한 등기 중 과세표준이 부동산
가액인 것에 관한 과세표준특례조치(과
세표준을 고정자산과세대장의 등록가격
의 1/3로 압축)의 적용기한을 폐지(이에 
따라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본칙세율을 개정함으
로써 부담조정을 행함과 동시에 3년간
의 조치로서 세율을 반감)
② 주택용가옥의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
기 또는 주택취득금 대부 등에 관한 저
당권의 설정등기에 관한 세율의 경감조
치에 대하여, 소정의 정비를 행한 다음, 
적용기한을 2년 연장
(3) 소득세
① 주택Loan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증개축 등의 범
위에, 지진에 대한 안정상 필요한 구조방법에 관
한 기술적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적합한 
일정의 수선 등을 추가
② 급여소득자 등이 주댁자금의 대부 등을 받은 경우
의 과세특례조치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
(3) 인지세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에 관한 세
율의 특례조치 적용기한을 2년 연장
2. 지방세관계 
(1) 개인주민세
2004년도분까지 그 적용이 정지되어 있는 토지등장기
양도소득의과세특례에 대하여, 과세장기양도소득금액 
8,0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도부현민세 3%, 
시정촌민세 6%의 세율을 폐지하고, 당해 부분에는 도
부현민세 2%, 시정촌민세 5.5%의 세율을 적용
2. 지방세관계
(2) 부동산취득세 
① 주택용지에 관한 세액의 감액조치에 대해 적용대
상이 되는 요건을 완화
② 인정사업용지적정화계획의 사업용지 구역내에 있
는 토지 등 교환의 경우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을 3년 연장
(1) 부동산취득세
① 3년간에 한해, 세율(현행 원칙 4%)을 일
률적으로 3%로 인하
② 택지 및 택지비준토지의 취득에 관한 과
세표준 특례조치(과세표준을 가격의 1/2
로 압축)를 3년 연장
(3) 특별토지보유세
징수유예 중에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와 타인
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그 후의 용도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징수유예의 계속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조치에 대하여 
그 계속을 인정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
① 시점요건의 완화 : 2001. 4. 1. 징수유예를 받은 자
에 한정하는 요건을 폐지
② 대상범위의 확충 : 변경후의 사업계획의 범위에 
현행 주택 등의 건설계획에 추가해서, 항구적인 
건물, 건축물(오피스 빌딩, 점포 등)의 건설계획을 
추가
(2) 특별토지보유세　
① 2003년도 이후, 신규과세의 정지
② 징수유예 중에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와 타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그 후의 용도가 일정요건에 해
당하면 징수유예의 계속을 인정하고, 최
종적으로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조
치에 대하여 적용기한을 2년 연장
(3) 사업소세
신증설에 관계되는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2003년 3월 31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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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버블붕괴 이후 일본의 부동산시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토지의 유동화 및 유효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차지․차가제도
의 이용, 부동산증권화의 보급, 토지정보의 정비․제공, 지적조사, 수익성을 중시
하는 부동산감정평가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은 부동산거래시장의 투명성이 낮아 거래의 실태파악이 어렵다.137) 불투
명한 시장 자체가 거래를 제한하므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에서 거래를 활성화시
켜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 등 부동
산에 관한 제반정보의 정비를 통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정하고 신
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
첫째, 정보미비로 인한 시장대책 및 조정의 지연이 우려된다. 지가급등으로 인
한 거래의 지장이나 토지이용의 혼란은 세제․금융정책이나 이용규제 등의 행정
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토지거래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는 구조를 갖추
지 못한 상황에서는 시책을 신속하고 적확하게 실시하기 어렵다.
둘째, 거래가격정보의 정비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국가나 도도부현에 의해 
표준적인 토지가격정보는 공표되어 있으나 실거래가격은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
되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상황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에서 거래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정보의 정비․제공에 관한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거래가격정
보의 공개는 거래를 둘러싼 불투명성․불확실성을 불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
동산시장 및 부동산증권화시장을 형성하며 부동산 유동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중
요하다. 최근 거래가격정보의 제공방향은 성명․주소 등 정보공개의 내용․범위
를 둘러싸고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137) 일본 부동산시장이 투명성이 낮다고 지적되는 이유는 토지의 지반․오염상황, 건물의 내진성․강
도․내구성․차음성 등의 정보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이용가치를 외관상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부동산의 가격수준이 높아 관계자의 이해가 크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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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부동산시장관련정책 및 운영사례
1) 미국의 부동산업 개관
(1) 부동산의 개념
미국에서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소유권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점유권이 일반적
으로 쓰이고 있다. 점유권이란 일정한 기간동안 부동산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지배하고 토지에 부속된 여러 권리 및 권익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점유권은 사용기한의 유무에 따라 자유보유권(free hold)과 임대보유권(lease hold)
으로 나누어진다.
(2) 부동산업의 범위
미국은 부동산의 판매․중개업무가 부동산업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정보망(Multiple Listing System)이라고 
하는 정보시스템이 발달해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특정지역 내에서 입수 가능한 
부동산의 물건정보를 인근의 중개업자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밖에 융자를 받게 
해주고 보수를 받는 저당중개업무와 부동산투자의 재무영역을 감독하는 자산관
리업무가 중개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3) 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의 평가
미국에서는 부동산업이 산업분류상 대분류에 속하는 「금융․보험․부동산」
중에 중분류에 해당하며 여기에 개발업이 포함된다. 부동산업의 중분류에는 부
동산 임대차업, 부동산중개업 및 관리업, 부동산 권원조사 및 양도업무, 개발업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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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미국은 연방전체의 통일된 법규는 없고 각 주마다 독자적인 면허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판매대리나 중개업무 및 감정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시험의 합격, 실무경험 등이 필요하다. 부동산 판매대리와 중개
업무는 주가 정하고 있는 면허제도에 따라 지정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후에 종사할 수 있다. 중개업무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주
가 중개면허를 신청하기 전에 일정기간의 실무경험을 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주나 연방의 면허없이 누구라도 부동산개발업자가 되어 영
업할 수 있으나, 판매․임대업까지 다루려면 주의 면허가 필요하다.
2) 미국의 부동산중개업제도
(1) 부동산의 거래 과정
미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그 절차를 보면, 거주지역의 결정→물건의 선정
→가격교섭․매매계약서 작성→매매절차의 완료→날인증서의 교부 및 등록 과
정을 거쳐야 한다. 대개 물건선정 단계에서 중개업자의 조력을 받는데, 신문광고
를 보거나 부동산거래정보망(MLS)을 취급하는 중개업자에게 문의하여 실제 물
건을 선택한다.
미국에서는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주택내부시설, 기초공사, 건물, 구조 및 
지하, 지붕, 대지 및 배수구, 경계, 상수, 하수, 건축 및 재설계 등에 대해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중개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중개업자는 자금조달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데, 가격이 6만달러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 중개업자가 자금조달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가격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결정되면 거래당
사자는 서명을 하고 매도인측의 변호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대개의 경우 
매수인측도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데, 계약이 공정한지, 우발적인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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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할만한 내용이 있는지(매수인의 자금조달능력, 흰개미에 의한 피해, 전기․
수도․가스 등의 상태점검, 도시계획이나 법규의 변경 여부, 독성물질 존재여부 
등)를 확인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매매계약체결 이후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후 매수인은 우발손실사항을 
확인․조사하여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저당권을 설정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
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매수인은 매입가격에 상당하는 은행보증수표, 권원 및 
화재보험증서 등을 은행이나 저당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매계약서
에서 권원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보증하여야 매매절차가 완료된다.
모든 부동산거래는 매매거래가 행해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록되고 공시
되며, 부동산에 대한 실제의 날인증서(deed)는 전액이 지불될 때까지 은행이나 
저당회사에서 보관한다.
한편, 주택소유주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중개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도인은 몇 개의 중개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좋은 조건의 중
개업자를 선정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한다. 중개계약에는 매도인이 복수의 중개업
소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중개계약(open listing), 하나의 중개업소와 중개계
약을 체결하는 독점중개계약(exclusive agency listing), 매도인이 판매과정에 관여
치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하나의 중개업소에 일임하는 형태의 독점판매중개계약
(exclusive right-to-sell listing)이 있다. 중개업자는 물건을 MLS에 등록하고 지역내 
다른 중개업자에게 이를 알린다.
(2) 부동산 중개 관련법
미국의 경우 부동산중개서비스와 관련된 법으로는 면허법과 대리법이 있다. 
면허법에서는 중개업자와 판매인의 자격요건, 면허시험, 교부, 위반 등을 정하고 
있으나, 면허는 면허를 교부한 주에서만 유효하다. 부동산면허는 전적으로 주정
부 차원에서 통제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주마다 차이가 있다. 대리법은 중개업자
에게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대리의 기능, 대리인과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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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 대리의 고지, 쌍방거래시의 문제점 등을 정하고 있다.
① 면허법
미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면허가 필요한 업무종사자는 중개업자
와 판매원이다. 판매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중개인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중개
인은 면허를 받은 판매원들이 영업을 하면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
을 진다.
부동산중개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몇 가지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모든 주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수준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일반적인 교육과 최
소한의 연령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부동
산판매원에게 규정된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주에서는 면허를 받은 부동산판매원으로서 일정한 시간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않
으면 신청자가 부동산중개인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모든 주에서는 신청인이 면허를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면허시험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험은 부동산거래업, 중개인업, 윤리, 계약법, 부동산계약, 
부동산 관련 수학, 특히 부동산 시험을 시행하는 주에서의 면허법과 부동산실무
에 관한 지식을 묻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개업자(broker)는 독립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면허업자이다. 
중개업자는 자신의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주 면허법상의 의무를 지닌다. 또한 중
개업자는 매매, 임대차계약에 대한 서류를 준비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의 영업행위 및 그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책임
을 진다.
부동산판매원(salesperson)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허용
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중개업자의 감독이 없으면 거래를 완결할 
수 없다. 판매원에 대한 면허는 중개업자가 보관하며, 판매원은 그 중개업자의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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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리법
면허법은 일반적으로 성문화되고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대리법은 오랜 
세월을 거쳐 명시적으로 성문화되거나 보통법의 일부로서 발전되어 왔다. 대리
법의 많은 내용은 면허법에 포함되어 있으나, 중개업자들은 대리법 자체에 대하
여도 숙지하여야 한다.
대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대리인은 의뢰인에 의하여 고용된다. 중개업자의 
주기능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다른 제3자(장래의 매수인 또는 임차인)와 거래하
는 것이다. 포괄대리인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나, 부동산중개업자는 특별대리
인으로서 그 권한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중개업자는 의뢰인을 위하여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지만, 일단 청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체결은 의뢰인이 한다. 한편, 
대리인과 의괴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리인은 의뢰인의 피용
자이며, 의뢰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
록 행동하여야 한다. 반면, 의뢰인은 대리인에 대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책임을 진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현재 면허를 받은 자들이 어느 당사자를 대리하는지를 장
래의 고객에게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은 부동산면허업자에게 거래에 있
어서 어느 당사자를 대리하는지를 고지하고, 이 고지를 받은 자에게 다양한 대리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거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리인의 유
형에는 매도인의 대리인, 매수인의 대리인, 그리고 쌍방대리인이 있다.
매도인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고용된 자가 매도인의 대리인이다. 매도인의 대
리인이 가지는 의무는 매도인에게 충성, 비밀유지, 복종, 충분한 고지, 청산의 수
탁인으로서의 의무 및 기술, 주의, 성실의무 등이 있다. 또한 주거용 주택의 거래
에 있어서 대리인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매수인에 의하여 대
리인으로서 고용되는 자가 매수인의 대리인이다. 매수인의 대리인의 의무는 매
수인에게 충성, 비밀유지, 복종, 충분한 고지, 청산의 수탁인으로서의 의무 및 기
술, 주의, 성실의무 등이 있다. 쌍방대리인은 매도인에 의하여 서면으로 지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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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한, 매도인이 요구한 가격, 지정된 가격, 또는 서면으로 제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대하여 승낙할 수 있다는 것을 매수인에게 알릴 수 없다. 또한 매도
인에 의하여 서면으로 지시 받지 않는한 매도인이 요구한 조건, 서면으로 제출된 
매매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을 승낙할 수 있다는 것을 매수인에게 알릴 수 
없다.
한편 매수인에 의하여 서면으로 지시 받지 않는한 매수인이 서면으로 제출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대하여 승낙할 수 있다는 것을 매도인에게 알릴 수 없다. 
또한 매수인에 의하여 서면으로 지시 받지 않는 한 매수인이 요구한 조건, 서면
으로 제출된 매매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을 승낙할 수 있다는 것을 매도인
에게 알릴 수 없다. 각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지시받지 않는 한 매도, 매수, 또
는 임대차의 동기에 대하여 알릴 수 없다. 각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지시 받지 
않는 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청약으로 제시된 재정조건이외에 동의할 수 있다
는 것을 알릴 수 없다. 따라서, 쌍방대리에 있어서는 실제로 어느 일방에게도 적
절한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의 중요한 시점에서 실제로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 모두가 효과적인 대리와 도움을 받지 못한다.
③ 기타 중개관련법
국가 전체적으로 주 및 지방에서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면허법 이외에 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제정을 하였을지라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토지이용규칙, 매매
표지판 사용규칙 등을 지방차원에서 제정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부동산중개업무
에 대해서는 공평한 주거, Blockbusting과 steering,138) 신용대부, 토지매도, 부동산
화의 절차 등에 관한 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8) “Blockbusting"은 중개업자가 편견과 불안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 허위소문을 퍼트려 부동
산소유주에게 단시일내에 판매를 종용하는 행위를 말함. ”Steering"은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그의 지위
와 부합하는 부동산만을 보여주는 것(흑인은 흑인지역으로, 유태인은 유태인 거주지역으로 제한된 지
역만을 보여주는 것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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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스크로우(escrow) 제도
미국에서는 부동산의 거래사고 방지와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서 금융기
관에 계약금을 예치하거나, 에스크로우 회사(escrow company)에서 부동산에 관련
된 모든 문제를 확인하고 검증해주는 에스크로우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에스크로우 제도란 거래관계자 이외의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거래관련
수속 및 대금지급 등을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권원회사(title company) 또
는 에스크로우 회사들은 금융기관에 계약금을 예치하거나, 부동산에 관련된 모
든 문제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정확한 거래가 되도록 중간역할을 한다. 독립적인 
에스크로우 회사, 변호사, 중개업자, 보험회사, 권원회사 등은 매수인으로부터 대
금 수령, 매도인으로부터 양도증서 수령, 당해 물건에 대한 권원조사 의뢰, 금융
기관의 융자 등과 같은 사무수속서비스를 제공한다.
1960년대 후반까지 지역 중개회사들이 단일 중개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이 보편
적이었다. 그러나 단일 중개수수료율이 법무부 산하 반독점국에 의해서 불법적
인 행위로 간주된 후 중개수수료가 중개업자와 의뢰인간 협상의 대상이 되었다. 
중개수수료율은 주어진 영역에서 표준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담
합보다는 경쟁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장에서 보편적인 중개수수
료율은 주택 판매시 6～7%정도이나, 주택가격이 매우 높은 지역의 시장에서는 
중개수수료율이 5～6%로 조금 낮은 경향을 보인다.
3) 시사점
(1) 중개의뢰계약 체결을 통한 권리․의무관계의 명확화
부동산 소유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부동산회사 또는 부동
산 브로커와 부동산매각 대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므로, 부동산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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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부동산의 중개는 일반적으로 구두에 의한 일반중개계약(open 
listing)에 의거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계가 불확실하므로 
중개의뢰계약을 정착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
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계약제도'가 있으
나, 실익이 없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 부동산거래의 안전장치 확보
에스크로우회사, 변호사, 부동산브로커, 권원보증회사 등의 제3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부동산거래에 관한 모든 사무수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에스크로
우제도가 있어 부동산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중개업자에
게 보증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금액이 낮을(법인 1억, 개인 중개업
자 5천만원)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체계이므로 보다 확실한 거래안
전장치가 필요하다.
(3) 거래과정의 투명성 확보
거래과정에서 에스크로우 개설시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리하는 쌍방 변호사의 
입회하에 가격을 명시한 계약서가 작성되고 쌍방 변호사가 서명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된 가격이 쌍방에 의해 국세청에 통보되므
로 거래과정이 투명하다.
한국은 매매당사자들은 실거래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검인신청 
시에 등록세․취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서 거래가격을 낮추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실거래가격의 파악과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
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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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이 장에서는 앞서 고찰하고 분석한 부동산시장 및 정책, 주요 국가의 사례 등을 바탕
으로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선진화를 위한 기본방
향을 제시하고, 부동산관련정책 및 제도 등이 신뢰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여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1.  부동산시장 선진화의 기본방향
선진화된 부동산시장이란 거래나 소유 등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고, 시장의 
효율성이 유지되고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의 거래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소유권리관계가 명확하게 확립되는 한편, 시장의 효율성
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참여자들이 다양한 관련정보를 공유하면서 공개적으로, 공평
하게, 합리적인 규칙을 바탕으로 거래, 소유, 과세 등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투명
화된 부동산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시장이나 제도에 대한 현황
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국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 투명성이 상당히 낮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가격, 거래자금 등이 제대로 포
착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거래중개제도가 전문화되지 못하고 신뢰성이 낮은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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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효율적인 부동산시장은 모든 시장참여자가 시장평균을 상회하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부동산시장이 강한 효율성을 가진다
면 투기적 성격의 투자가 거의 없어지고 시장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부동산시장은 지난 몇년간의 가격급등현상에서 보듯이 초
과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수요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시장이 효
율적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분산비․공분산비 분석결과에서도 부동산시장
은 효율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은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는 시장에 참여하
는 정부, 기업, 개인 같은 주체간의 신뢰가 투명한 시장 형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실행, 관련제도 개선 같은 소프트한 측면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수
집․공개하는 부동산정보망 같은 하드웨어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부
동산시장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초과수익의 획득가능성에 따른 시장 불안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며, 이는 일관된 정책의 수행
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의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부동산관련제도 및 정책이 한국 부동산시장 
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기여도를 살펴보면,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 부
동산거래정보망 등이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되었다. 반면 중개업제도와 검인계약
서제도의 기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거래관련제도가 부동산시
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동
산시장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 부동산거래정
보망 제도 등을 보완하는 한편, 이들이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중개업제도, 검인계약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기존의 정책과 제도들을 평가․검토하고, 다음과 같
은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 5장∙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151
<표 5-1> 부동산 정책 및 제도의 부동산시장 투명성과 효율성 기여도
         (단위 : %, 점)
매우
높음
높음
약간
높음
약간
낮음
낮음
매우
낮음
평점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신고제
중개업제도
검인계약서제도
금융실명제
취득과세
보유과세
양도과세
담보대출규제
부동산증권화
지적․등기제도
공적지가제도
부동산거래정보망
16.9
6.0
9.6
1.2
2.4
10.8
1.2
2.4
2.4
2.4
3.6
1.2
4.8
33.7
20.5
25.3
6.0
4.8
30.1
15.7
18.1
26.5
10.8
18.1
10.8
13.3
22.9
32.5
42.2
36.1
26.5
33.7
37.3
28.9
20.5
24.1
36.1
43.4
49.4
38.6
41.0
7.2
10.8
7.2
25.3
22.9
15.7
22.9
19.3
20.5
25.3
14.5
21.7
24.1
14.5
9.6
14.5
13.3
32.5
20.5
6.0
26.5
28.9
21.7
21.7
16.9
12.0
15.7
15.7
6.0
8.4
8.4
15.7
4.8
10.8
4.8
6.0
4.8
2.4
7.2
1.2
4.41
3.75
3.86
2.93
2.99
4.24
3.28
3.13
3.53
3.24
3.60
3.65
3.39
3.83
계 3.56
첫째, 부동산시장의 여건 변화와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정책의 기본틀을 확립
하고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고 소
유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거래가격, 거래
자금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부동산정책
이나 관련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부동산정
보체계의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공평한 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세제의 개편이 따라야 한다. 
이상과 같은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부문별 개선방안은 
제도간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정책화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책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대책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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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1 0
1 2
1 4
1 6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3 0
4 0
5 0
6 0
7 0
8 0
9 0
1 0 0
1 1 0
2.  부동산정책의 기본틀 확립
1) 종합적인 정책틀 확립
(1) 부동산시장과 금융․자본시장의 연계성 강화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분
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같은 각종 규제의 폐지를 통한 시장자율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부동산시장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장에 대한 외부요인의 영향 증가 같
은 여러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택금융을 비롯한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시장이 성장하고 저금리 기조
가 정착하면서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수립이나 추진, 운용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이전까지 부동
산시장은 대체로 시장내부적인 문제, 즉 수급동향 등이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은 경제정책이나 금융시장의 변화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림 5-1> 금리와 부동산가격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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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에서 보는 것처럼 금리의 급격한 하락은 지난 몇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한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가 단기간에 크게 하락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고 가격을 부추겼
던 것이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주택채권유동화의 도입 등으로 부동
산시장과 금융․자본시장의 연계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
장과 금융․자본시장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의 변동이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만을 고려하는 정책으로는 시장안정이
나 시장의 선진화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
동산시장과 금융․세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10.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은 이전까지의 단기적․단편적인 대응에서 탈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2>에서 보는 것처럼 10.29종합대책은 주택공급 확
대, 부동산투기 근절, 자금흐름의 개선, 세제 개선 같은 전방위적인 내용을 다양
하게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10.29종합대책은 과열양상을 보이는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10.29종합대책 이후 가격이 하향안정되고 있으나, 거래위축과 부동
산경기 급냉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2> 10.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1단계 대책 2단계 대책
5개 분야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
자금흐름의 선순환구조 정착
투기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부동산세제 개선
주택공급제도 보완
3개 분야
자금흐름의 선순환구조 정착
부동산세제 개선
주택공급제도 보완
30개 시책, 40개 세부추진과제 9개 시책
154   
(2) 시장․금융․세제의 포괄적 종합정책 수립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시장에 내포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없이 투기억제와 경기활성화의 반복으로는 시장의 선진화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기는 어렵다. 또한 부동산문제는 시장기능을 중심으로 풀어가되, 사회적 
규제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개입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
에서 포괄적인 종합정책이란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부동산시장과 금융․자본시장을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하나의 통
합된 시장으로 간주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시장
을 결정하는 시장외부적인 요인들인 자금의 흐름, 금리 변동 등을 부동산정책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연계하는 정책수단을 개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시장을 국가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간주하면서 경제정
책 운용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정책을 수행하는 접근이다. 한국경제가 안정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의 안정운용에서 부동산시장 등 내수부문의 역할이 중요
해지고 있으며, 주택을 비롯한 건설투자를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낮은 투명성과 비효율성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경제불안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런 접근이 중요하다. 
포괄적인 종합정책의 기본방향은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인 안정기반을 구축하
고, 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10.29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및 부동산관련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에는 앞에서 정리한 
소유 및 거래관련제도의 보완과 개선, 부동산정보체계의 조속한 구축, 부동산관
련세제 개편 추진 등과 함께 정책의 일관성 유지, 사전적․선제적 시장대응능력
의 향상, 2차저당시장의 육성, 간접투자상품의 확대, 시장조절기능의 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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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적․선제적 시장대응능력의 향상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에는 시장안정이 필수적이다.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미
리 파악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거나 부동산경기 
변동과는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정책은 
판단의 오류 등에 따른 단기적인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지만, 가격의 
급등락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장치로 간주
할 수 있다.
선제적 시장대책에 수반되는 정책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시장전망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상
시동향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가격예고지표나 시장경고장치의 개발 같은 수
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인 종합정책이란 차원에서 이들 예측수단은 부동산시장의 동향뿐 아
니라 경제정책의 목표, 금리 변동 같은 금융시장 상황 등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
이 효과적이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조사․유통기능, 부동산의 내재가치 등 부동산투자의 수익성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 및 신용보완 기능, 관련회사에 대한 감
시․감독기능 등 간접투자관련기반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어야 하고, 부동산자
산을 운용할 전문인력과 기관의 양성 등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된다.
② 시장조절기능의 확보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는 간접적인 수단으로는 세제정책, 금융정책과 통화정
책 등을 들 수 있다. 주택금융을 비롯한 부동산관련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
로 금융을 부동산시장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부
동산세제 개편의 추진은 세제의 시장관리기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의 조절, 부동산대출 규모의 운용 등은 부동산수요를 조절하는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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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을 감안할 때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정책당국의 
시장개입은 타당성을 가진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책에 거시경제 전반에 널리 영
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통화정책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
다.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장이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는 국가의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상품 및 서비스가격의 불안에 대
해서만 대응하고,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를 초래하는 경
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발생하는 초기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통화긴축이나 금리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품붕괴가 가져올 부작용을 막
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책의 효과가 통화정책에 수
반되는 비용을 초과한다고 확실하게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사전적․선제적인 통
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39) 
지난 몇년 사이의 저금리가 부동산수요를 촉발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금리는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금리인상이 주
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시중금리의 1%포인트 상
승은 주택가격을 0.9% 가량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40) 이처럼 금리조정
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
다. 한편 부동산금융 규모의 조정 역시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는 부동산경기의 조
절에 도움을 줄 것이다.141) 이때 부동산대출 규모의 운용은 대출총량을 조절하거
나 개인별 LTV(Loan to Value) 또는 PTI(Payment to Income)를 기준으로 대출한도
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연구(손경환외, 2003)에 따르면 LTV 제한보다는 PTI를 제한하는 것이 대출에 따
른 리스크 경감 및 수요 억제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9) Bordo, M. D. and O. Jeanne, Moneytary policy and asset prices, IMF working paper, 2003
140) 미국의 경우 모기지 금리를 상승시키면 주택거래는 2개월 이후, 주택착공은 4개월 이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41) 일본의 경우 1990년을 전후한 부동산 버블의 억제정책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부동산융자총량제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규제를 장기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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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차저당시장의 육성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기지제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2
차저당시장을 육성하고, 공적인 금융시장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에 소요되는 자금
이 운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차저당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는 미국의 연방저당공사(FNMA), 정부저당공사
(GNMA) 같은 모기지의 발행과 거래를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2차저당시장
의 금융기관이 모기지를 효과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공공 또는 민간신용보완
기관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보증기능의 강화는 불안전
한 주택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주는 효과를 가지며,142) 중․저소득층의 주
택마련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공적 보증기관인 연방주택청(FHA),143) 
재향군인회(VA) 및 사적기관인 주택채권보험회사(MIC) 등에서 주택자금대출의 
보증 또는 보험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주택저당공사(CMHC)에서 주택재원 
조성과 함께 주택자금대출의 보증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하여 2004년에 설립된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
의 발행, 장기주택자금의 대출과 함께 주택자금대출의 보증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증범위가 일부 저소득층의 소형주택으로 제한되어 
있어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
간금융기관의 보증기능 강화, 대출리스크의 분산 등을 위한 프로세스 개발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2차저당시장의 육성에는 자본시장의 발달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은 
국민총생산 대비 주택자금대출 비중이 15% 수준에 그치지만, 총신용 규모와 비
교한 주택자금대출 비중은 주택금융이 성숙한 선진국과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
142)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에는 주택금융의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주택금융 확대는 금융시장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주택경기의 진폭을 확대하게 만드는 양면성을 가진다. 즉 경기호황 때는 자금공
급의 확대로 호황을 가속화시키고 경기침체국면에서는 자금이 차단되어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43) 미국의 연방주택청(FHA)는 민간금융기관 대출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기관이며, 수요자의 주택자금대출 기회를 확대하고, 중․저소득층의 주택취득능력 향
상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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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는 자본시장의 미성숙으로 총신용 자체가 적은 것이 주택금융시장의 성
장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라는 것을 시사하며, 2차저당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발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④ 간접투자상품의 확대
한국 부동산시장이 처해있는 낮은 투명성, 주기적인 불안양상의 반복은 부동
산에 대한 개인들의 직접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데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는 행태는 상당수의 투자자가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시장 변동을 초래하는데다, 개인의 시장판단능력 미비, 정보획득의 제약 등으로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장기투자를 하는 전문기
관의 투자비중을 높여주는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하
고 부동산시장의 조절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투자상품시장의 활성화가 필요
하다. 이러한 간접투자상품은 부동산의 증권화에 의한 자산담보부채권(ABS), 주
택저당채권(MBS), 부동산투자신탁(REITs), 부동산펀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리츠의 경우 기업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의 거래 및 소유과정이 상
당히 투명하며, 장기투자를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의 변동을 완
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144) 이는 한국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달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리츠회사의 안정적인 투자패턴과 낮은 부채구조는 
투자리스크를 줄여줄 뿐 아니라, 리츠의 부동산투자에 관한 정보를 통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도 용이해진다. 이와 함께 리츠회사의 전문적인 관리
는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투자자의 입
장에서도 다양한 투자기회의 제공, 유동성의 제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 같은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144) 리츠는 미국에서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영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부동산회사(property firms)
를 통한 간접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회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 등으로 안하여 
시장에서 기대한만큼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부동산회사의 과도한 투자가 거품을 
야기하고 거품의 붕괴로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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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미국 리츠회사의 변동추이
이외에도 리츠는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은 투자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수익성이 낮은 
반면,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문에 빠른 자금회전이 필요한 
주택업체나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투자자는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
인다. 또한 임대주택은 관리의 어려움도 따른다. 이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투자,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임대주택사업의 특성은 리츠회사의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에는 상당히 부합되는 성격을 가진다. 게다가 전문적인 관
리기법을 가진 리츠는 임대주택의 관리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리츠의 활성화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리츠회사
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임대사업용 아파트가 투자포
트폴리오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몇년 동안 비교적 높은 수익을 
확보하였다.  
정책당국에서도 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리츠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부동산투자회사법개
정법률」이 2005년 4월 중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리츠시장으로 부동자금을 유인
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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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추진의 일관성 유지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
동산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시장의 변동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유지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확고한 부동산정책의 기조 하에서 각종 수단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대응 위주의 정책은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하고 정책효과를 반감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더욱이 시장동향 및 예측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과도한 시장대책을 시행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경기의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을 정책
기조와 시장대응책으로 구분하고, 시장변동과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책
의 기조를 수립하는 한편, 이러한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정책의 기조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는 한편, 시장의 안정기
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
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격에 기반을 두는 세제의 개편,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실거래가격에 의한 세제 운용
은 투기적 수요, 과소비를 억제하여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 줄 것이
다. 관련산업의 구조조정은 부동산, 특히 주택산업의 내수경기 조절기능을 강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건실한 중견주택업체의 육성과 함께 투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히트앤드런 식의 개발사업이 성행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 등
을 들 수 있다.  
한편 경기변동에 탄력대응하는 시장관리대책에는 부동산거래 경색을 해소하
기 위한 주택금융 확대, 양도소득세 등 세제의 탄력적 운용, 주택투자를 비롯한 
건설경기의 적정수준 유지, 투기지역․토지거래허가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등
의 탄력적인 지정과 해제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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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의 명확화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상의 원인(매
매, 상속, 증여 등)과 등기가 필요하다. 부동산 소유는 관념적 지배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물리적 범위와 권리의 귀속여부, 권리에 제한(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
정 등)에 대한 사항은 등기를 통하여 공시된다. 
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과정을 표시하는 동시에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의미하며, 부실등기 방지를 위하여 검인계약서제도, 등기의무제, 부동산
실명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등기심사의 형식성,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으로 인한 행정적 공백, 탈법․탈세, 지적과 등기의 불일치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등기내용이 불일치할 개연성
이 크다. 
이러한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등기원인의 하자여부, 지적
과 등기의 일치여부, 소유권사항, 권리제한 사항 등에 관한 검증체계의 보완이 
필요하고,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결국 부동산 소유제도의 선진화라 함은 등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부동산 정보관리의 일원화
현행 부동산 공시제도는 물건의 유형적 사실관계의  공시체계(토지대장, 건물
대장)와 물건의 무형적 권리관계의 공시체계(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지적사무는 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 및 도․시․군․구가 관
장하고 등기사무는 사법부인 법원행정처 및 지방법원에서 담당한다. 사무관할구
역에 있어서는 지적사무는 행정구역 중심으로 되어 있고, 등기사무는 재판관할 
중심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대장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가 담당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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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에 관련된 사무가 각 부처로 나누어진 원인은 현행 법률체제가 토
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데 기인한다. 또한 등기부의 작성이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지적에 관하여는 토지, 건물, 임야대장이 따로 작
성되고, 건축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운영되며, 등기에 있어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부의 일원화와 등기와 대장의 일원화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즉 부동산 물건의 물리적 형상에 관한 내용과 이를 기초로 설정
되는 권리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각각의 정보가 2원적으
로 관리․운영된다는 것은 국가경제적 측면, 행정능률적 측면, 국민편의적 측면
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공시방법을 통합운영하고, 
나아가 등기와 대장의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민법이 토지와 토지 위의 정착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고, 
등기와 대장의 관리주체간의 이해조정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이를 일원화하
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면 등기와 대장
간의 불일치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부처별 행정정보 전산화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은 1994년 이후 추진한 부동산등기업무전산화사업을 2002년 말에 완료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는 1990년 토지대장전산화사업을 완료하고, 1998년 이후 지적도
면전산화사업이 추진되어 2003년 지적도, 임야도 76만 매의 DB를 구축하는 필지
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이 완료되었다. 최근에는 토지관련정보시스템인 건
설교통부의 토지관리정보체계(LMIS)과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PBLIS)을 통합하여 토지관련정보를 3차원 환경으로 통합구축하기 위한 토지정
보시스템(KLIS)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행정정
보시스템(AIS)의 개발을 목적으로 건축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e-AIS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2005년 중반 경에는 건축행정의 업무효율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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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지가정보, 지적정보, 등기정보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상호연계할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
로 해결할 과제다.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보의 오류와 불일치를 시
정한다면 부동산 등기의 투명화와 권리관계의 명확화에 관한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한 부동산관련정보의 통합관리․운영이 필요
하다. 부동산에 관한 지적정보, 가격정보, 등기정보 등을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
합하여 관리․운영한다면, 정부는 부동산관련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정보의 활용을 통해 소유권의 명확화와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부동산정보의 일원적 관리 운영이 부동산정책적으로나 
국민의 재산권 보장측면에서 바람직하다. 
2)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제고
등기제도의 기본목적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권리의 외관을 공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등기는 언제나 진실한 권리관계를 그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등기가 행하여지
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소정의 서면과 동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
다.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사유가 없
는 이상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등기공무원은 등기원인이 실체법상 성립하였는
가의 여부나 유효성을 조사할 권한이 없고, 신청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
면 이를 수리하여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서류의 중심이 되는 
인감증명을 위조하여 첨부하거나 진정한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근
거 없는 보증서를 제출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145)
145) 물론 관계서면이 위조․도용․모용된 것이거나 부실한 것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등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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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부실등기 발생을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출석주의와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확인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부실등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등기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는 등기의 공
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146)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상 권
리관계와 등기가 일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진정한 권리자
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1) 등기의 실질적 심사강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의 실질적인 원인관계의 존부, 나아가 그 효력에 관해 
적극적으로 심사할 수 없고, 신청된 등기의 절차적, 형식적 사항에 관한 소극적
인 심사를 할 뿐이다. 즉 등기공무원의 심사범위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권한은 없고,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
기요건에 합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권한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147)
<표 5-3> 연도별 등기건수
(단위 : 천건)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등기건수 7,542 8,480 8,827 8,863 9,071 9,007 9,792 8,971 10,746 12,376
주 : 1) 부동산, 선박, 입목 등기 포함
    2) 2002년도 등기건수(12,376천 건) 중 부동산 등기건수는 11,910천 건임
    3) 등기건수에 등초본 및 열람 등 신청건수는 제외
자료 : 대법원. 2003. 사법연감. p500.
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문제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146) 등기의 공신력이라 함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물권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그 등기와 진정한 
권리상태가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 그 등기가 실질적인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가 아니
라고 믿고 거래한 때에는 그 신뢰를 보호한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62. 12. 27. 62다748 판결).
147) 대판. 1995. 1. 20. 94헌마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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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2002년도 등기관 1인당 부담건수
등기관수 부동산 등기건수
법원․등기소평균1) 213 55,916
등기관 1인평균2) 515 23,126
주 : 1) 법원․등기소 평균은 등기관이 있는 각 지방법원․등기소의 총수
    2) 등기관 1인평균은 전국지방법원 등기관 총수
등기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절차 및 형식뿐
만 아니라, 그 신청이 유효한 원인행위에 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할 수 있게 
되므로 허위등기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 평균 부동산 
거래규모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1200만 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볼 
때 현재로서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내용의 실
질심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등기심사의 전문성
을 확보할 수 있는 등기공무원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등기공무
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는 경우 등기절차의 지연과 거래의 신속한 진행
을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등기의 실질심사의 문제는 장기
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거래공증제도의 도입
부동산등기절차상 허점을 악용하여 위조 및 사기 등 여러 가지 부정방법에 의
하여 부실등기가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등기원인증
서의 공증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148)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은 등기원인의 진정성립과 그 유효성을 확인함으로
써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불일치를 사전적으로 방지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감소시켜 등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148) 곽윤직. 1986.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서울법학」 제27권 제2-3호 합병호. 서울대출판부. p10; 김상용. 
1988.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권원보험의 비교”. 「민사법학」제7호. 한국사법행정학회.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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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의 경우 부동산 
매매에서 당사자 쌍방이 공증인 앞에 출두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합의를 요
구하고, 이 경우 공증인은 부동산매매의 계약내용 및 계약이행에 대한 법률적 책
임을 고지할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에서는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현재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는 서면심리가 원칙인 형식적 심사에 그치며,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질심사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등기원인에 
대한 공증을 통하여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공증제도 도입을 통하여 등기이전 의사의 최종적인 확인이나 당
사자의 동일성 확인이외에 계약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이 개
입하여 당사자가 의도하는 법률효과가 생기도록 함과 아울러 계약으로 인한 사
후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증은 공증인법에 의해서 공증사무를 담당처리를 하는 자로서 법무부장
관이 임명하며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임명공증인, 일정자격을 갖춘 변
호사로서 서울은 5인 이상 기타지역은 3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된 공증인가 합
동법률사무소(변호사법 48조의 2항), 공증사무소설치인가를 받은 일정요건을 갖
춘 변호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기타 일정한 경우에 지방검찰청검사, 
지방법원등기소장 등이 공증인이 될 수 있다.
공증인은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지만 국가사무인 공증업무를 위임받아 강
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될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질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형법상 공문
서에 해당하며 공증인이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배상책임
을 지게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절차상 공증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서는 부동산 권원에 대한 권리분석 및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한 소유권 보장
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공증제도의 도입에는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행하는 거
래업무와 변호사 등 자격있는 자가 행하는 공증업무의 업무영역 조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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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동산의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는 물건의 형상, 하자와 같은 물리적 정
보 제공에 관여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법무사와 변호사를 통하여 권원관
계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공증제도에 따른 등기절차의 복잡화, 거래비용증가, 부실등기의 재발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결국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
해서는 공증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관련자격간의 
업무영역배분, 거래비용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3) 부동산 권원보험의 활용
한국은 부동산 소유․이용․매매 등에 있어서 권리관계를 공시하도록 등기제
도를 두고 있으나,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
한 선의의 상대방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 결과 보통 일정한 거래기간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하자있는 법률행위나 기타 탈세․탈법행위로 인한 
등기원인의 하자,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등기 오기․누락, 등기서류의 변
조․위조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
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시 별도로 권원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등기부기재사실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
다. 즉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변동에 대해 제3자인 권원보험회사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해당 부동산에 이미 존재하는 권리부문의 하자에 대해 보장해 주
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2001년 6월 외국계 보험회사가 최초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정
식 사업인가를 받아 권원보험 판매를 시작한 이후, 국내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
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일부 은행에서도 권원보험과 부동산매매보호
서비스(에스크로우)를 시행하는 등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
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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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의 종류로는 소유자, 임차인, 담보물권자 등을 위한 개인보험과 기업
과 은행을 대상으로한 기업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형태인 
소유권이전에 관한 보상범위는 매도인의 하자에 의한 손해, 사기․이중매매․각
종 서류위조로 인한 손해, 권리분쟁시 법률비용 등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Escrow회사
서류예치 자금예치
매도자
상호 협조
매수자
매매거래
권원조사
  수수료
(Escrow포함)
권원조사
권원보험회사
자료 : 서진형. 2003. "권원보험정착을 위한 마케팅전략". 「부동산정책연구」. 제4집 제2호. p16.
<그림 5-3> 권원보험회사와 Escrow회사의 활용 구조도
권원보험을 시행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면, 이를 통해서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등기제도가 갖는 취약점을 보완하여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
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권원보험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유통과 거래상의 서비스와 위험 담보의 기능을 맡는 부동산 거래대금의 
이해보증제도인 에스크로우 제도와의 연계, 권리분석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거
래비용부담의 완화 등이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와 권리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권원보험회사와 에스크로우회사의 활용구조는 <그림 5-3>에서 보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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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1) 중개의뢰계약 체결의 서면화
부동산 중개는 일반적으로 구두에 의거하고 있어 중개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 
관계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와 중개업
자간의 분쟁은 흔히 발생한다. 중개를 둘러싼 이러한 분쟁을 줄이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안으로 부동산 중개의뢰계약의 서면화를 검토할 수 있다.
중개의뢰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상태, 부동산의 소유관계, 중개수수료의 금액 
및 지불방법, 중개계약의 유형, 중개업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이 기재될 수 있으며, 
부동산중개 의뢰 시에 이를 서면화하면 중개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관계가 분명
해 진다. 미국의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중개계약제
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149)
중개계약의 형태에는 의뢰인이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함으로써 중
개업자간의 경쟁적인 중개가 이루어지는 일반중개계약(open listing)과 특정한 중
개업자를 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중개계약(exclusive agency 
listing)이 있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전속중개계약이 활발하지 못하다. 이는 
중개업자들의 중개관행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부
동산에 대한 투기적 성향,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과 가격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
고를 위한 노력 부족, 투명하고 정확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한다. 전속중개계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개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중개업자의 신뢰성제고 등과 함께 전속중개 계약에 따른 소
149) 거래 당사자가 마침내 거래를 하게될 구매인을 대리인이 실제로 발견할 때만 대리인에게 거래 당
사자가 보수를 지불할 것에 동의하는 중개계약 유형인 일반중개계약(Open Listing), 독점대리중개계
약은 거래 당사자가 어떤 다른 중개업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 동의하는 중개계약 유형으로 단
지 한 명의 중개업자만이 고용되는 유형인 독점대리중개계약(Exclusive agency listing) , 독점판매중
개계약은 중개계약을 맺은 재산(Listed property)에 대한 구매자를, 소유주를 포함한 어떤 사람이 발
견하던지 간에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거래 당사자가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중개계약 형태인 
독점판매중개계약(Exclusive right to sell listing), 거래 당사자가 판매가격의 몫을 특정한 순익으로 
한정하는데 동의하는 순가중개계약(Net listing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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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 실비를 중개
업자가 부담하는 방안, 전속중개계약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 
등150)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의 활성화
부동산의 거래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절성과 복잡성을 해결하고, 시장의 투명성
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부
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중개제
도의 전문화 및 신뢰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의 활성화에 따른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부동산중개업의 기업화를 통하여 거래과정이 투명해지고, 중개산업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으며, 탈세 등 불법적인 거래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중개, 검인, 등기, 융자업무 등에 대한 One-stop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서비
스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 셋째, 종합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므
로 자산관리, 임대관리 등 새로운 부동산관련산업의 발전에 쉽게 부응할 수 있
다. 넷째, 부동산관련서비스 전체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고, 개별업종의 발전
에도 기여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
는 겸업금지조항의 폐지가 필요하다. 겸업금지조항이 폐지되면 중개업자나 감정
평가업자는 모두 부동산관련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
째로는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종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일반 부동산뿐만 아
니라 증권화된 부동산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평가전문가, 부동산관리의 
생산성․수익성을 실현시킬 부동산 자산운용 전문가, 의사결정을 컨설팅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자문가, 그밖에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인프라 제공자 등의 
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50) 건설교통부. 2003. 9.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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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성화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거래가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경제행
위에는 금융거래가 따르며, 부동산거래 시에도 금융거래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은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현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가계수표나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같은 결재수단을 이용하고, 이러한 금
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정책당국이 정확히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부동산거
래는 크게 투명해질 것이다.
부동산거래에 금융거래를 적절히 통합하여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키
는 제도로는 미국 등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에스크로우’제도가 있다.151) 에
스크로우는 부동산거래시 공신력 있는 제3자(은행, 특수법인, 권원보험회사 등)
가 개입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거래대금을 정산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증하여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위험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에스
크로우제도에서는 부동산거래가 금융기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제3자
(Escrow Agent)에 의하여 매개되고,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152)도 매매가격을 기준
으로 받게 되므로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크로우제는 부동산거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손실
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의 투명성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으므
로,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점차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경우도 에스크로우제도가 2004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153) 
151) 에스크로우란 거래당사자가 물건의 매매, 임대, 담보설정 등을 함에 있어서 제3자(Escrow Agent)에
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교부할 것을 제시하면서 위탁한 증서, 권원의 설명,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자산을 뜻하기도 하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중립적인 제3자(Escrow Agent)가 양도인으
로부터는 증서 또는 물건 등을 인도받아 양도인에게 이전해 주는 제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김천경. 사법행정 88.3. 통권 327호. p43).
152) 하나은행이 시행하는 에스크로우의 수수료는 매매가의 0.16%~0.45%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3)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미국계기업인 스튜어트코리아, 하나은행은 미국의 권원보험사(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mpany)와 제휴하여 에스크로우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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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
정보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한국 부동
산시장은 관련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부동산거래실명제, 부동산종합전산망, 토지관리정보체계 
등 기본적인 정보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만, 매매가격, 임대가격, 임차 및 공실
현황, 유지보수 및 관리, 부동산 수익률 등 투자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
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상당수준 확보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부동산거래 정보
의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표 5-5>에서 보는 것과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상
당수의 국가는 거래가격과 함께 지번, 소유자의 주소․이름, 주택의 물리적 특성, 
거래시점 같은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5-5> 외국의 거래가격정보 제공내용
거래 가격의
공개 상황
인터넷에 의한 
제공
물건의 특정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정보
영국
(잉글랜드,웨일즈)
등기에 기재하여 
공개
○
2003년부터
가능
지번까지 공개
소유자의 주소․이름, 거래시점 
등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세무 당국이 공개
(등기에서도 공개
하고 있음)
○
1998년부터
가능
지번까지 공개
소유자의 주소․이름, 면적, 건
축년, 바닥 면적, 외벽, 층수 거
래시점, 과거의 거래가 등
프랑스
등기에 기재하여 
공개
비제공(공증인 
협회가 제공)
가능
지번까지 공개
소유자 이름, 면적, 용도, 층 높
이, 거래시점, 과거 거래가 등
홍콩
등기에 기재하여 
공개
○
2004년 예정
가능
지번까지 공개
소유자의 주소․이름, 면적, 거
래시점 등
싱가폴
등기에 기재하여 
공개
○
1998년부터
가능
지번까지 공개
소유자의 주소․이름, 면적, 거
래시점 등
오스트레일리아
(퀸스랜드주)
지적, 측량 부국이 
공개
○
가능
지번까지 공개
소유자의 주소․이름, 면적, 이
용상황, 용도, 거래시점 등
독일
토지감정위원회가 
가진 정보를 공개
베를린은 제공
이 끝난 상태
지번은 감추고, 
지구까지 공개
면적, 건축년, 바닥면적, 건물 
상태, 거래시점 등
스웨덴
지적, 측량 부국이 
공개
○
가능
지번까지 공개
소유자 주소․이름, 위도․경도, 
면적, 공적규제, 거래시점 등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2004. 제11회 한일국토계획분야 협력회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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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
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모든 부동산정보는 공적인 정보로 취급되고 있으며, 
과거의 거래가격, 평가가격 및 재산세 등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가 일반에 널리 
공개되어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종합정보망이 구축되면, 이를 바탕으로 관
련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는 물건의 물리적 상태나 거래가격뿐 아니라, 규제상황, 금융담보현황 등 
거래나 투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5) 실거래가격의 파악
부동산거래에 따른 실거래가격의 파악은 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효과적으로 확보하
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만드는 것
이 중요하다.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추진으로 빠르면 2005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중개업
자의 실거래가격 신고가 의무화가 되어 실거래가격을 수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이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제재 규정
이 없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의 경쟁과정에서 거래당사자들의 압력에 호응하는 불
법 중개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
가 증가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중계약서의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동회외(2003)154)는 부동산거래종합
전산망을 구축하는 방안,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안,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
154) 구동회외. 2003.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확보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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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 표기하는 방안, 모든 부동산거래를 공증하는 방안, 선매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부동산거래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은 현행 제도에서 빠르게 시행이 
가능하나, 보안 및 기술적인 면이 검토되어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안은 정부가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표준계
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표준계약서상의 실거래가격을 과표
로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줄여 주택임대의 수요와 공급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
약자유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 표기하는 방안은 등기부에 등재된 가격을 과
세전산망에 연결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실거래가격은 권리가 될 수 없고, 거래 시마다 발생
하는 가격의 잦은 변경으로 등기의 공신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모든 부동산 거
래를 공증하는 방안은 중요한 재산거래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가능하나 공증비용
의 부담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외에 이중계약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을 
금융거래와 연계시키거나 보상기준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신고
가격을 금융전산망과 연결하여 부동산관련금융거래의 이용기준(담보한도설정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부동산거래가격을 불성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담보가치
의 축소처럼 금융거래 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치가 
낮아져 불성실신고의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부동산정보체
계가 구축된다면 활용가치가 커질 것이다. 
또한 부동산정보체계와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이 조기에 구축된
다면 은행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고객의 신용정보와 담보가치를 검
색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자의 입장에서는 허위신고한 거래내용이 자신의 신용
상태를 결정하게 된다고 할 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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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
1) 부동산정보의 개념과 범위
부동산정보란 부동산에 대한 자료가 이용자에게 가치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거래활동을 통하
여 얻어지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거
래, 개발, 관리, 가격, 소유와 같은 각종 요인자료 등의 부동산정보는 다양한 분야
에 걸쳐 있다. 또한 부동산시장이 자본시장과 통합되고 주요 경제변수로서 작용
하면서 이자율, 환율. 통화량 등의 거시경제 환경도 광의의 부동산정보로서 밀접
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거래와 소유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중심으로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부동산을 둘러싼 활동은 거래와 소유를 선행하여 
이루어진다. 개발과 관리도 거래와 소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행될 수 없다. 
또한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거래와 소유를 완화하거나 제한하는데 주력하였으
며, 기타 금융시장 등에서 가장 많이 수집하고 활용하는 정보라는 점에서 거래와 
소유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정보
DB의 구축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
으로 간주되고 있다.
2) 부동산정보체계의 기본방향
부동산정보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은  ‘효율적인 조직 및 활용’이라고 할 수 있
다. 정보체계 구축의 목적은 부동산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취합하고, 이를 공유
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표
현하면, 첫째 부동산정보의 조직화 및 표준화, 둘째 부동산정보의 공유화 유도, 
셋째 부동산정보의 활용 및 관리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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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부동산관련정보의 현황
부처 대상 자료 관련 시스템 및 근거 비고
토
지
행정
자치부
지적전산자료
지적정보센터(지적법 42조)
-출력물: 개인, 세대별 토지소유현황
-활용도: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및 각종 지적통계
시군구 토지
( 임야 ) 대장 
및 지적전산
자료 활용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종합토지세 전산망(지방세법 234조의 18)
-출력물: 과세, 비과세면적, 과세대상 이원 및 과표, 
부과세액
-활용도: 종합토지세 부과 및 전국 체납자 재산 조회
시군구 지방
세시스템 활
용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양도세 전산망(소득세법 1조 1항)
-출력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자료
-활용도: 과세자료
등기전산망(
대법원) 참
조 활용
건설
교통부
공시지가 자료
토지종합정보망(국토계획법)
-출력물: 부도안매매계약서 검인대장, 토지거래현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지가열람부 및 각종 통계
-활용도: 부동산거래내역 및 공시지가 정보
건
축
물
건설
교통부
건축행정
전산망자료
건축행정전산망(건축법 25조의 3)
-출력물: 건축물 현황(대지위치, 연면적, 용도, 구조 
등), 소유자 현황(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활용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기준시가
양도세전산망 토지부문
시군구
재산세
과세자료
재산세과세자료(재산세법 181조)
-출력물: 과세, 비과세면적, 과세대상 이원 및 과표, 
부과세액
-활용도: 각 지자체별 재산세 부과
자료 : 정책기획위원회. 2004. 「참여정부 주택․토지정책 패러다임 전환」.
(1) 정보의 조직화 및 표준화
부동산정보는 각 해당부처별로 구축목적, 이용자 및 이용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체계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간, 공공․민간부문간 부동산정보의 연결고리를 분석하
고 불일치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는 시의적절하고 신뢰성을 가진 정보 DB를 축
적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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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등기와 대장간에는 불일치하는 정보가 상당수 있으며, 심지어 기재된 
정보가 서로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오랜기간 동안 오
류를 축적해오던 정보를 일시에 표준화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매우 어
려운 일이다. 따라서 시시각각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연계된 정
보의 오류를 검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정확한 
정보가 조직화되어 일정한 곳에 집중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정보의 공유화 유도
부동산정보체계가 가진 문제점인 자료의 폐쇄성, 하부구조의 부재를 해소하려
면 기초정보, 특히 공익과 관련되는 정보의 공개가 강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공개에 따른 불이익이나 개인의 권리침해를 최
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의 기
준 및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개업자, 부동산거래당사자 등 사용자
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의 PC 및 인터넷활용 능력을 향상시
키고 부동산정보체계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중개업자의 서비스 향상과 전문성
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정보의 활용 및 관리 강화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은 정보의 조직과 공유화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
요하다. 부동산정보가 각 부처별로 산재화되어 서로 잘 연계되지 못한 것은 정보
의 수요자 파악이 미흡하고 활용․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가 조직화되고 활용되기 위해서 ‘부동산정보 수요실태조사 
같은 조사를 통하여 수요자를 파악․분석하고 이들의 정보접근 용이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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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의 수요자로는 정책입안자,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금융기관, 통신
업자, 운송업자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입안자는 부동산가격 및 거래동향을 파악
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부동산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부동
산의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과 지형도면 등 공간데이타를 활용하여 개발계획을 
수행한다. 거래당사자는 자신이 거래하려는 물건의 상태, 가격 등을 알아보고 거
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인신청 및 등기업무를 한다. 
또한 낮은 이용가격으로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의 용이한 
접근은 정보 재가공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재가공된 정보는 새로운 고급정보로 
발전하여 부동산시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연구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공인
되고 신뢰된 정보가 쉽게 이용가능하므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표 5-7> 부동산정보 수요자 현황
주  체 내  용
정부관계자
-공간데이타, 속성자료
-부동산의 가격 및 거래동향
-부동산 소유정보 
-시장조절정책
-조세정책
-조세, 개발
무주택소유자 -부동산의 가격 및 거래동향-부동산 소유정보
-시세파악
-소유권파악
부동산소유자 -부동산의 가격 및 거래동향-공시가격
-시세파악
-소유권파악
부동산중개업자 -부동산의 가격 및 거래동향-공시가격, 소유정보
-시세파악
-소유권파악
-투자가치파악
감정평가사 -부동산의 가격 및 거래동향-소유정보, 속성자료
-담보가치산정
-시세파악
금융기관 -부동산의 가격 및 거래동향-부동산 소유정보
-투자가치파악
-신용정보파악
통신, 운송업자 -공간데이타 -지형, 교통정보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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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는 부동산거래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검인계약
서 및 거래정보를 등기전산망, 국세청 전산망, 시․군․구청 지방세관리시스템
에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통보해 연계업무의 일괄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러한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여 실거래가격이 수집될 수 있도록 실거래가격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
요하다.155)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의 수립을 지원한다. 둘
째, 부동산거래의 실거래가격 신고를 유도하여 세제운용을 위한 과표를 현실화
하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공정거래의 정착을 유도한다. 셋째, 부동산시장가격의 
동향 및 예측과 투기예상지역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시의적절한 시장대응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 대량평가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활용과 함께 실거래가격 DB가 어느정도 구축되면, 
이를 바탕으로 모든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대량평가시스템(Computer 
Assisted Mass Appraisal)156)을 개발하여 실거래가격에 근접한 가격을 자동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155) 미국의 경우, 부동산거래 중에서 일정한 표본을 추출하고 이렇게 선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직접 시
장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성실한 신고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결과가 불성실신고로 판정되면 불
성실신고명단에 기록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불성실하게 신고하려는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156) 대량평가시스템은 매매가격에 대한 통계분석에 기초하여 부동산의 전체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모형
을 말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토지이용부터 조망경관까지 총 20개의 항목을 조사하여 대량평가자료
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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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부동산관련 속성자료들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의 결정요인들을 찾아내는 일은 훨씬 수월해 질 것이다. 부동산거래가 이루
어지는 부동산의 지적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요소 등
을 시스템을 통해 분석하여 부동산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세부요인들이 부동산가격에 어떠한 경로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
여 대량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대량평가시스템은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유인
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평가의 계량화와 전산화를 유도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
되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고도 시가에 근접한 평가가격을 산출할 수 있게 한
다. 궁극적으로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과세표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감정평가사들이 담보물의 
적정한 시장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공동주택 토지 단독주택
한국감정원 공시지가 통합공시가격
특성자료 특성자료 특성자료
특성자료DB특성자료DB
실거래가격DB실거래가격DB
가격형성요인분석
실증분석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한국감정평가협회
부동산정보업체
대량평가시스템구축대량평가시스템구축
GIS : 입지적요인
기타 : 거래계약서보완
주택품질표시제도
실제조사 등
<그림 5-4> 대량평가시스템 구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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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은 부동산 가격 형성요인의 분석과 특성
자료의 축적이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한국감정원이 특성자료를 보유하고 있으
며, 토지는 한국감정평가협회와 지자체에서 공시지가를 산출하기 위해 개별필지
에 대한 특성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2005년 4월 단독주택 통합공시
가격 사업이 완료되면 특성자료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종합
정보망의 구축으로 GIS를 이용한 입지적 요인의 분석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능
하다. 이처럼 대량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은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으
며, 중개업법 개정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따라 실거래가격 및 기타 
거래정보의 확보가 용이해진 상황이다. 
(3) 부동산시장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부동산의 실거래가격과 거래정보의 축적을 바탕으로 부
동산시장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부동산시장
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다른 특정지역에 관련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정책시뮬레이션 기능은 과도하지 않은 적정수준의 규제를 적재적소에 
시행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상화에 기
여할 것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대책은 행정구역별로 
시 또는 동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구역 단위의 규제정책은 규제가 
불필요한 지역까지 규제영역을 설정할 우려가 있다.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으로 
공간에 가격이라는 플로우가 결합하여 그래픽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다면 적시에 적정한 곳에서 규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주민․지적전산망, 건설교통부의 주택․토지전산망, 국세청의 
양도세전산망을 연결하여 인별․세대별 토지, 주택과 기타 부동산에 대한 보유현황
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보유세 및 양도세 그리고 투기대책에 필
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투기적인 부동산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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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부동산거래 공간군집 분석의 예
(4) 부동산이용현황의 분석
부동산의 이용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부동산이용현황은 정
부가 개발계획, 주거지정비 등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이용
현황을 통해 개발지역의 이용 및 규제상황의 도면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
며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개발후의 교통 및 인구이동, 환경변화 등을 미리 검
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처1 부처2
부처9
부처8
부처7
부처3
부처4
부처4
부처6 부처5
부처1 부처2
부처9
부처8
부처7
부처3
부처4
부처4
부처6 부처5
<그림 5-6> 정보이용의 단순화․전산화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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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부동산 수요자의 입장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주택, 공장용지 등에 대한 각종 토지이용 상의 규제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
악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따라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찾아다니는 
시간과 비용의 소요 없이도 손쉽게 구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개발사업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5) 금융관련정보의 공유
부동산정보는 금융정보와 연계된 공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정보체계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담보물의 적정한 가치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금융기관이 별도의 시장조사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
하여 신속하게 관련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고객자산의 가치를 손쉽게 산정하고 고
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또는 관계기관이 부동산정보체계상의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담
보가치나 보상기준을 산정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부동산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실거래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마련할 수 있다. 거래시 신고한 
거래금액이 당사자의 미래의 자산가치와 신용상태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중계약
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정보체계와 부동산관련대출이나 소유권 등의 인증 및 보증업무
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및 소유에 대한 제반정보를 보
유하고 있는 부동산정보체계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담보로 부동산관련대출 및 소
유권, 모기지 등의 인증․보증업무를 대행한다면, 현재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
는 에스크로우, 권원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부동산관련권리에 대한 안
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정보간의 불일치가 조
기에 보완될 수 있으며, 시스템 관리자측은 보다 신뢰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서 노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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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평한 과세의 실현
1) 선진형 세제의 구축방향
향후 부동산정책의 방향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발맞춰 규제개혁 또는 시
장에 의한 자율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시장실패가 확연한 부
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되, 직접개입보다는 간접개입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중장기적 시점에서 사회경
제적 여건변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한국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인 부
동산가격 상승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세제의 정
비․개선이 필요하다.
부동산세제의 정비․개선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선진형 세제를 구축하
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간접적 시장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부동
산세제에 기대되는 역할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자본의 활발한 국제이동에 유의하여 국가간 조세경쟁에 대처하되, 공평
과세와 재분배정책를 통해 계층 간 부의 격차를 완화하여야 한다. 2000년 현재 
계층간 주택자산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510으로 소득 지니계수(0.351)
를 훨씬 웃돌고 있다.157)
둘째,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과 지방간 세원의 적정한 배분방안이 주
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지방화 및 제도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
방분권의 재정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셋째, 부동산세제는 간접적․개방적 시장관리를 항구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동
산시장 안정화의 기능을 수행하되, 다른 세제와 마찬가지로 지식․정보화 시대
에 걸맞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정기반의 구축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부동산세제의 정비․개선을 통한 선진형 세제구축은 다음과 같은 기본전제 하
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57) 손경환․김혜승. 2003. 4. 「주택종합계획수립 연구」. 안양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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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세의 3대 기능인 효율성․형평성․세수 확보에 충실하도록 지방재정 
확보, 시장안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같은 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경제주체의 건실한 경제활동을 유인하면서 정책의 핵심목표인 소득분배
의 형평성, 성장잠재력의 제고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셋째, 정책적 필요성, 세제의 과세유형별 경제적 효과, 담세(擔稅)능력 및 조세
저항의 발생 가능성,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관련제도를 단순화․체계화함으로
써 조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복잡 다기하고 유명무실한 여타 세목을 전면적으로 간
소화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주요 기간세목을 정비․개선하는 세제개
편을 추진한다.
위와 같은 필요성과 기본전제 하에서 선진형 세제를 구축하기 위한 부동산세
제의 과세유형별 정비․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보유과세를 강화한다. 즉 취득과세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세제를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해 보유과세 중심체계로 전환한다.158) 보유과세를 강화하여 보유
에 따른 비용부담을 높임으로써 부동산 과소비에 따른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억
제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가격상승을 기다리는 행위를 차
단할 수 있다.
둘째, 취득과세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거래비용인 취득과세
를 경감시켜 부동산 이용을 효율화하고 실수요자 거래를 촉진하여 시장을 실수
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보유과세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조정한다.
셋째, 투기억제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양도과세의 기능을 정상화한다. 즉 과
다한 자본이득에 의한 소득과 부의 분배구조 악화를 시정하기 위하여 양도과세
의 기능을 정상화한다. 생산활동에 의한 소득창출과 무관한 투기적 자본이득
(capital gain)에 의한 기대수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여 부동산
에 대한 투자매력의 감소를 유도한다.
158) OECD 주요국(독일 제외)의 보유과세 비중은 경상GDP 대비 2.3%(일본)4.1%(영국)로서 우리나라
(0.7%)의 36배에 달하고, 조세총액 대비로는 6.5%(프랑스)12.0%(미국)로서 우리나라(3.3%)의 24배
에 달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부동산보유과세가 지방세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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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부동산공개념 및 10.29종합대책을 발전적으로 수용한다. 즉 종전의 택지
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공개념제도가 일부 보완해 온 부동산의 조세
적인 기능과 역할을 가급적 조세로서 흡수하되, 최근 10.29종합대책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 보유과세 강화(과표현실화 계획,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양도소득세 
중과조치 등159)을 발전적으로 수용한다.
2) 보유과세의 강화
(1) 단기적 개선방안(보유과세 부담의 강화)
보유세제 개선의 기본목적은 부동산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보유세제를 만드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즉 
정부의 공적 평가가격에 의한 현행 과세체계를 시장가치를 바탕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처럼 시장가치에 따라 보유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주택은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평가․과세하고, 토지․건물의 과표를 실거래가
액에 근접하게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종합부
동산세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160)
이와 같은 개편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주택의 경우 토지ㆍ건물을 통합과
세함에 따라 지역별ㆍ자산별ㆍ주택종류별로 다양한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해
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유재산의 시가에 상응하는 적정한 세부담 체계를 
확립하여 보유과세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며, 재정이 취약한 시ㆍ군ㆍ구에 종
합부동산세수를 교부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에 따른 추후 보완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159) 본 연구에서 수용하고 있는 정부대책의 범위는 2004년 9월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
에서 심의․확정된「보유세제 개편 기본방안」까지이다.
160) 이는 주택ㆍ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시․군․구에서 1차적으로 낮은 세
율로 과세한 후, 2차로 국가는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국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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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택의 경우 토지ㆍ건물을 통합하여 주택세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
나, 보유과세 전체로는 물건종류별로 과세표준이 다원화되는 문제점161)이 있다. 
과세표준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주택이외건물에
도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과세표준을 조속히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부동산 보유과세의 운용에는 지자체가 맡아야 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
하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전국 주택의 인별 합산과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과․징수 위탁 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
어져야 한다.
<표 5-8>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에 의한 과세방법 및 과세표준의 변화
구 분 현  행
개편안
1차 지방세 2차 국세(종합부동산세)
주 택
주택(건물)은 물건별 과세(재
산세), 주택(토지)은 나대지와 
함께 인별 합산과세(종합토지
세)
-토지: 개별공시지가×과표현실
화율(’04년 39.2%)
-건물: 지방세 시가표준액(18
만원/㎡×각종지수등)
주택(토지+건물)을 통합하여 
주택세로 과세(관내주택을 물
건별 과세)
-공동주택: 토지․건물⇒국세
청 기준시가
-단독주택: 토지⇒개별공시지
가(100%), 건물⇒시가표준액
(46만원/㎡×각종지수등)
전국주택을 주택세로 인별 합
산과세(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소유주택가격 일정액 초과자)
-공동주택: 토지․건물⇒국세청 
기준시가
-단독주택: 토지⇒개별공시지가
(100%), 건물⇒시가표준액(46
만원/㎡×각종지수등)
주택외
토지
시군구가 전국토지를 인별 합
산과세
-공시지가×지자체별 과표현실
화율(39.2%)
시군구가 관내토지를 인별 합
산과세
-과표 법정화: 개별공시지가
(100%)
국가가 전국의 토지를 인별 합
산과세
-과표 법정화: 개별공시지가
(100%)
주택외
건물
관내건물에 대해 물건별 과세
-건축원가(18만원/㎡)×각종지수
등
관내건물에 대해 물건별 과세
-건축원가를 46만원/㎡(국세
청기준시가)으로 법정화
“과세하지 않음”
자료 :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2004. 9. 15.「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으로 작성
161) 단기적 개편안에 따르면 당장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주택과 주택이외건물은 개별공시
지가와 시가표준액, 토지는 공시지가 등으로 다원적인 과표체계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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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과세표준의 산정에서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의 적용률 설정문제가 중요
하다.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유형별 현실화율의 차이로 인
한 과세불평등 문제가 남아 있다.162)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지역별․유
형별 현실화율 격차를 완화하거나, 과표적용률을 일정비율(예: 70%)로 정하고 세
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163)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장기적 개편방안(통합재산세 또는 세대별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검토)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부동산(토지․건물)을 통합 평가하고 세대별 종
합과세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과세체계 면에서 볼 때, 부동산가격공시제
도와 실거래가격 DB 등의 과세기반 구축의 여건을 감안하여 토지․건물을 완전
하게 통합 과세하는 통합재산세(시․군․구세)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세대별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검토한다.
우선 통합재산세의 도입은 기준시가․공시지가의 현실화율 격차를 완화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과세 전체에 걸쳐 물건종
류별로 과세표준의 일원화를 기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즉 통합평가에서 제외
된 단독주택과 주택이외건물의 과표산정도 “건물비준표 작성에 의한 추계방법”
을 사용함으로써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토지․건물의 통합과세가 가능해질 
것이다.164) 아울러 실거래가격을 바탕으로 확립된 과표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일정부분(예: 20%)을 통합재산세에 의한 시군구 분리과세 추가 및 특별부
과금 설치에 의한 지방자율을 인정하는 등으로 지방분권의 재정적 토대로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165)
162) 기준시가․공시지가의 과표적용률을 일률적으로 100%로 하는 경우에는 과표가 시장가격을 상회하
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63) 미국의 지자체에서는 실거래가격(true cash value)의 일정수준(예: 미시간 주 50%, 일리노이 주 
33.3% 등)으로 부동산 과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164) 장기적으로는 향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의해 점차 실거래가격 DB가 구축되면, 대량평가방법으
로써 모든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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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대별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종
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과세로서 세대별 종합부동산세의 1단계 시도로 볼 수 있
는데, 이는 실거래가격 DB 등의 과세기반이 구축되는대로 세대별 과세체계로 전
환해나가야 할 것이다.
3) 취득과세의 완화
(1) 단기적 개선방안(단계적 세율인하)
취득과세 개선의 기본방향은 보유과세 강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취득과세에 대
한 부담을 경감하여 실수요자의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실거래가격 신고의무화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취득세․등록세의 세율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부동산세수에서 거래세의 비중이 10%～30%에 불과하다. 그
러나 한국의 경우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보유과세 0.12%→0.18%, 취득과세 5.0%
→3.0% 수준으로 조정하여도 보유과세․취득과세의 세수비중은 3:7로 나타나 여
전히 취득과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5-9> 실효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과세․취득과세의 세수비중 변화
구  분 2003년 2007년 2013년
보유세 : 거래세 16 : 84 30 : 70 50 : 50
취득과세(취득세+등록세) 실효세율 5.00% 3.00% 2.50%
보유과세(재산세+종토세) 실효세율 0.12% 0.18% 0.30%
165) OECD 주요국가는 거의 공통적으로 보유과세의 과표평가를 중앙 또는 상급정부가 주관하는 대신
에 지방의 자율에 의한 세율설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통상적인 재산세의 
세율설정 방법은 해당 지방정부의 세출예산액에서 재산세수입 이외의 세입예상액을 공제하여 소
요 재산세수를 계산하고, 이를 과세표준 총액으로 나눔으로써 적용세율을 역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190   
이러한 개선방안은 취득세․등록세 경감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과 함께 
취득․등록세 및 보유과세를 공동세화(共同稅化)166) 하거나 또는 국세(부가가치
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로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장기적 개편방안(취득세로 통합․정비)
중장기적으로는 등록세를 수수료로 전환하거나, 취득․등록세를 하나의 세목
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등록세를 별도
로 징수하지 않고 수수료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정비 또는 등록세의 수수료 전환에 따른 세수결함은 단기방
안에서 고려한 대책을 통하여 어느정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초
자치단체의 완전한 통합재산세(대물과세)가 도입되는 경우, 세대별 합산과세(종
합부동산세제)에 의한 초과누진 증수분(增收分)을 광역자치단체의 항구적 세원
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
4) 양도차익과세의 정상화
(1) 단기적 개선방안(세제운용 개선)
양도과세의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탄력세율을 적극 활용하되, 국지적인 투기에 대해
서는 기준시가를 조정(인상)하여 대처한다. 둘째, 시장안정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단기보유-중과, 장기보유-경감의 세율체계를 개선하여 공급동결효과의 부작용을 
축소한다. 셋째,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불공평을 초래하는 과다한 비과세․감
면사항을 축소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한다. 
166)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세수를 배분하는 공동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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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적 개편방안(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 개선)
실거래가 포착을 통한 시장투명화의 전제로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모두 과
세하는 제도로 전환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주택자금대출 상환액의 소득공제 
확대 등 충분한 공제제도를 통하여 면제 또는 경감하는 방법을 검토한다.167)
궁극적으로는 1가구․1주택 비과세의 폐지와 함께 양도소득을 소득세에 포함
하여 종합 과세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한다.
167) 영국은 주택의 공제제도로서 “계속 거주해 온 1채의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며, 1주택 
및 주거주 주택(비거주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전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양도
차익을 공제한다. 미국은 “주거주 주택”의 매매이익에 대해 25만$(3억원, 부부합산의 경우 50만$; 
6억원)까지 비과세로 하되, 매각 직전 2년 간 다른 주거주 주택을 매각해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비
과세 혜택이 없다. 일본은 주택에 대한 특례로서 특별공제(3,000만, 양도 직전 2년 이내에 특별공제
를 받은 경우 추가공제 배제)를 허용하고 해당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경감세율(양도차익의 
1015%)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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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정책건의
여기서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정리하고, 한국 부동산시
장이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 개선이나 정책의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1.  결 론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는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달려 있
다. 부동산시장이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하에서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효율성은 모든 시장참여자가 정보에 따른 초과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은 상당히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실거래가격을 파
악하는 장치의 미흡, 정보의 제약 등이 정책수립이나 과세운용의 투명성을 저해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역시 투명성과 마찬가
지로 대체로 낮게 평가되었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책 일관
성의 부재, 과세의 공평성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일관성 유지, 소유권의 명확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효율적인 정보체계의 구축, 합리적인 가격평가체계에 기초한 세제의 운용, 
이용 및 거래규제 완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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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건의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거래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소유권
리관계가 명확하게 확립되는 한편, 시장의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기본틀을 확립하고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
편,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고 소유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
요하다. 이와 함께 거래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부동산정보체계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세제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부동산시장의 여건 변화와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정책의 기본틀을 확립
한다. 10.29종합대책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부동산시장과 금융․세제 등을 포
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경제 차원에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부동산정책을 정책기조와 시장대응책으로 구분하고,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시장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둘째, 등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소유권을 명확하게 하여 재산권 보장
과 거래안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상호연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공증제도 도입 등 허위 등기의 
사전방지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권원보험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셋째,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한다. 중개의뢰계약의 서면화, 전속중개계
약(exclusive agency listing)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서비스업 및 에스
크로우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실거래가
격을 파악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넷째, 체계적인 부동산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격 DB를 바탕으로 시장가치에 근접한 부동산가격을 산출하는 대
량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가능한 상시 모
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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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공평한 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를 정비․개선하는 한편, 
선진형 세제의 구축을 추진한다. 보유과세를 강화하여 투기와 과소비를 억제하
고, 취득과세 부담을 완화해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양
도과세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세제를 개편한다. 선진형 세제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재정 확보, 부동
산시장 안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같은 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건실한 경제활
동을 유인하면서 소득분배의 형평성, 성장잠재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셋째, 정책
적 필요성, 세제의 경제적 효과, 담세(擔稅)능력,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관련제
도를 단순화․체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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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licy-Base Improvements
for Transparent and Efficient Real-Estate Market
Kyung-Hwan Sohn, Dae-Sik Ji, Soo Choi,
Seung-Jong Kim and Chun-Gyu Park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policy orientations for strengthening 
basic system formations of the efficient & transparent real-estate markets 
in Korea. The subject of study is the Korean land & housing markets, 
and the scope of its contents covers the evaluation of transparency & 
efficiency in the markets, the analysis on actual conditions & problems 
of the real-estate policy & systems, the review of real-estate related 
policies  & their operational examples in major advanced socie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policy-base improvements for our advanced 
real-estate markets.
Chapter 2 is to examine the trends in our real-estate markets, and 
to evaluate their level of transparency & efficiency. The former presents 
major attributes of real-estate markets, and examines the market trends 
and present situations of real-estate holding & transfer, etc. And the latter 
gives a conceptual definition of transparency & efficiency that are 
essential conditions for advanced real-estate markets, and evalu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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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transparency & efficiency in our markets by questionnaire & 
computational analysis based on this conceptual definition.
Chapter 3 catches the actual conditions & problems of our real-estate 
policy & systems by twofold approaches : one takes a general glance 
at the outline of real-estate policy, the other analyzes sectoral details of 
those systems such as holding, transfer, tax system, and information. 
These analyzed items are to be used as fundamental materials for 
abstracting policy suggestions from the comparison to those systems of 
advanced societies', and presenting policy-base improvements for our 
advanced real-estate markets.
Chapter 4 reviews real-estate related policies  & operational 
examples in 5 OECD member countries(UK, France, Germany, Japan, and 
USA), and draws some special mentions and policy suggestions out of 
them. In doing so, it puts empha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various 
countries, and centers on overall real-estate policy & systems in Europe, 
land utilization & information system in Japan, and real-estate transfer 
system in USA. These comparative suggestions give a basic frame of 
reference to establish the policy-base improvements for our advanced 
real-estate markets.
Chapter 5 presents the policy-base improvements for our advanced 
real-estate markets, a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above analyses & reviews, It takes a basic position for the advanced 
markets, and suggests various policy-base improvements that our 
real-estate policy & systems could be kept trustworthiness and 
systematical operations. Major policy-base improvements are as follows 
: achievement of definite ownership, establishment of orderly transfer, 
real-estate information system building, and realization of fair taxation.
Finally, Chapter 6 is a conclusion that summarizes the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